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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사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조치 시행으로 한반도는 매
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남북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
성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도 이미 북한문제가 국제화된 상황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반도의 기반시
설 개발이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일단의 구상을 수립
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관련 연구가 그러하듯이, 본 연구도 북한의 실상에 대한 자료의 
부족과 북한의 장래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연구진의 자의적
인 판단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기반시설 구상은 
기존 연구와 달리 북한의 경제회생과 남북한 경제통합, 한반도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 그리고 동북아의 기반시설 구축 협력촉진이라고 하는 거시적 목표를 설정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자협력이라고 하는 접근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하겠다.
기반시설 개발사업의 세부적 사항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점이 있지만, 6자회
담 관련국간의 북한 핵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지원과 관련
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부의 정책수립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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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도 국토연구원의 동북아 관련연구에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2006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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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북한문제는 분단국가인 한국이 앞으로 적어도 두 세대 이상 짊어지고 갈 수밖
에 없는 무거운 짐이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향후에도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북한연구를 하
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도 주관적 이념이나 가치관을 벗어나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실사구시적 접근으로 국
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 구상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처한 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태 파악의 미진, 주변
국의 의도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등으로 판단의 오류가 없을 수 없다. 본 연구의 
기조를 형성하고 있는 다자협력을 통한 북한 기반시설의 구축은 6자회담에서도 
논의할 북한경제지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연구의 결과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번영을 모색하고 있는 정책 당국에도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전 과정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김경석 교수, 김경술 박사, 김주
진 박사, 김영윤 박사, 조동호 박사와 산은경제연구소의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사
의를 표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개최한 국내 및 국제 워크샵에서 조언
을 주셨던 여러 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들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드
ⅳ리고자 한다. 하와이대학의 Karl Kim 교수는 국제워크샵 조직에 결정적인 도움
을 주었음을 밝혀두고 싶다. 
끝으로 본 연구진을 포함하여 북한관련 연구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용기를 내시라는 의미에서 도연명(陶淵明)의 귀원전거(歸園田居)의 구절
을 인용한다.
道狹草木長
夕露沾我衣
衣沾不足惜
但使愿無違              
2006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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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제 1장 한반도(북한) 기반시설 개발의 의미와 접근방법
본 연구에서는 북한기반시설이 갖는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였으며, 이
들은 북한경제의 회생,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비이동성 입지적 자산의 확충
을 통한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 동북아 국가 간 지역개발 협력 촉진이다. 한반도
를 둘러싼 정세의 유동성을 감안하고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이 갖는 다중적인 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접근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
다. 이미 북한문제가 국제화된 상황에서 남북 중심의 협력은 그 적실성이나 유효
성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 및 한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나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북한경제를 지
원하는 것이 북한문제 해결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동시에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다자협력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적 접근은 북한경제의 가변
성을 고려하되, 한반도 공간경제의 장기비전 달성이라는 전략적 목표에도 부합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개발의 의미 또는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 상황적 가변성 또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제시
하고자 하고 있다. 
ⅵ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기존의 북한 기반시설 개발과 관련한 연구에서의 규범
적 접근과는 상이하며, 가변성, 실천가능성, 장기비전과의 정합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구상의 유연성과 실천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고, 장기 비전에 대해
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시각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하되 장기비전
을 달성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접근방식의 의미
도 내포하고 있는 남북협력과 다자협력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기반시
설 개발의 수요와 소요 비용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설정한 세 가
지 기반시설, 즉 교통, 에너지, 통신에 대한 수요분석과 개발전략을 부문별로 검
토하여 전체적인 개발방향과 전략을 도출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별로 기반시설의 구도를 상정하고 
개발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 개발이 경제나 산업의 발전
과 연관성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단계별 주요 사업과 
공간적 설계가 산업발전과 연계성을 갖도록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로서 남북협력과 다자협력이 가능한 사업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본 연구의 전략적 접근에서 도출된 7가지 기준에 의해 시
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된 사업들이 실제 집행단계에 들어가기 위해
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과 다자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와 아울러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모색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본 연구의 2단계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연구의 배경, 목적, 의의, 방법론 등을 상술한 제 1장을 포함하여 본 보고서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은 한반도 공간경제의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
하고,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제 
3장은 북한 기반시설의 부문별 현황을 소개하고, 기반시설과 관련된 남북한 간의 
협력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제 4장은 기반시설의 부문별 수요(소요)에 대한 추정
과 아울러 개별 부문에서 고려되어야 특수 사항과 개발논리를 검토하고 있다. 제 
5장은 제 4장에서의 부문별 분석을 종합하면서, 제 2장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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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반시설 개발의 투자 소요자금을 추정하고,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를 산출
하고 있다. 제 6장은 4, 5장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반시설 개발의 전략과 우선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부분인 제 7장은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한반
도 기반시설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제 2장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와 북한 기반시설 개발의 구도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은 장기적 과제인 만큼, 북핵문제와 같은 현안과 관계없
이 작성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반시설 개발의 
실천 가능성을 무시한 개발구상은 정책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북핵문제
의 해결합의를 전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이 경우, 북한경제의 개방개혁과 
대외관계의 정상화라는 두 가지 변수가 시나리오를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핵문
제 해결이후 한반도의 공간경제 시나리오는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및 개방개
혁의 폭과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상정하였다. 물론 북한체제의 
존속이 아닌 붕괴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비한 기반
시설의 개발 구상과 전략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표 1> 한반도 공간경제의 시나리오: 북한체제의 존속을 가정한 경우
구분
대외관계 정상화
조기 지연
개방․개혁
적극 6자회담 관련국 공동개발
중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개발
소극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개발
남북협력 중심의 개발
  
제 2장에서는 위 표에서 보듯이 네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희망
성’과 ‘개연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시도하였다.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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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개연성이 높지만, 한․중 간의 긴
밀한 협력이 없을 경우 북한지역의 분점구도를 유도하여 한반도의 통합경제 구
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피해야 할 시나리
오이다. 6자회담 관련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 협력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개연성
이 낮으나 북핵문제의 해결에 따라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할 개연성이 크다.   
북한의 대외관계가 조기에 정상화되고, 적극적인 개방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에는 북한경제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이다. 반면 북한의 소극적 개방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
의 지연은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 경제는 현재의 
추세와 유사한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북한이 적극적 개방개혁
정책을 취하더라도 대외관계 정상화가 지연되거나, 대외관계 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더라도 소극적인 개방개혁정책을 택하는 경우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
적 시나리오의 중간에 해당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 두 가지를 상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반시설의 수요와 투자소요 그리
고 전략을 구축하였다.
시나리오의 시기 구분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3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
는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추진되며 북한의 개방․개혁으로 외부자본이 유입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단
계는 북한에 대한 외부자본 유입이 활발해지고 북한의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간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3단계의 시점은 전 단계에서 이루어
진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최종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시간적으
로 1단계는 현재부터 2011년 까지의 기간으로, 2단계는 2012년부터 2020년 까지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2단계에 대한 구상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
며, 예측이 불가능한 3단계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위에서 작성한 시나리오를 감안할 때,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 방향은 남
북협력 중심에서 남북협력과 주변국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가능한 한 조기
에 다자간 협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진의 견해이다. 중국이나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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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와의 선별적 협력도 가능하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보다 안정적인 다자협력의 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자협력을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주된 접근방식으로 하되, 기반시설의 구
도는 한반도의 장기 비전과 수요를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장기비전과 관련
해서는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물류 및 수송의 거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 
전략적 목표를 반영하여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골격은 동, 서해안 양축과 남포
에서 원산에 이르는 동서축을 주된 골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반도종단철도
(Trans-Korean Rail)과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의 연결은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원산-개성 철도가 필요하나, 성장의 축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한편 수요는 기반시설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이나 북한경제의 현재 수요를 토대로 기반시설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수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남북한이나 북한과 중국 간의 교류수요이
며, 둘째는 북한을 경유하는 통과 수요이다. 셋째는 북한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경우의 내부 수요가 될 것이다. 북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제 1 유형과 제 2 유형
의 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 경제의 전개 시나리오에 따라 제 3 유형의 수요
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한반도의 장기 발전 비전에 부합하면서 현시 및 잠재수요에 부응하
는 방향에서 북한의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되, 다자협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
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3장 북한 기반시설의 현황과 남북협력 실태
북한의 기반시설 현황은 대체적으로 남한의 1970년대 중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철도를 위주로 하는 교통체계는 H자 형태를 
띄고 있고, 고속도로도 이와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 항만은 북한경제의 특성상 
x매우 낙후되어 있고, 공항 시설 또한 열악한 수준에 있다. 북한경제의 최대 결핍
요소로 알려진 에너지 부문도 설비용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상 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시설도 체제의 특성상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 국가 행정의 편의위주로 구축되어 있다.
남한과의 양적인 비교에서 보면 철도는 남한보다 연장이 길고, 도로는 약 남한
의 1/4 수준이다. 발전설비에서도 약 1/8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비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문제이다. 철도의 운행 속도가 시속 20-60km에 
지나지 않고, 고속도로와 일부 1급 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가 비포장인 점
을 감안하면,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차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열악
한 기반시설의 수준은 북한경제가 설사 개방․개혁정책으로 급선회한다고 하더
라도 경제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
한다.
남북한 간의 기반시설 관련 협력은 기본적으로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전개
되어 왔다. 3대 경협사업이 주로 남북접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기반시설 건
설도 접경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동해선 도로 연결은 방문
객 숫자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올 만큼,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경
의선 도로의 연결도 개성공단의 인적, 물적 왕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교역물자의 수송은 주로 해운에 의존하고 있어 비용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남
북교역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가지 남북교역 
물자의 수송에서 특기할 사실은 서해안지역의 물동량이 동해안지역보다 2.5배 
이상 많다는 것인데, 이는 향후 남북교역관련 수송기반시설이 서해안지역을 중
심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의 증대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충
분히 인식되었고,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건
설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3대 경협사업이외에도 남북의 경제요소를 결합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경협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경협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남북접경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기반시설 개발을 북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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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원료생산지까지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
계발전기본법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여기에서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과 관련한 남북협력 사업은 장기적인 한반도 기반시설의 구도
를 작성할 수 있는 안정적 협력관계의 결여로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개성공단 내 
기반시설 조성 등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애매
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기반시설 건설의 부담을 
져야 할 한국 정부로서는 정부지원의 선결조건,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지원을 구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4장 기반시설의 부문별 수요와 개발전략    
부문별 수요 추정과 개발전략은 제 6장에서 논의할 총괄적 전략과 단계별 사
업에 대한 분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다. 수요추정의 
방법론은 부문별로 상이하나, 가능한 범위에서 제 3장에서 제시한 남북협력 시나
리오와 다자협력 시나리오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교통부문에서는 남북한과 주변 국가의 교통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북한을 중
심으로 남한 및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교통수요 추정을 실시하였다. 북한 내부도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 간 수송수요 추정을 시도하였다. 수요 추정에서는 
경제성장과 교통수요 간의 관계 분석기법을 동원하였고, 중국 동북3성의 경험을 
참고하였다. 추정결과, 평양-남포, 평양-신의주, 평양-개성 등 과거 교통수요가 많
았던 축에서 여전히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원산-청진, 철원-원산, 해주-남포 등의 
구간에서도 교통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결국 한반도와 주변국
가 간의 수요 발생 주축인 경의선과 동해안선 그리고 경원선 (또는 개성-원산)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북한 내 교통시설의 확충은 동북아 교통체계의 구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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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가급적 중․러․일 등 주변국가와 협력하고, 국제연합아태경제사회이사회
(UNESCAP)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교통기반시설의 구축에서 준수해야 할 네 가지 원칙은 협력가능성, 통
합성, 복합성과 효율성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1단계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
업으로는 남북한 간 단절된 교통로의 연결이며, 부분적으로 항만현대화 사업을 
들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북한지역 간선도로망의 시설 개보수와 신설 및 남북연
계수송망의 다변화가 주요 사업이 될 것이다. 한편 다자협력을 통한 기반시설 건
설을 추진할 경우에는, 1단계에서 두만강지역에서 국제연결과 남북접경지역에서
의 연결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단계에서는 경원선과 동해안 
축의 시설 확충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철원-원산 고속도로의 개설도 우선순
위가 높은 사업으로 들 수 있다.
에너지는 북한경제 회생의 핵심적인 부문으로 6자회담에서 북핵 포기의 대가
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지원의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북한 에너지 기반시설의 개
발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매개요인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 에
너지 개발 수요의 추정은 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 개발한 모형을 이용하여 수행하
였고, 수요 전망의 가정은 본 연구에서 수립한 시나리오 중 낙관적인 경우를 가
정하여 북한경제의 성장률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수요 전망에 근거하여, 개략적
인 투자비용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에너지 기반시설 개발은 북한의 에너
지 수급실태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실천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KEDO의 경수로 사업이나 대북 200kW 
송전 제안 등은 북한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지 못한 부적절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남북한 간의 기술적 사양의 문제, 장래 북한 에너지원별 구성의 변화, 에너지 수
급체계의 개방성 여부, 상업에너지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인접국 기반시설과의 
연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만 실천 가능한 에너지 기반시설 구축 
계획이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남북협력 중심 시나리오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
로는, 1단계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개성공단 전력공급확대와 금강산 관광지구 전력 
xiii
공급사업 이외 기존 발전설비의 개보수, 그리고 배전설비의 복구 및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2단계에서는 기존 설비의 개보수와 더불어 신규발전소의 건설 사업
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송배전 설비의 경우에는 신규 건설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자협력 중심 시나리오에 의하면 1단계에서 북한 승리화
학공장의 개보수 사업과 북-러 간 전력망 연계 사업이 두드러진다. 2단계에서는 
러-북-남 전력망 연계, 러시아 석유파이프라인과 천연가스파이프라인의 한반도 
연계 등을 주요 사업으로 들 수 있다.  
통신부문은 북한체제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북한의 개방개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매우 제한적인 협력만 가능한 분야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
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개방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수요 증가는 매우 가파
르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까지 북핵문제의 해결의 가닥이 잡히고, 그 
이후 북한의 개방개혁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일어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주로 기간망의 신설, 교환국 공사, 교환기 설치 등
에 투자가 필요하며, 2단계에서는 남한의 1978년 이후 증가율과 1인당 국민소득
이 유사한 전화 보급률을 고려하여 수요 증가를 추정하였다. 
1단계에서 가능한 사업으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지구와 같은 특정지역에서
의 국지적인 통신사업이 될 것이고, 2단계에 가서야 본격적인 기간 통신망의 구
축과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단계에서도 북한의 의지만 
있다면 남북교역을 지원하는 무역전용 통신사업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평양지
역에 관문국을 설치하고 평양-판문점-서울 간의 전용회선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
토할 수 있을 것이다.
통신부문에서의 다자협력 사업은 공공부문의 개입여지가 적어 구체적인 사업
도출과 비용 산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방개혁을 전
제로 하는 통신망 구축은 동북아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
는 한반도의 동북아 지역 통신허브로서의 가능성 때문이다. 북한지역에 동북아 
통신망 허브구축사업을 제안하고 북한이 호응해올 경우, 이를 주변국의 관련 기
업과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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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기반시설 개발의 투자소요 추정과 파급효과 분석
기반시설 개발의 투자소요 추정의 목적은 기반시설 개발의 전략 수립 및 북한
경제지원의 로드맵작성에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추정
의 방법론을 요약하면, 우선 남한의 기반시설 총자산을 추정한 뒤 이를 기초로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 등을 적용하여 북한의 기반시설 총자산을 추정하
였다. 그런 연후에 국민소득 대비 기반시설 자산 비율 방법과 한계자본산출지수
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여 투자소요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산출
과정은 물론 제 2장에서 제시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 기반시설 총
자산 추정결과에서 특기할 사항은 2004년 현재 북한의 총자산이 남한의 약 
0.68%에 지나지 않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본 분석에서 투자소요의 최종 추정치는,  북한의 소극적 개방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가 지연된다고 보는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기반시설 투자 소요
자금은 2007～2011년 5년간 최소 1조5천억원(14억 달러)에서 최고 4조6천억원
(40.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단계인 2012～2020년 9년간 투자 
소요자금은 최소 10조원(88.5억 달러)에서 최고 21조8천억원(192.8억 달러)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북한의 적극적 개방개혁과 대외관계 조기정상화를 
전제로 한 낙관적 시나리오에 의하면 북한의 투자 소요자금은 2007～2011년 5년
간 최소 4조2천억원(37.2억 달러)에서 최고 6조4천억원(5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단계인 2012～2020년 9년간 투자 소요자금은 최소 19조5천억
원(172.85억 달러)에서 최고 33조3천억원(29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
다. 
이러한 투자소요의 추정과 함께, 투자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분석
하였다. 파급효과 추정의 목적은 정확성에 있다기 보다는 개략적으로 투자의 효
과를 가늠해보기 위해서이다. 추정결과에서 북한이 1조원을 기반시설 건설에 투
자하여 얻는 효과는 2.7배인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한은 북
한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1조원의 투자로 얻는 파급효과는 약 2.5조원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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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협력 중심의 비관적 시나리오와 다자협력에 의한 낙관적 
시나리오 간의  단위당 투자대비 파급효과는 유사하지만, 투자자금의 절대규모
의 차이로 인해 파급효과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다를 수가 있음을 본 분석
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제 6장 기반시설 개발의 전략과 개발 우선사업
제 3장에서의 논의를 이어 받아 6장에서는 기반시설 개발에서의 네 가지 전략
적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경제 변화속도에 대응하는 유연성, 한반도 
장기비전에의 부합성, 북한의 산업발전 구도와의 일치성 및 수요에 부응하는 지
리경제적 적실성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기반시설 개발의 전략을 두 가지 시나
리오별로 수립하고 있다. 첫째 남북협력 중심 시나리오에서는 남북접경지역에서
의 국지적 기반시설의 건설과 제한적으로 북-중, 북-러 접경지역에서의 통과 수
요를 충족하는 기반시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남북교류에 필요
한 수요를 2단계에서는 북-중 및 북-러 그리고 북한통과 수요에 대한 기반시설 
개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다자협력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국지적 개발과 함께, 북한 기반
시설의 골격을 설정하는 협의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에서는 
주로 남북교류 수요와 북-중 및 북-러 교류 수요에 부응하는 기반시설을 우선 개
발하고, 2단계에서는 한반도 통과 수요 및 북한 내부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기반시설 개발이 갖는 복합적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 기반시설의 공
간적 구도를 설계하고 이를 산업발전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공간적 설계는 기
본적으로 H자 형태의 구조로 하되, 개성-평산-원산의 철도 노선을 보조 축으로 
포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골격에 덧붙여 6개의 특구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전개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1단계에서 4개 
특구 그리고 2단계에서 2개의 특구가 개발될 수 있다. 이들 특구의 성격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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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개발의 접근방식이 남북협력 중심에서 다자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방향에 따라, 다자협력이 가능하도록 보다 개방된 성격과 기능을 부여
해야 할 것이다. 
             
<표 2> 6개 특구의 명칭과 기능 
특구 지역 명칭과 기능
신의주 중국에의 관문, 경공업 및 서비스
개  성 국제 기업도시, 경공업/IT
금강산 국제 관광지구, 관광/위락
나진-선봉 중계무역지구, 중계무역/물류
남  포 수출가공구, 경공업/하이테크
원  산 환동해 물류거점, 물류/조선
북한 기반시설의 개발은 북한경제의 향후 발전 경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산업발전 양태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
구 결과를 종합하여 가장 개연성이 높은 산업구조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산업구
조 변화전망을 본 연구의 남북협력 중심과 다자협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시나리
오와 결부시켜 보았을 때, <표 3>과 <표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 남북협력 중심 시나리오에서의 기반시설 개발과 산업 및 공간적 연계
기반시설 개발 산업, 공간적 연계
1단계: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대북 
송전망과 개성, 금강산 배후 발전소
1단계: 북한 경제 점진적 개방, 경공업과 
자원개발 및 관광 중심, 남북접경지역 집중 
2단계: 신의주, 남포 특구 기반시설, 주요 
도시 발전소 시설 개보수, 개성-평양 
철도도로 확충, 해주, 남포, 신의주 서해안 
항만 확충,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국도 3, 
5호선, 경원선 연결,  평양, 개성, 남포 통신망 
확충
2단계: 특구 중심 경제발전 (개성, 신의주, 
남포) 남북협력 수요 흡수, 수출제조업, IT 및 
서비스 산업 중심 개발 
3단계: 경의경원선 현대화, 원산, 함흥, 청진 
동해안 항만 확충 , 기간 도로망 확충, 
순안원산 공항 확충, 통신현대화, 주요 
공업지구 발전소 신설, 러시아 천연가스 북한 
연결 
 3단계: 북한경제 본격성장, 일부 중공업 
현대화, 지식기반 산업 확충, 주요 임해도시
   
xvii
<표 4> 다자 협력시나리오에서의 기반시설 개발과 산업 및 공간적 연계
기반시설 산업 공간적 연계
1단계: 3대 협력사업 + 나선지역 기반시설 
확충, 하산-나진 철도연결 및 원유정제, 
단둥-신의주 철교 및 송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고성-원산 도로 연결, 
신의주남포 특구, 남포항 현대화  
1단계: 북한 체제 개방, 수출경공업위주, 
북한통과수요 우선, 4개 코너 특구 활성화, 
서울-평양 회랑 구축, 주변국과 협력을 통한 
북-중, 북-러 접경지역 교통시설확충  
2단계: 경의선 현대화,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나진-원산-세포-평산-개성 철도 연결 및 정비, 
블라디보스톡-청진 송전, 국도 3, 5, 7호선 
정비, 원산, 함흥, 청진 항만확충, 주요 도시 
발전소 시설 개보수 및 통신망 구축
2단계: 북한경제 회생, 수출가공, 자원가공, 
일부 중공업 재생, 경의경원 축 정비 및 임해 
도시 개발, 북한내수와 남북협력주변국 교류 
수요 흡수
3단계: 평양-원산 고속도로 정비, 간선 
철도도로망 확충, 통신현대화, 전력 송배전망 
구축, 천연가스 배관망  및 가스발전소, 
국제공항 확충, 주요 도시 산업기반 정비 
3단계: 북한경제 고도성장, 서비스 및 
기술집약적 자본재 산업 성장, H-형 개발 축 
정비, 국제사회 참여와 한반도 통합경제 구축
그러나 위와 같은 개발 전략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 분석이 시행되어야만 하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
여 후속과제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다만, 전반적인 개발 사업의 윤곽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별 사업의 선정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보았다. 원칙과 관련해서는 수
요에 부응한다는 것과 가능한 범위에서 다자협력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을 제시하였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주변국의 관심과 의향을 전문가 회의를 통하
여 청취한 바 있다. 
실천가능성의 측면에서 재원조달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인 
재원조달과 추진체계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은 제 5장의 소요비용 추정결과에서 남북협력 중심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1단계에서 매년 3,190-6,980억원으로 나타났고, 2단계
에서는 매년 1조2십9억원-1조9천5백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한 다자협력 시나리오에서는 1단계 매년 3,360-5,150억원과 2단계에서 
6,510억-1조11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평균적으로 1단계에
서 매년 5천억원 정도, 2단계에서 매년 1조여억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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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전문가들이 북핵 타결을 위한 경제지원에서 한국의 조달가능 부담액이라고 
보는 2조억원의 절반의 액수에 해당된다. 기반시설 투자가 전체 경제지원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수요에 대한 부응, 다자협력의 용이성 그리고 재원조달의 가능성의 원칙에 더
하여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으로는 남북한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동북
아기반시설 구축에의 기여도, 남북한의 지경학적 통합에 대한 기여도와 북한의 
수용 용이성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7가지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
오별로 제시된 사업들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시행하였다. 개략적인 평가 결과
가 제시하는 바는 기존의 남북경협 3대 사업의 계속 추진과 북-중 및 북-러 접경
지역에서의 국지적 기반시설 개발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이라는 것이다. 특히 하산-나진철도 개보수, 나진항 정비 및 선봉의 석유정제시
설 개보수사업은 북한의 에너지난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나진항의 중개항 기능
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 사업이다. 
제 7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족공조를 통한 남북문제의 해
결이라는 이념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 및 개입이라
고 하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실천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자협력의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다자협력에 따르는 제반 문제는 남북협력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미래의 불확실성과 동
북아의 유동적 정세를 감안하면, 다자협력을 통한 보다 안정적인 틀을 구축할 필
요가 있고 이러한 틀을 통해 북한의 기반시설개발의 전략을 작성하는 것이 국익
에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자협력의 당위성은 본 연구의 제 4, 
5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수요 측면에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본다. 북한과 주변
국들과의 경제교류에서 발생할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인 기반시설의 구
축을 통해 흡수하는 것은 한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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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에 건설될 기반시설이 동북아의 지역협력과 북한의 개방
개혁을 앞당길 수 있는 지렛대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도 한국정부가 유
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다자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시아횡단철도 및 고속도로 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는 UNESCAP과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들 국
제철도나 도로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부문에서
도 동북아 전체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염두에 두고 관련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
면서 북한의 에너지 부족을 해결해나가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실정상 수용하기 어려운 ‘200만kW 송전' 사업보다는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에 
적합하고 국제사회가 동참하기 용이한 사업(예, 블라디보스톡-청진 송전) 을 우
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통신분야에서는 북한의 체제특성
상 국지적이고 제한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수익성이 높은 이동통신사업의 
전면적 추진은 불가능하더라도, 개성공단과 같은 지역에서 한국기업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은 북한의 개방 이후 이동통신의 방식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자협력은 비용조달 면에서도 유리하다. 남한 단독으로 기반시설 건설투자 
전부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다자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는다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도 쉬울 것이
다. 또한 다자협력은 지금까지 남북접경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기반시설 개발을 
북-중, 북-러 접경지역으로 확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 사업을 추진하
는 데 훨씬 유리할 것이다. 본 연구의 투자소요 비용 추정결과는 북한의 기반시
설 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국 측 부담액이 과연 한국의 재원조달 능력범위 
내에 있는 가에 대한 하나의 준거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말미에 제시한 기반시설의 개략적인 공간설계와 단계별 주요 사업
은 정책당국이 기존계획과 대비시켜, 실천가능성과 당위성을 점점할 수 있는 하
나의 준거 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 중의 하나인 우선사업 선정
기준은 한국정부 및 관련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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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경우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시나리오 기법 그리고 수요나 비용추정에서의 방법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북한의 기반
시설 실태에 대한 자료의 부족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유동성으로 인해 여전
히 많은 부분에서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다자협력 방식의 현실성에 
대한 초보적 의견 수렴을 국제회의를 통해 시도해 보았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이외에도 기반시설 개발구상에서 상황적 가변성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한 것도 연구의 미진한 점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
의 2단계에서는 이러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면서, 다자협력이 가능한 개별 사업
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실천 가능한 추진 전략과 방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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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1
 한반도(북한) 기반시설 개발의 의미와  
 접근방법
이 장에서는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이 가지는 의미를 천착하면서, 본 연구의 목적, 대
상, 시간적 지평과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연구의 개념적 틀을 소개하면서, 기
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있다.    
1.  한반도(북한) 기반시설 개발의 의미
북한의 핵실험이후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남북협력의 전도 
또한 매우 불투명하게 되었다.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
재조치를 시작한 시점에서 한국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개발 지원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의 관
련국들도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표면적으로는 천명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분명하다면 북한에 대한 개발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1) 
지금까지 논의된 북한의 핵포기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안보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정치적 지원과 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개
발원조 모두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조는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개혁
1) 북핵문제의 해결과 경제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로서는 박형중외 (2003),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
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가 대표적이다.
2   
을 전제로 북한경제의 3대 결핍 요소인 에너지, 식량, 교통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된다. 식량을 제외한 에너지와 교통은 북한경제의 생산 잠재력을 확대하고 교역
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에너지와 교통을 포함하는 기반시
설에 대한 개발지원은 북한경제 지원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동시에 6자회담에서
의 협상지렛대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논의는 현재와 같은 경색 국면에서도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한국2)의 입장
에서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여타 국가들보다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은 경제활동의 영위에 필수적이며,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
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경제이건 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서는 꾸준
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기반시설 개발은 이러
한 통상적인 기반시설 투자와 달리 세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는 북
한의 경제발전과 남북한 경제의 협력과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통합된 한반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이다. 셋째
는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은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협동적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에서 에너지의 부족과 낙후된 교통시설이 중요한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낙후된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의 복구 및 개발이 우선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한 외부자본의 확보
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제 2장에서 논의하겠지만, 북한 기반시설의 
현황은 정상적인 경제 운용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열악한 
북한의 기반시설은 남북교류와 협력에서도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한국 정부의 기반시설에 
2)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남한을 혼용하고 있는 데, 정치체제와 주권의 의미를 벗어난 지리경제적 측
면에서는 남한과 북한으로 호칭하고, 국가의 주권적 입장이 명백한 경우나 정책적 의지가 개입될 경
우에는 한국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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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 없이는 남북협력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현실이다. 장래 남북교
류와 협력의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북경제의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의 기반
시설 개발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은 한반도가 하나의 공간
체계로서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통합 또는 적어도 평화체제의 정착과 남북한의 본격적인 
협력시대를 상정해 볼 때,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은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라는 커
다란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는 그간 북한의 폐쇄정책으로 인해 반도로서의 기능
을 상실해왔다. 남북한의 지리, 경제적 통합은 한반도가 가교로서의 기능을 회복
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동북아에서 경제, 사회, 문화 교류와 협력을 선도하는 전
략적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중국의 부상
과 일본의 압도적 기술적 우위사이에서 생존의 활로로서 시도하고 있는 동북아
의 비즈니스 중심 또는 교류거점이라는 목표달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
고 있다. 한국이 동북아의 교류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물자, 정보의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과 통신 등 기반시설의 
구축이 절대적이며, 특히 남북한이 통합된 하나의 체계로서 작동하기 위해서 낙
후된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위와 같이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은 북한경제의 회생,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
화, 비이동성 입지적 자산의 확충을 통한 한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재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 간의 지역개발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3) 북한의 개방과 기반시
설의 확충은 국제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 철도나 고속도로, 동북아 국가 
간에 논의되고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통신망의 구축 등 광역적 
기반시설의 구축을 본격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3) 동북아경제와 북한경제의 발전의 상호연관성에 대해서 여러 논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최수영 2005; 
Yoon and Yang 2005, Ki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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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대상과 개발의 접근방법: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범주는 넓은 의미에서 보건, 운수, 통신, 에너지, 용수 등 제반 공공
서비스와 농업부문의 관개, 배수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 회생과 한반도 공간경제의 골격 형성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에너지, 교
통, 통신으로 기반시설의 범주를 한정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기반시설의 개발은 경제발전과정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게 되고, 대부분 국가 경제개발전략에 따라 중점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과거 경험을 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 
수출 지향적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로 간선도로와 부두건설 및 임해공업지
역 건설 그리고 산업철도의 현대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의 경우에
는 우선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차후 수출 지향적 경제를 구축
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의 개발이라는 순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이상준
외 2005; 조동호외 2002). 그러나 앞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이 단순히 북한경제의 회생이라는 목표이외에도 남북한의 경제협력 활성화,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동북아 지역협력이라는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통상적인 접근방법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북한 자체의 재원조달 가
능성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원용하는 것도 부적
절할 것이다.   
동시에 기존의 북한개발 관련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남북한의 단순비교를 
토대로 하는 규범적 접근 또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나 북한경제의 가변성을 고
려할 때 하나의 준거 기준으로서는 가치가 있으나 정책적 판단의 기준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반시설 개발의 복합적 의미(목
적)와 한반도의 안보상황(북한 핵문제)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전
략적 접근을 통하여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을 논의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남북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기반시설의 개발 접근방식
도 이미 북한문제가 국제화된 상황에서 적절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것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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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착안점이며, 기존 연구의 시각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실제 통계나 보도
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기반시설이나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조명철 외 2005; 조선일보 2006. 
3. 37.). 경제면에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증대는 중국이 행사하고 있는 안보측
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향후 남북한의 통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
에 있어서도 남북 협력 중심이 아닌 다자 협력의 틀을 모색하고 이를 적절히 활
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국내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
는 민족공조라고 하는 이념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현실을 바탕으로 실천가능성
을 담보하는 전략적 접근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자
협력은 북한경제 지원에 있어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다자간 재원조달이라는 의미
의 다자협력이 아니라, 기반시설의 개발에 있어 사업의 구상과 실제 개발에 다자
가 참여하는 형태의 협력을 의미한다.4) 다자협력을 통한 실천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6자회담 관련국의 입장과 개별 사업의 경제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5) 물론 북핵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국제기구
에 가입하게 될 시점에서는 6자회담 관련국 정부이외에도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를 포함하여 기반시설 개발에 관심을 가진 민간 은행과 기업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략적 접근의 또 다른 핵심적 요소는 북한경제의 
가변성과 한반도 공간경제의 장기비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제 2장에서 상술하겠지만, 한반도 공간경제의 전개는 북한 경제의 변화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게 되므로 이들 모든 변수의 변화를 사전적으로 전망하는
4)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의해 시행되었다가 최근 청산에 들어간 신포 경수로개발 사업이 유사한 사
례가 될 수 있다. 
5) 다자협력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신포경수로사업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사업
의 비용분담 문제는 국제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아닌 개발 원조인 경우에는 참여국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다자협력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비용과 이익배분에 관한 규칙이 정립되어야만 양자협력
의 결함을 보완하고, 실천가능성을 담보할 수 잇을 것이다.
6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북한경제 발전전
략의 모색> 
-‘제3국 컨설턴트 시각에
서 북한경제 발전전략을 
제시
-북한경제의 잠재력 및 
정책분석과 외국의 시사
점을 토대로 북한경제 발
전전략 제시
-북한 산업인프라 발전 
잠재력 분석을 토대로 발
전 전략을 제시
2
<과제명: 남북한 간 교
통․물류체계 정비 확충방
안>
-교통인프라부문의 과제 
제시 
-북한 인프라실태에 대한 
문헌자료 분석을 토대로 
정비 및 확충방안 제시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교통물류인프라부문의 
과제 제시
-향후 시설확충방향 제시
3
<과제명: 남북한 간 새로
운 교류 ․협력기반의 단
계적 구축방안 연구>
-남북경협의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한 단계적 실천방
안 제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정
책의 평가를 토대로 새로
운 정책방향과 협력전략, 
단계별 협력방안을 제시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인프라부문별 과제 
제시
4
<과제명: 남북인프라협력
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남북간 인프라협력의 우
선순위설정과 연계추진방
안 등 통합적 협력방안 제
시
-북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경제적 효
과분석을 통한 인프라협
력의 우선순위 제시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
적 추진을 위한 과제 제
시
본 연구
<과제명: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 기본구상 수립연구>
-한반도 기반시설개발의 
종합적 구상과 개발전략 
제시
-다자간 협력을 통한 개발
방안 제시
-급변하는 주변정세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전략
적 접근방법의 채택
-한반도 기반시설개발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합
목적적이고 실천 가능한 
개발전략과 사업 도출
- 시나리오별 기반시설 
개발의 분석
- 기반시설개발의 수요와 
소요 비용 추정
-기반시설개발을 위한 다
자간 협력전략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북한경제의 변화 
전망을 중심으로 한반도 공간경제 전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반
시설 구축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과 전략에 따라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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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단계별로 중요한 기반시설 개발 사업을 예시하고, 전략적 접근에서 도
출된 7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들 기준은 현시 또
는 잠재수요, 예상파급효과, 동북아 기반시설 구축에의 기여도, 남북한 지경학적 
통합에의 기여도, 북한의 수용 용이성, 다자협력의 용이성, 재원조달의 가능성이
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준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
고 있다. 그러나 개별사업에 대한 투자소요, 경제성, 그리고 다자협력의 가능성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는 본 연구의 
2단계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3.  연구의 목적과 시간적 지평
1 절에서 논의한 기반시설 개발의 의미는 본 연구를 착수하게 된 배경을 구성
하고 있다. 2절에서 논의한 기반시설 개발의 접근방법은 본 연구의 관점과 방법
론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 연구와의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부언하면, 대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북한 기반시설의 개발의 의미를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통
일이후 경제통합에 두거나, 중단기적으로 북한경제의 회생과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두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상태를 상정하고 이에 근거한 기
반시설 개발의 전략과 소요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닌 작업
일 수도 있지만, 한반도가 처한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있다.6)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반도가 처한 상황적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북한 기반시설
의 개발이 갖는 복합적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서, 북한경제의 가변성과 
기반시설 개발에서의 실천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1단계 연구는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 방향 및 
6) 북한 기반시설 개발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총량적인 차원에서 남한의 일정한 수준까지 
북한의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개발투자 소요의 추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통, 통
신, 에너지 등 부문별 연구에서도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과 중장기적으
로 북한경제의 기반시설 수요를 가정하여  규범적인 차원에서의 기반시설 투자 소요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산은경제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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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차원에서의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 및 추진체계에 대해
서는 2007년도의 2단계 연구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기반시설의 회임기간과 한반도 중장기 비전의 실현 등을 감안하여, 기반시설 
개발의 시간적 상한은 2007년부터 한국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목표연도로 하
고 있는 2020년까지로 하되, 상황적 가변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2007-2011년과 2012-2020년의 두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상황의 가변성으로 인해 임의적일 수밖에 없지만, 1단계는 대체적으로 북
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추진되
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2단계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경제의 본격적
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20년 이후의 단계는 남북
한 경제가 통합되거나 적어도 남북 경제협력이 안보요인에 의한 장애 없이 본격
화되는 시기라고 상정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거의 제거
되어 통상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기반시설 개발의 
목적 또한 남북격차의 해소와 같은 국토공간의 일체화에 두어질 것이므로 본 연
구의 시간적 지평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4.  연구의 틀
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규범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주된 목적을 북한경제의 재건 지원과 남북경제협
력의 활성화에 두고 있다. 또한 암묵적으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
지적 기반시설에서 전면적 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하
나의 커다란 특징은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소요비용을 개략적으로 가늠하여, 남
한에 부과될 재정소요를 추정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범적 접근에서는 일반
적으로 상황적 가변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누구의 시각인가에 대한 의문과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본 연구의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의 의미 
또는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 상황적 가변성 또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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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의 틀           
기반시설 개발의 
의미
안보 ․ 경제 여건 
불확실성
전략적 접근
가변성 장기비전과의 
정합성
실천 가능성
남북협력/다자협력 시나리오
북한경제전망
총량적 수요 및 
소요투자비용 추정
부문별 수요전망 및 
개발전략
시나리오별 개발구도
우선사업도출
개발전략과 공간적 설계
이러한 전략적 접근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가변성, 실천가능성, 그리고 장기비
전에 대한 정합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변성과 실천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나리
오 분석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고, 장기비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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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시각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하되 장기비전을 달성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접근방식의 의미를 포함하는 남북협력과 다자
협력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기반시설 개발 수요와 소요 투자비용을 추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설정한 세 가지 기반시설, 즉 교통, 에너지, 통신에 
대한 수요분석과 개발 전략을 부문별로 시행하여, 개발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천가능성의 측면에서 부문별이 아닌 총량적 차원
에서 기반시설 개발의 소요 투자비용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별로 기반시설의 구도를 상정하고 
개발방향과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 개발이 공간경제나 산업발
전과의 연관성을 갖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단계별 주요 사업과 공간적 
설계 및 산업발전의 연계성을 갖추도록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의 주된 결과로서 남북협력과 다자협력 사업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인 평
가를 내리는 것으로 본 연구의 1단계를 마감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보다 면밀한 남북협력 및 다자협력 방식과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제 2장∙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와 북한기반시설 개발의 구도   11
2
C  ․   H  ․   A  ․   P  ․   T  ․   E  ․   R  ․   2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와 북한기반  
 시설 개발의 구도
이 장은 본 연구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향후 전개될 한반도 공간경제의 시나리오에 대
해 논의하고,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시나리오 
작성에 있어서는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남북협력 중심의 시나리오와 대안
으로서의 다자협력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의 
가변성과 1장에서 논의한 기반시설 개발의 의미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협
력 중심에서 다자 협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의 전제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서는 시나리오의 출발점을 결정하고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의 초기 상황
을 북한의 핵문제 해결 합의라는 상황으로 설정하기로 한다.7) 북한의 핵문제 해
결 없이는 현 상황의 점진적 악화이외에는 달리 경로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본 연구의 목적인 북한의 기반시설 개
발 역시 실천 불가능한 정책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
의 핵문제의 해결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어떤 형태로던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북핵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개
7) 북핵 문제해결과 상관없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는 대체적으로 점진적 통일, 붕괴에 의한 흡
수, 충돌후 통일 등이 논의되어 왔다 (Wolf and Akramov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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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면, 그 이후의 경로를 결정짓는 주된 요인은 북
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시점과 북한경제의 개방․개혁의 속도 및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과정이며, 여기에
는 6자회담 관련국들 사이에 해결방식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지금
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북핵문제의 해결이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원과 개발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외교관계의 정상
화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곧 북한에 대한 대규
모 외부자본의 유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관련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고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원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민간투자나 국
제금융기구의 지원은 북한경제정책의 변화와 투자환경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실질적으로 해결과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현 북한체제의 존속 및 점진
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 이후 경로는 북한의 개방․
개혁의 성공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결국 핵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힌 이후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는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및 개방․개혁
의 폭과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표 2-1> 한반도 공간경제의 시나리오: 북한체제의 존속을 가정한 경우
구  분
대외관계 정상화
조기 지연
개방․개혁
적 극 6자회담 관련국 공동개발
중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개발
소 극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개발
남북협력 중심의 개발
이상의 논의를 좀 더 구체화시켜 본다면, 북한경제의 변화는 <그림 2-1>과 같
이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제 4장과 5장에서 논의할 부문별 수요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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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반시설 개발 투자소요의 추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북한의 개방개혁
과 대외관계 정상화의 속도에 따라,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한 바 있다. 여기에서 북한의 적극적 개방․개혁과 대외관계의 조기정상화 
시나리오는 북한경제가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
상하는 가장 낙관적인 경우이다. 반면 북한의 소극적 개방개혁과 대외관계 정상
화의 지연은 북한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제외하면 가장 비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경제는 현재의 추세와 유사한 저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적극적 개방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의 지연 또는 소극적 개
방과 대외관계의 조기 정상화라고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는 앞에서 언급한 낙관
적 시나리오에서의 고성장과 비관적 시나리오의 저성장의 중간에 마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성장과 저성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택하
여, 부문별 수요나 기반시설 전반의 총량적 수요 추정에서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
다.
<그림 2-1> 북한경제의 개방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 속도에 따른 성장 시나리오
T0 T5 T14
적극적 개방⦁개혁
소극적 개방⦁개혁
위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체제의 존속을 가정했지만, 2020년경까지 북한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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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는 데, 낙관적인 시나리
오는 2020년 이전에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통일하거나 최소한 경제통합을 이
루어내는 경우이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북한의 붕괴이다. 예를 들어 핵문제가 
순조롭게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의 발생에 따라 북한체제
가 붕괴될 수도 있고, 핵문제의 완전해결 이후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도 붕괴
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붕괴상황에 대비한 기반시설
의 개발 구상과 전략을 작성하지는 않고, 다만 붕괴사태 시 발생가능한 시나리오
로서 남한에 의한 흡수, 한․중 분점, UN 또는 주변국의 합의 관리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8) 다만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는 본 연구
에서 설정한 남북협력 중심의 개발 시나리오와 유사할 것이며, 한․중 분점의 시
나리오도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공간경제시나리오와 유사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협력 수준 여하에 따라 한반도의 공간 경제적 통합 또는 분절 상
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UN 또는 주변국의 합의 관리는 잠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남한에 의한 흡수이거나 한․중 분점으로 전개될 
것이다.   
2.  시나리오의 구성과 시기 구분
1) 북한경제의 전개 시나리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며,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등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
는 가운데 6자회담에 복귀하여 미사일 및 핵개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북한의 추가 핵 실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
나, 현재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난의 해소를 최대의 정책 목표로 설
8) Kaplan (2006)은 Atlantic Monthly 최근호에서 북한의 붕괴이후 구조사업의 성공요건과 추진체계 등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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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러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2006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
의 입지가 다소 약화된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가기 보다는 
대화와 경제적 압박이라는 양면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는 외부자본의 유입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실제 외부자본의 유입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인가는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개방․개혁에 달려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개방․개혁은 
외부자본의 유입 속도와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자본의 유입 역시 북한의 
개방․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한이나 외국기업
이 북한에 투자를 하는 경우 국가계획위원회나 중간 단위의 계획기구들이 생산
이나 고용에 대해 일일이 관리․지시․감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와 같이 
투자기업의 수가 소규모일 때에는 북한당국이 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규모 자체가 커지고 기업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세세한 통제란 불가능할 것
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유럽국가 경제개혁의 경험으로 볼 때 이미 시작된 
분권형 계획경제 메커니즘의 변화를 완전히 되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일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자본의 북한 유입은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
나, 유입된 외부자본을 경제성장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는 북한
당국의 의지 및 경제 관료의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선택 가능한 대안은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당시 시점까지 
이루어진 소극적인 개방․개혁정책 정도에서 중단하며, 더 이상의 개혁적인 조
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대안은 경제성장으로 확보된 자신감을 바탕으
로 보다 많은 외부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개방․개혁조
치를 실시하는 것이다(조동호 2003). 최근 북한당국이 취해온 일련의 정책들을 
검토해 보면, 소극적인 개방․개혁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왜냐하면 북한
의 경제정책이 공세적으로 경제현실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난의 심화
와 비공식부문의 확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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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체제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과감한 개혁조치는 가능한 한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9)
그러나 북한당국이 당시까지 이루어진 정도의 개방․개혁 수준에서 경제를 이
끌어갈 능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소극적인 개방․개혁정책을 선택한다고 해도 
현실의 경제는 북한당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동유럽
국가의 경험에서 보듯이, 초보적이나 이미 시작된 시장의 형성과 분권화조치는 
그 효율성을 토대로 점차 확대되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북
한은 보다 적극적인 개방․개혁정책의 경로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물론 북한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개방․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가운데 안
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경제체제가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향해 진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책당국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개방․개혁 
정책을 선도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시장의 변화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경제의 성장
을 지속해 나가는 경우도 예상가능하다. 혹은 시장과 계획이 병존하는 북한식의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유럽국가의 경험으로 볼 
때, 계획과 시장의 병존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균형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크
다.10)
결국 역사적으로 볼 때 현실적 가능성은 낮으나, 북한이 소극적인 개방․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점진적․안정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혹은 시장
9) 실제로 2001년 10월 3일 김정일의 담화는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높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 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에 일정한 권한을 주는 경우에도 부여된 권한을 옳게 행사하도록 아래를 장
악통제하고 지도 방조해 주어야 합니다. 중앙집권적 지도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쓸데없이 아래를 매놓
아도 안되지만 아래의 창발성을 높인다고 하면서 무엇이나 아래에 맡겨 자체로 해결하라고 방임하여
서는 안됩니다.”
10) 만약 북한당국이 통제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경제체제전환 이전까
지의 헝가리처럼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가운데 일정 기간 균형을 이룰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당국
이 주민의 요구에 대한 통제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동독이나 루마니아의 경우와 같이 붕괴라는 파
국적인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조동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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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획의 병존이라는 북한식 경제발전 모델을 이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붕괴
로 연결되기 이전에 과거 정책으로의 회귀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북
한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개방․개혁 정책을 채택한다는 것은 이미 시장의 
효용을 북한당국이 충분히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 진전된 분권화 조
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음을 뜻한다. 이 경우 개방․개혁 정책이 성공하는 경우 
시장경제체제의 성립으로 연결될 것이며, 실패한다면 붕괴 시나리오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그림 2-2> 북한경제의 전개 시나리오
핵 해결 외자유입 경제성장
적극적
개방개혁
(체제전환)
소극적
개방개혁
(체제유지)
시장경제
붕 괴
회 귀
시장경제
북한식모델
붕 괴
회 귀
개방확대
대외관계
정상화
성공
실패
성공
실패
2) 시나리오의 시기 구분
앞에서 제시한 북한경제 전개 시나리오는 시기 혹은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사전적으로 각 단계마다 얼마만큼의 시일이 소요될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 핵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필요할지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란 불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대략적이나마 시기 
구분을 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모색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
에 비추어 볼 때 개략적이나마 시기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기를 몇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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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구분할 것인가는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본 연구에서는 편
의상 3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단계 구분이 많을수록 단계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논의의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본 연
구에서는 1단계를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
어지고, 그에 따라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추진되는 한편 북한 내부적으로는 
개방․개혁이 확대되어 외부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한
다. 시간적으로는 보면 1 단계는 현재로부터 2011년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
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2011년까지 북한 핵개발 문제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이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은 남한과 미국의 새 정권이 대
북관계에 대한 정책을 집행 중일 시점이므로 핵개발 문제의 해결 및 대외관계 
정상화 등이 상당 부분 진전되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단계는 북한에 대한 외부자본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북한의 경제성
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상정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2012년에
서 2020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북한을 중심
으로 한반도 기반시설의 개발에 있으므로, 2020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
하면 2020년은 한국의 제4차 국토계획 기간의 목표연도일뿐만아니라, 대체적으
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가 고착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개혁 정책을 취하고, 대외관계가 조기에 정상화된다
면 북한의 작은 경제규모 및 저개발 상태로 인해 크지 않은 규모의 외부자본으로
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배상금이 유입되는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은 더욱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낙
관적인 시나리오에 의하면, 한반도에는 평화체제의 기반이 구축되면서 남한 기
업의 대규모 대북진출로 인해 남북한 경제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거점지역과 남북 연결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구축이 본격화될 것이
다. 
3단계는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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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개혁정책을 채택할 것인지 혹은 그 시점에서의 개방․개혁 수준에서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그 이후의 경로로 접어드는 기간이며, 시간적으로는 2020
년 이후의 기간이 될 것이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 체제전환에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 2단계에 대한 구상을 수
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3단계 이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리라고 본다. 물론 위에서 논의한 각 단계별 기간은 
실제 상황의 전개에 따라 더욱 단축될 수도 혹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제 1절과 2절에서 각각 한반도 공간경제의 시나리오와 북한경제의 전개 시나
리오를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시나리오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희
망성(desirability) 및 개연성(feasibility)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도 누구의 입장에서 
희망성과 개연성을 논의할 것인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사
회의 입장이냐, 국제사회의 입장이냐, 혹은 주변국의 입장이냐에 따라 희망스러
운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사회의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통
일된 의견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인 논의에서 가장 
희망스러운 시나리오는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개혁을 정책을 실시하고 대외관
계의 정상화를 조기에 이룩하는 것이다. 그 결과 남한을 비롯한 외부자본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작동하
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북한경제에 대해 어느 특정 시나리오를 희망한다고 하
더라도 경로에 관련하여 상이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개
혁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시나리오에 도달하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남
북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희망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소극적이고 점
진적인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체제가 장기간 유지되고 남북 경제
공동체의 형성도 가급적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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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있을 수 있다. 후자를 선호하는 입장은 통일비용의 과중한 부담 등을 이유
로 가능하다면 북한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나름대로의 경제성장을 통해 남북 
통합의 비용이 최대한 축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대변한다.
따라서 위에서 북한경제의 전개와 관련하여 논의한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것
이 가장 희망성이 높은 시나리오인지에 대해서 합의된 견해를 도출하기란 어려
운 일이다. 어느 견해가 보다 옳고 어느 견해가 틀린 것이지를 논의하기란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개발 문제의 
해결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모하고 개방․개혁
을 통해 체제전환을 추진하는 시나리오가 “일반적으로” 가장 희망스러운 시나리
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절에서는 북한체제의 변화의 폭과 속도를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 분류에서 
남북협력 중심의 통합 시나리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고려한 부분통합 시나리
오, 6자회담 관련국 공동개발 시나리오 등의 세 가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러
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희망스러운 시나리오인지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만의 협력으로 북한의 공간경제개발
과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남한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관련국들이 공동으
로 북한의 경제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변화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 분류에서도 가장 희망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대해 하나의 합의된 견해를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남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관련국과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시나리오에 대한 희망성보다는 개연성이 더욱 중요한 기준
이 될 수 있다. 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계획에서는 개연성을 고려
하지 않고서는 투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북한경제 전개에 있어서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시나리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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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개연성이 높을지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란 어렵다. 다만 동유럽국가의 
경험 등으로 볼 때 북한식 발전모델 시나리오의 개연성이 가장 낮을 것이라고는 
판단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개혁정책보다는 소극적
인 개방․개혁정책을 채택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고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동유럽국가의 사례를 살펴볼 때 소극적 개방․개혁정책이 성공할 개연
성은 높지 않다. 더욱이 동유럽국가가 개방․개혁을 추진하던 1960～70년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계는 이미 하나의 경제로 통합되어 가고 있으므로 소극적
인 개방․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 따라서 북한이 소극적인 개방․개
혁정책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선가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적극적 개방․개혁정책이 성공하여 순조롭게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혹은 실패하여 붕괴로 연결될 것인지를 가늠하기
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성공 혹은 실패의 여부는 당시 북한정권의 성격과 능력, 
경제성장 및 개방․개혁의 정도, 북한사회의 안정성, 국제사회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연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시나리오 분석 작업이 필요하므
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로서는 성공 혹은 실패의 개연성이 병존한다는 선에서 마
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북한 경제 전개 시나리오 중 1단계 및 
2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기반시설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상대적
으로 3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한편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 중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한 지원․투자 
의사를 지닌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며, 러시아는 철도나 에너지와 같은 부문별 시
설 개발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대북진출은 이미 북한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11) 본 연구의 주제가 기반시설의 개
발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한국과 중국은 여타 국가와 확연히 구분된다. 현재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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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철도, 도로, 항만,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실행하고 있
거나 향후 실행의사가 있는 국가는 중국, 한국과 러시아이다.12) 
그러나 한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없을 경우 이는 북한지역의 분점구도
를 유도하여 한반도 통합경제 구축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이 시나리오는 개연성은 높으나, 희망성의 측면에서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협력 중심의 개발 및 통합 시나리오 역시 단기적으로는 개연성이 높은 시
나리오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견제로 인해 북한체제의 붕괴 방지 
차원에서 소극적 지원만을 제공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개연성
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유엔의 제재 결의과정에서 중
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 다소 소원해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자회담 관련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 시나리오는 현재로서는 개연성이 
낮으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대외관계가 정상화될 경
우에는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당
국이 ‘과감한 전환’조치를 통해 핵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6자회담에서 합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Eberstadt and 
Ellings 2006). “리비아”방식은 국내 일부 전문가나 미국 내 온건파에서도 제안한 
바가 있다(Moon 2004). 
4.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와 기반시설의 구도
앞에서 검토한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와 북한경제의 전개 시나리오를 종합
11) 중국과 남한은 북한의 양대 무역상대국이며, 중국은 북한 제1의 수입시장, 남한은 제1의 수출시장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을 살펴보면, 중국과 남한과의 무역만이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다.
12) 러시아는 TKR-TSR 연결, 러시아극동 전력연결 등 매우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한 바 있고 북한과의 
협의도 진행된 만큼, 안보상황의 호전과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면 북한 기반시설 개발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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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크게 세 가지의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구도가 가능하다. 첫째는 북한의 소
극적인 개방․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의 지연으로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이 주로 
남북협력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정부가 남북접경지역을 중
심으로 하는 기반시설 개발의 접근방법을 확대,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남북협력 중심의 기반시설 개발에서는 남북한의 지리경제적 통합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주변국과의 협력 가능성과 기반시설 개발의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리적 구도
에서도 불가피하게 남북접경지역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점차 북한 내 소수의 
특구, 그리고 축으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황전개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중국 및 대러시아 접경지역을 소홀히 다루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지역에서 기반시
설과 관련된 사업과 투자를 한반도의 입장에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북부 지역은 중국 동북지역이나 러시아 극
동지역을 지원하는 후방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13)       
둘째는 북한의 적극적인 개방․개혁과 동시에 대외관계의 조기 정상화로 북한
의 기반시설 개발이 관련국의 지원 하에 공동으로 개발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의 경험을 검토해 보면 대체적으로 북한 에너지에 대한 국제 지원이 가
장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교통․통신시설의 정비확충에 대한 투
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과 한반도의 기반시설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의도를 종합하면, 에너지를 포함하여 자국의 설비나 
기술 수출, 건설사업 참여 가능성 등이 주요한 참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한국
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기반시설 개발의 구상과 함께 다양한 참여자들을 일관된 
원칙과 기준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13) 국토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 중인 중국 동북3성개발이 북․중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 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자 협력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김원배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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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임기간이 매우 길고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간선교통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은 한
반도의 입지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더라도 등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는 북한이 개방․개혁에 소극적이기는 하나 대외관계의 조기 정상화가 이
루어지는 경우와 북한이 개방․개혁에 적극적이기는 하나 대외관계의 정상화가 
지연되는 경우 두 가지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에서 서로 경합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 물론 여기에
서도 전자의 경우(소극적 개방․개혁과 대외관계 조기 정상화)에는 한국의 역할
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를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전개시킬 여지가 많다. 반면, 후자의 경우(적극적 개방․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 
지연)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어 한반도의 공간경제가 중국에 편중되
는 상황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은 남북접경지역에서 점차 북상하는 형태로, 반면 중국은 중북접경지역에서 남
하하는 형태로 기반시설의 개발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만약 한국과 중국 간에 
협력의 틀이 마련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기반시설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한․중 간에 북한의 전략적 자산 확보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반도의 공간경제는 분절된 구조로 발전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
하고,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기반시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
는 기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의 구도는 상이하나, 어느 시
나리오이던 한국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북협력, 
중국과의 3자 협력, 아니면 6자회담 관련국과 국제사회를 포함하는 다자 협력이
건 간에 한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기반시설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한
반도의 통합경제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
북협력 시나리오에만 집착하여, 기반시설의 개발을 도모하는 것은 상황의 가변성
을 간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도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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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 방향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공간경제의 세 가지 시나리
오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의 개발의 전략과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경제와 안보 상황의 가변성은 기반시설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시적 틀을 구
성하게 된다. 또한 가변적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개발의 접근방법
으로서 남북협력, 중국 또는 러시아를 포함하는 3자 협력과 다자협력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와 경제의 문제 해결과정에서  
3자 협력이란 불안정하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북한의 핵문제를 둘
러싼 해법에서 6자회담이라는 틀을 활용하고 있듯이, 궁극적으로는 보다 안정적
인 다자 협력의 틀에 의해 북한경제 지원과 기반시설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림 2-3>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 방향  
남북협력중심
남북협력
+
주변국 협력
다자간 협력
(국제금융기구)
현     재 향     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자 협력을 통한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을 
하나의 커다란 방향으로 설정하고, 남북협력이나 3자 협력은 다자 협력으로 이행
하기 이전의 과도기적 접근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다만, 지금까지 국내
에서 논의되어온 대부분의 북한경제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논의가 남북 
협력 중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루어진 만큼 남북협력 중심의 기반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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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하나의 준거기준으로 채택하여 다자협력 전략과 대비시켜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기반시설 구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
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는 한반도의 장기 비전에 대한 것이
며, 둘째는 수요와 관련하여 주변국의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관심과 의향이다.
1) 한반도 장기발전 비전의 검토
제1장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은 한반도 장기발전 
비전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장기비전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가정하고, 동북아경제권에서 한반도의 
위상 강화 및 남북한 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비전달성을 위해 연안 개발 축과 내륙 개발 축을 한반도의 공간적 골격으로서 
형성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축의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
본적으로 거의 모든 연구에서 남북축의 개발로 남한과 북한과의 일체화를 도모
하고, 대륙으로의 연계를 연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다만, 
내륙축의 형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표 2-2>참조).
이러한 축의 형성은 대부분 교통축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통일된 한반도가 동
북아 교통망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
히 교통부문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사다리형 통합간선 철도망의 구축, 한
반도 종단철도망과 대륙철도망의 연계, 그리고 남북 4개 동서 7개 축이라는 도로
망 구축을 기본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략은 일제시대 철도 중심
의 대륙지향형 교통망 형성을 시도한 것과 유사하다. 다만 최근의 장기발전 구상
은 동, 서, 남해안 연안 축을 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 지향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축 개발의 개념을 수용하
되,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서해안과 동해안의 양축 그리고 남포에서 원산에 이
르는 동서축을 주된 골격으로 삼기로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
한 2020년이라는 목표연도에 비추어 볼 때, 동해안축의 형성이 해당 시점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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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표 2-2> 선행연구의 한반도 구상과 국토 골격 대안
구 분 기 본 방 향 국 토 개 발 축
통일국토개발의 
과제와 구도
(박양호 외, 
1994,1996)
- 남북한 간 균형개발
- 한반도 전체 일일생활권화 구축
- 국제경쟁력 극대화로 동북아 
중심국으로 위상 제고
- 연안국토개발축
 ․서해안축(환황해경제권)
 ․동해안축(환동해경제권)
 ․남해안축(환태평양경제권)
- 내륙지역 연결축
 ․평양-원산-청진   
 ․대전-대구-부산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구상
(대한국토․도시계획학
회, 1997)
- 국토의 왜곡된 이중구조 청산
- 국가경제 효율성 제고
- 국토의 쾌적성
- 한반도 중심성 제고 및 해양 
지향적 국토구상
- 해안개발축 : 서해안축, 
남해안축, 동해안축
- 내륙연계축 : 4개 동서축 
- X축
 ․부산-신의주
 ․목포-나진․선봉
통일시대 국토개발의 
방향
(윤혜정․장성수, 
1997)
- 국토의 일체성 회복
- 친환경적 윤리에 입각하여 관리
- 국토이용의 공공성 증대
- 외부에 대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구조로 개편
- 모래시계형 발전축
 ․경의선, 경원선의 재건과 
서해안축의 북한연장
 ․서울-원산-함흥-청진의 
동북축 개발로 X자형 국토축 
형성
 ․한중 국경선의 개발축
 ․남해안 개발축
- 관북, 관서지역에 
함흥-신의주간 
동서간선도로를 개발
김원의 안 (1989)
- 경제성제고의 원칙              
- 연계성 강화
- 전통성의 보장                  
- 보전성의 강화
- 일체성의 확립                  
- 다핵구조화
- 토지자원의 에너지절약적 개발
- X자형 구조
류우익의 안 (1996)
- 인구이동의 충격 최소화
- 북한지역의 안정화
- 환경관리부문에서의 위기관리
- 공간에 관련된 제도의 정비
- 교통․통신의 교류
- K자형 구조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이상준 외. 2005)
- 남북경제통합
- 동북아 경제협력
- 서해안과 동해안축 
- 장기적으로 
한반도종단고속철도망을 
부산-서울-평양-신의주축과    
목포-서울-원산-청진․나진 
축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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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 수요
기반시설 개발에 있어 수요는 경제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제 1차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수요를 
토대로 기반시설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요를 무시한 기반시설의 구상 또한 실효성 없는 계획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본 연구의 제 4장과 5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기본 방향 설정
에 있어서 최소한 예상가능한 수요의 유형과 규모를 가늠해 보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다. 
북한의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남
북한 간이나 북한과 중국 간의 양자 간 교류에 필요한 수요이다. 둘째는 북한을 
경유하는 통과 수요인데, 예를 들면 중국의 훈춘에서 나진까지의 도로를 이용하
여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 자체 내 수요이다. 3장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북한의 기반시설 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기는 하나 북한의 
경제활동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 당장의 수요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향후 북한경제 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시급하게 충족되어야 할 기반시설의 수요 
또는 소요는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표 2-3> 수요 유형과 평가
수  요 유형 I (교류) 유형 II (통과) 유형 III (내부)
교  통
현재 소수의 접경지역에 
존재 
 중-북 접경지역 (나진)에 
존재
미 존재
에너지 현재 남북접경지역에 존재
향후 러시아-북한-남한에 
가능
현재 주요 공업지구에 
존재, 향후 소요 상당 
통신
남북 및 중북 접경지역에 
존재
장래 한반도 경유 수요 
가능 
향후 대도시 수요 예상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수요를 현재 북한상황에 대입해 보면, 개략적으로 제 
1유형의 수요와 제 2유형의 수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북한경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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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나리오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수요는 차등적으로 증대되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시 또는 잠재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기반시설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3) 기본 방향
요약하면 한반도 장기 발전 비전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현시 및 잠재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북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되, 기본적으로 다자협력을 활
용하는 접근방식으로 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설정
한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 구축은 궁극적으로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므로 북한의 경제발전,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동북아의 협력 
촉진이라고 하는 목표 가치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접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북한경제의 변화와 대외관계의 정상화 속
도에 부응하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기반기설 
개발의 기본 방향이다. 또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렛대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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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반시설의 현황과 남북협력 실태
제3장은 북한 기반시설의 현황을 교통, 에너지, 통신의 세 가지 부문별로 소개하고 있
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기반시설의 수준은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정도 수준임을 적시
하고, 그간에 진행되어온 기반시설 관련 남북한 간의 협력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1.  북한 기반시설의 현황
1) 교통시설
(1) 철도
북한은 주철종도(主鐵從道)의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송분담율 역시 철
도는 화물의 약 90%, 여객의 60%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철도망은 총 
5235km의 연장을 가지고 있어 남한의 철도연장보다 1.7배 정도 많은 철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철도노선은 10여개의 간선철도망과 90개의 지선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특히 경의선, 평라선, 강원선에 의해 H자 형태의 간선철도망을 보
이고 있다(<그림 3-1> <표 3-1>참조). 그 외에도 북부 및 서부 순환선, 동서횡단철
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시설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전철화 율이 80%에 달해 높은 
전철화 율을 보이고 있으나 원활한 전력공급이 어려워, 안전사고 및 운행중단과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단선이 95%로서 시설의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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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북한의 철도망
<표 3-1> 북한의 주요 철도노선 현황
구    분 노선명 구간 연장(km)
서부노선 평의선 평양-신의주 225
평부선 평양-개성 187
동서노선 청년이천선 평산-세포 141
평라선 간리-나진 781
동부노선 금강산청년선 안변-구읍리 102
함북선 반죽-화평 327
강원선 고원-평강 145
내륙노선 만포선 순천-만포 303
백두산청년선 길주-혜산 142
백무선 백암-무산 187
자료: 성낙문․김연규․안병민. 2005. 「남북연결 도로철도의 교통수요 및 비용분석 연구」. 한
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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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철도의 운행속도는 복잡한 지형과 선로의 노후화 등으로 운행속도가 매
우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잇다. 대표적 간선철도인 평의선(평양-신의주)의 경우 표
정속도는 시속 60km, 동서 간을 연결하는 평나선은 시속 40km, 기타 주요 철도구
간의 표정속도는 대략 시속 20-60km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한반도의 대륙연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국제철도 노선은 신의주-단동, 
만포-집안, 남양-도문, 두만강역-하산의 네 개 노선이 있다. 현재 평양-베이징 간
에는 국제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청진-남양-도문 노선은 화물수송 노선으로 운
영되고 있다. TSR과 연결되는 두만강-하산 구간은 궤간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
적시설이 설치된 구간이고, 두만강에서 청진까지는 표준궤와 광궤가 설치되어 
있는 혼합 궤간 구간이다.      
(2) 도로
도로는 철도의 보조수단으로 주로 150~200km 내 단거리 수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총 도로연장은 4급도로 이상의 경우 2만 5182km로 남한의 27% 수준
이면 고속도로 8개, 1급도로 10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고속도로 7개 노
선은 총 724km로서 대부분 차로 수는 4차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1급도로 10개 노
선의 연장은 2121km에 달한다.  북한의 도로망은 크게 서해안축, 동해안축, 북부
내륙축 그리고 동서연결축으로 역시 H자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그림3-2>참조).
북한의 도로망은 지역별로 크게 5개 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해축인 개성-
평양-신의주간 도로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축은 향후 북한의 개
방이 이루어지면,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간선도로인 동시에 한반
도를 지나는 아시안 하이웨이 중의 하나가 되게 된다. 동해축의 원산-나진 간 도
로는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동해안의 간선도로이다. 
북한의 고속도로는 평양-순안, 평양-원산, 평양-남포, 평양-개성, 평양-희천, 원
산-금강산, 사리원-신천의 8개 노선이 있으며 총 연장은 724-740km로 추정되고 
있다. 원산-금강산과 사리원-신천 노선을 제외하면 북한의 고속도로는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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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급도로인 1번 국도는 총 연장 
422km로서 주로 철도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화물을 주요 도시에 집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3번 국도는 강원도 평강에서 자강도 내륙노선의 주 도로로서 
주요 취급화물은 농산물, 임산물, 비료 등이며 철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집
중화물역까지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5번 국도는 강원도 평강에서 세포, 고
산, 원산을 경유, 함남의 함흥과 장진, 자강도의 낭림 등을 거쳐 양강도의 김형직
군까지 이어지는 남북 간선도로로서, 대부분의 구간이 비포장도로이다. 7번 국도
는 북한의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동해안의 간선도로이다. 동해안 및 북
부내륙지대의 도로와 주요 항만을 연결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로이다. 10번 국도는 평북 염주군 다사
노동자구에서 함북 온성까지 한반도 최북단 내륙지역을 압록강 및 두만강 변을 
따라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도로이다. 도로 총연장은 1150㎞, 노폭은 4～8m로 
콘크리트로 포장된 혜산～삼지연간 구간 외에는 비포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2> 북한의 고속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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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서 해 축
남한의 국도1호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 가능한 노선
으로 중국과 연계됨. 판문점-개성-평양-정주-신의주 연결노선과 해주-남포-
평원 연결노선이 있음
동 해 축
남한의 7번국도와 연결 가능한 노선으로 북부내륙측 노선이 분기되고 있
음. 나선과 신포 경수로사업지역, 금강산관광지역을 지나는 노선으로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와 연계됨.    
동서연결축
북한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는 평양-원산 간 고속도로와 장산곳-남포-평
양-양덕-덕원 간 도로가 있음. 북한 중앙부를 낭림산맥이 관통하고 있어 도
로가 협소하며 구배가 심함.  
북부내륙축
북한이 자원개발을 위해 본격적으로 개발한 노선으로 도로의 대부분이 비
포장도로임. 국도 3호선과 연결되는 평강-초산간 도로와 평강--후창간, 신
북청-혜산간, 용잠리-무산간 도로가 있음.  
동서국경축
북한과 중국국경을 따라 연결되어 있는 신의주-초산-혜산-온성간 도로는 
산악지역과 국경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대부분 비포장도로이
며 도로 폭은 4-8m, 차선은 1-2차선임. 
<표 3-2> 북한의 간선도로축 
자료: 김연규, 안병민, 이선영. 2000.「남북한 교통망연결을 위한 기초조사 - 육상교통을 중심으
로」. 교통개발연구원.
<표 3-3> 북한의 1급 도로현황
구 간
연장
(km)
차로수
(왕복)
포장길이
(km)
주요 통과지역
평양-신의주 225 4 225 순안-평원-박천-정주-선천
평양-개성 181 2～4 181 황주-사리원-평산-금천
평양-남포 48 4  48 용강
평양-만포 340 2～4 205 평성-순천-개천-희천-강계
평양-원산 206 4 206 강동-성천-양덕
원산-금화 107 2～4 107 안변-고산-회양
원산-나진 634 1～4 634 함흥-북청-길주-청진
원산-고성 112 4 112 통천
사리원-해주 74 4  74 재령-신원
북청-혜산 194 2～4 168 풍서-갑산
합 계 2,121 - 1,960 -
 주 : 1) 북한의 1급도로는 남한도로체계의 주간선도로(국도)에 준함
     2) 표 내용은 전자수치지도에서 직접 측정한 수치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05.「북한의 도로체계분석 및 수치지도 작성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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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 
북한의 항만 인프라는 총 32개 항만에 8개의 무역항이 있으며, 총 하역능력은 
3500만 톤에 달하고 활용도는 44%에 머무르고 있다. 이들 항만 중에서 특히 청진
(50선석), 남포(31선석) 그리고 나진(23선석)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선봉항 
외에는 대형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항만은 하역장비와 시설의 노
후화, 전용부두시설의 부족, 항만관리운영 부실, 항만 배후 수송체계의 미비로 인
하여 매우 비효율적인 인프라 실태를 보이고 있다.
<표 3-4> 북한의 주요 항만
항
명
하역
능력
(만 톤)
접안
능력
(만 톤)
수심
(m)
부두
연장
(m)
주요 장비 비  고
청
진 800 2 10.0 5,270 15톤급 크레인
1983년 중국의 대일 
중개무역
흥
남 450 1 6.7～13 1,630
10톤급 일반/ 
갠트리크레인
1960년 무역항으로 개항
나
진 300 1.5 10 2,280
5～15톤 
크레인
1974년 무역항으로 개항 
(소련의 
대동남아수출창고)
원
산 360 1 6.1～7.9 2,520 -
1976년 무역항으로 개항
군항으로 이용
남
포 800 2 10～13.5 1,890
5톤급 크레인, 
해상크레인
평양과 
고속도로/전기철도 연결
해
주 240 1 7～12 1,350 10톤급 크레인 1974년 무역항으로 개항
송
림 160 1 10 700 18톤급 크레인
1975년 무역항으로 개항
송림제철소 전용부두
선
봉 300 20 23 - - 러시아석유 도입항
합
계 3,410(3,501) - - 15,640 - -
  
 주 : 괄호 안은 북한 전체 하역능력
자료: Lloyd. Ports of the World. 1996, Fairly. Fairly World Ports Directory. 1990.
일본이 1930년대 중반 개발한 ‘북선 3항(나진, 청진, 웅기)’은 동만주지역의 개
발물자 수송 항으로서, 현재 시점에서도 북한의 개방정책이 본격화되면, 중국 동
북부지역과 일본을 잇는 환동해권의 거점항만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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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항만시설의 노후화, 소극적인 개방태세로 인해 그 활용가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권하-나진을 잇는 도로 건설과 나진항 
정비에 대한 투자를 북한과 합의하고 나진항을 중국동북지역의 동해 출구로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천명한 바 있다.
(4) 공항
공항은 총 33개 공항이 있으나 민간항공기의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10여개 소
에 불과하다. 이 중 평양 순안공항이 유일하게 국제공항이며, 3,000m급 활주로 
2개 본이 있어 그나마 대형기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 주요 
공항으로는 어랑, 혜산, 황주, 갈마 공항 등이 있으나 대형항공기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공항 모두 항공운항이 대부분 비정기적이며, 민간이용객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선 항공노선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 구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개설되어 있고, 국내노선의 경우는 대부분 평양에서 지방
으로 가는 업무상의 통행을 담당하고 있다. 
2) 에너지
정상적인 에너지수급의 실패로 극도의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 에
너지의 중요성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부실한 에너지 기반시설과 열악한 경제적, 
기술적 역량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에너지 설비는 정상적인 가동은커녕, 적정한 
유지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2004년의 경우 북한 발전설비의 가동률
은 30% 수준미만이여, 석유정제설비도 두 개소 가운데 한 개소만 가동하고 있고 
다른 한 개소는 10년 넘게 가동되지 못한 체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써 
10여 년째 계속되고 있어 북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경제의 회생은 핵심요소인 에너지 기반시설의 개발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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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총 발전설비용량은 2000년 기준으로 755만
kW로서 남한의 15.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생산시설과 송․배전
망의 노후화로 실질 발전설비용량은 약 200만 kW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규모는 1990년의 2390만 TOE를 기록한 후 최근까지 연평
균 2.6%씩 감소하여 2004년에는 1990년 규모의 69.1%에 해당하는 1660만 TOE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규모의 축소는 중국, 러시아 등 인접 우호국으로부터
의 원유공급 감소와 석탄생산의 감소, 수해로 인한 수력이용의 감소 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구조는 석탄과 수력위주로 구성되어 있
고, 석유는 전체의 7.4%를 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공급구조는 1990년 
이후 석유의 비중 감소와 다른 에너지원의 비중 증대를 보였으나,  커다란 구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5> 북한 일차에너지 수급구조 비교 
(단위: 천TOE, %)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일차에너지 23963 17280 15687 16230 15640 16079 16535
구성비(%)
석탄
69.2 68.6 71.7 71.2 70.0 69.3 69.0
석유 10.5 6.4 7.1 7.7 8.0 7.6 7.4
수력 15.6 20.5 16.2 16.3 17.0 18.2 18.9
원자력 0.0 0.0 0.0 0.0 0.0 0.0 0.0
천연가스 0.0 0.0 0.0 0.0 0.0 0.0 0.0
기타 4.7 4.5 5.0 4.8 5.0 4.9 4.7
자료: 통계청, 전게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에너지통계연보」 
북한의 에너지 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화력발전소가 8개 가동 중인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주요 화력발전소로는 북창발전소를 비롯하여 평양화력, 선봉화력, 
청천강화력, 청진화력 등이 있다. 석유를 사용하는 선봉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모
두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선봉과 청진을 제외하고 
화력발전소 모두가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데, 이는 북한의 탄전이 대부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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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주위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북한 화력발전의 대부
분이 구소련의 지원에 의해 건설되어, 설비나 부품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화력발전소 개보수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이 클 수
박에 없다.
북한의 수력발전소는 동부지역에 서두수, 부전강, 허천강, 장진강, 부령, 금강
산, 내중리 발전소가 있고, 북부지역에는 수풍, 운봉, 태평만, 위원, 독노강 발전
소 등이 있으며, 서부지역에는 대동강 및 갑문식 발전소와 소규모 발전소 여럿이 
산재해 있다. 특기사항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압록강 주변에 건설
된 수력발전소(수풍, 운봉, 태평만, 위원)는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
고 있다. 이들 발전소의 운영문제는 조-중 수력발전이사회를 통해 논의한다고 전
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전력공급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장래 북한의 정책변화에 따라 위 압록강 주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북
한으로 전량 공급할 수도 있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에너지 기반시설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송배전시설일 것이다. 북한
은 ‘1지역 1발전소’를 원칙을 채택하고, 수요지 근교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방
침을 중시해왔다. 따라서 평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고압 송전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정전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송배전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사고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공급되는 전력의 전압이나 주파수가 일
정하지 않아 고급 가전제품이나 생산시설 등은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통신
북한의 통신망은 북한체제의 변화에 따라 가장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부분
이다. 현재 북한의 통신망은 북한 체제의 폐쇄적 특성으로 세계적인 조류와는 무
관하게 정부의 행정편의 위주로 위계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전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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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망 구성은 국가의 생산시설 배치와 연계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가안보와 
국방문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통신망의 조직과 배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전송망은 광케이블을 이용한다는 북한 측 발표와는 달리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며, 주요 전송로는 평남 평성-향산 시천-자강도 강계-혜산-청진, 원
산-함흥-청진, 장진-사리원-해주-개성, 장진-중화-사리원-해주, 사리원-평산-신계-
정방 등이다. 
통신 시설 및 단말기 보급 현황을 보면, 일반 개인용 전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특정 계층에게 수동식 교환대로 연결되는 가정용 전화가 제한
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공중전화는 평양이나 청진 등 대도시지역의 주요 
거리와 백화점 및 호텔 등지에 소규모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 중소도시나 군 지
역에는 체신소에 2-3대 씩 가설되어 있다고 한다. 공중전화의 수는 현재 약 1만 
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수동식이라고 한다.
장래 남북협력이나 동북아 국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예상해 볼 때, 북한의 국제 
전화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북한은 평양-베이징-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유선망, 평양-싱가폴-홍콩 간의 단파무선망, 그리고 중국 베이징지구국을 중계지
로 하는 간접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관문국은 평양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 가입자들은 각 시도의 중앙국에 있는 교환원을 경유해야만 국제
통화가 가능하다. 국제통신 루트는 위성과 케이블, 아날로그 마이크로웨이브 등
이 있으며, 러시아와는 육상 마이크로웨이브, 중국과는 케이블에 의한 전송로를 
운용 중이다. 중국과 1999년 초에 광통신에 의한 전송로를 개통한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
향후 발전 전망이 가장 밝은 이동 통신은 일부 당, 군의 간부급들이 사용하는 
군사용 이동 통신과 나선지역에서 서비스 중인 상업용 이동 통신이 있다. 나선지
역의 이동 통신은 태국의 록슬리 퍼시픽사와 북한의 조선체신회사 간에 만들어
진 합영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GMS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통신을 위한 인터넷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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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연구기관이나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터넷 활용은 매우 활발하다고 
한다. 반면, 북한은 인트라넷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들여, ‘광명’이라는 과학기술 
전산망을 운용하고 있다. 
2.  남북한 기반시설의 비교와 남북협력 실태
1) 남북한 기반시설의 비교
<표 3-6>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기반시설은 철도를 제외하면 양적으로 남
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항만하역 능력의 경우는 남한의 1/14 수준이고, 
발전설비 부문에서는 남한의 약 1/8에 지나지 않는 다. 통신부문의 경우에는, 더
욱 차이가 벌어져 유선전화에서는, 1/18, 이동통신과 인터넷 보급정도에서는 비
교가 무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로나 철도의 경우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면, 남북 간의 차이는 더욱 현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6> 남북한 사회간접자본 관련통계 비교
(단위 : 만 톤, Km, 만kW, 억kWh, 천회선)
구    분 남   한 북   한 남/북
항만하역
능력 53,278 3,690 14.4
도로·철도
도로 철도 도로 철도 도로 철도
100,278 3,374 25,185 5,235 4.0 0.6
발전설비·
발전량
발전설비 발전량 발전설비 발전량 발전설비 발전량
5,996 3,421 777 206 7.7 16.6
유선․
이동전화
유선 이동 유선 이동 유선 이동
22,871 36,586 1,307 20 17.5 1,829
자료: 통계청. 2005.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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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반시설을 남한과 비교할 때에는 주요 지표를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포장율의 경우, 현재 10% 전후인 북한의 도로 
포장률은 남한의 1970년과 비슷한 수준 (9.4%)이고, 1인당 도로연장을 감안할 경
우 북한14)의 경우 1.18km/천명으로 남한의 1975년(1.17km/천명)과 1981년
(1.21km/천명) 수준으로 나타난다. 한편, 남북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경우, 북한의 
GNP는 남한의 1976～1977년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종합하면 북
한의 기반시설 실태는 남한의 1975～1977년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한 협력의 실태
기반시설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 간의 교류는 크게 인적 교류와 물자의 교
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 교류는 2003년 11월 육로에 의한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된 이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개성공단의 조성과 기업입주도 인적
교류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 교류에 있어서 대부분은 남에서 북
으로 이동한 숫자이며, 북에서 남을 방문한 인수는 매우 적다.15)  
남북 간의 교역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늘어나는 교역규모에 비례
하여 선박운항 및 물동량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남북 교역 규모는 10억 5백만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 2교역국이 되었다.16) 교역의 품목 구성
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수출은 주로 아연괴, 모래, 섬유류, 농림수산물이며, 남한
에서 북한으로의 수출은 화공제품, 기계류, 비료 및 쌀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남
북교역을 유형별로 보면 상업매매나 위탁가공과 같은 거래성 교역은 2005년 전
체 교역의 6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인도적 대북지원,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
14)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 23,000km를 기준으로 함
15) 북에서 남으로 방문한 숫자는 1999년 62명에서 2000년 706명, 그리고 2005년 1,313명으로 증가하였
다 (통일부 홈페이지)
16) 북한과 중국과의 교역액은 2005년에 15억 8천만 달러 기록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대외
경제동향.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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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 등 비거래성 교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7)
<그림 3-3> 방북인원 추이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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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남북 교역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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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KOTRA 자료에 의하면, 상업성거래의 비중은 2000년 60%에서 2001년 61%로 늘어났다가, 2002년 
55%, 2003년에는 59%로 감소하였다가 2004년 63%, 2005년 65%로 증가하였다(KOTRA 북한경제속보, 
남북교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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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남북한 간 교역 물자는 주로 해운에 의존하고 있어, 교역증가에 따라 
선박운항의 횟수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 남에서 북으로 운항한 
횟수는 2228회, 북에서 남으로 운항한 횟수는 2269회이다. 2005년 8월 남북해운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양국의 국적선이 취항 가능해짐에 따라 2004년 대비 운항
횟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물동량의 규모에도 반영되고 있는 데, 
국적선 운항이 불가능했던 2004년까지의 기간에 비해 2005년에는 북에서 남으로
의 물동량 증가가 두드러진다.18) 2004년 남북 교역물동량을 서해와 동해로 나누
어 보면, 남에서 북 방향의 물동량 중 서해 쪽이 60%를 차지하였고, 북에서 남으
로 향한 물동량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개략적으로 물동량의 흐름에서 서해지
역이 동해지역보다는 2.5배 이상의 많다고 할 수 있다 (성낙문․김연규․안병민 
2005). 
<표 3-7> 남북한 선박운항 및 물동량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한-북한
물동량
(천 톤)
운항횟수 
147.9 361.3 396.1 780.6 547.3 402.3 899.2 841.2 625.2 946.9
101 113 260 731 916 766 798 877 946 2228
북한-남한
물동량 
(천 톤)
운항횟수 
187.6 249.8 162.2 203.0 155.9 239.3 156.6 207.2 482.9 5,848.2
221 244 642 983 1157 920 1029 1145 1178 226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교류의 증대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기반시설의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
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남북한 간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간 우여곡절이 있었지
만,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 연결은 완공되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인적, 
물적 왕래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이후 취해진 국제연합의 
18) 2005년도 물동량은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북물동량 수송이 제3국선을 이용한 2005년 
이전 기간의 물동량 집계가 정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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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반시설의 구축으로 남북교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해 북핵 포기에 대한 대가로 시행되어 온 신포지구 
경수로 사업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는 주로 남북 중심
으로 추진되어 왔다.1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협력에 의한 기반시설 사업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지구 개발의 세 가지
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남북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절된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에 대한 연
결 사업은 한국정부가 1985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남북연결철도는 남북정
상회담직후인 2000년 7월 제1차, 8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
결에 합의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의선 철도의 연결은  남북경제협력
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과수송을 겨
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측의 경우 문산-군사분계선 이남구간 12km에 대
한 공사가 완료되었고 2002년 4월부터는 도라산역까지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북
측은 군사분계선에서 개성까지 15.3km의 본선에 대한 궤도부설이 완료된 상태이
다. 2006년 5월 25일 양측의 합의에 의해 문산-개성구간에 대한 시험운행을 할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합의파기로 무산되었다. 
한편 경의선 도로의 경우 2000년 7월부터 제1차,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도로
연결 합의가 이루어졌고, 통일대교 북단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남측 구간 
(5.1km)은 2003년 10월 말에 군사분계선에서 개성공단까지의 북측구간(7.0km)은 
2004년 11월 말에 포장공사가 완료되었다. 2004년 6월 말 개성공단 시범단지 부
19) 경수로 사업은 한, 미, 일 3국이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는 KEDO(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를 설립하
고, KEDO와 북한 간 경수로공급협정체결을 통하여 북한 금호부지에 경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2002년 10월 북핵문제의 재발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다가, 2005. 9. 19. 공동성명에 따라 경수로 사업의 
종료가 확정되었으며, KEDO 집행이사회에서 2005년 11월 종료 및 청산절차에 대해 협의하였다. 경수
로사업은 북한의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정부 간에 이루어진 유일한 다자 협력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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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성이 완료되고, 남측 기업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경의선 도로는 남북 간의 
물자 및 사람의 왕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로연결에 소요된 사업
비는 도로출입국 신축을 포함하여 약 132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조달되었다.
동해선 철도와 도로는 2002년 8월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저진-온정리 구
간(25.5km)의 철도와 송현리-고성 구간(26.7km)의 동해선도로 연결에 합의한 바 
있다. 동해선 철도는 본선의 궤도부설은 남북 양측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도로
는 2004년 11월 말 공사가 완료되어 차량의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해선 도
로 연결 사업의 소요비용은 총 1425억 원으로 알려져 있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충
당되었다.  
(2) 개성공단 건설   
개성공단 사업은 북측의 저임노동력 및 개성의 수도권 근접성을 남측의 한계
기업들이 활용하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현
대아산이라는 남한의 민간기업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
었다. 2003년 남북당국은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 통신, 통관, 검역 합의서를 체결
하고,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을 발표함으로써 개성공단의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조성에 있어 남북연결도로, 전력공급, 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시범단지 가동을 계기로 1단계 사업의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여, 2006년 말 완료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1단
계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개성권의 거
주인력만으로 1단계 사업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어렵고, 공업용수
와 전력 공급계획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한국토지공사 2006). 무엇
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이후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미국 측의 시각
이다. 이미 한미자유무역(FTA) 협상에서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
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고, 일부 부처에서는 개성공단의 임금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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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과 임금의 타 용도 전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회
의적 시각은 개성공단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안보 및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초기에 현대아산측이 계획한 총 800만평의 공단
건설은 물론 1단계 100만평 건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3)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관광사업은 1998년 11월 18일 유람선 금강호의 첫 출항으로 시작되었
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3년 11월부터 육로관광의 실시로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관광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추세에 있다. 2005년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29만8천 명에 이르고 있다. 관광시설에 투자도 증
가되어, 2005년에는 총 37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정부지원으로 추진된 동해선 
도로의 연결은 금강산 관광 사업에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고, 현대 아산 
측의 영업이익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현대 아산은 금강산지구 내 전력부족을 해
소하기 위해 1000kW 발전기 3대를 투입했고, 향후 6000kW 발전기를 투입할 예
정이나, 금강산관광 사업이  현대아산이 계획하고 있는 규모의 사업으로 발전하
기 위해서는 보다 항구적인 전력공급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경제협력 사업
이상에서 논의한 남북한 간의 3대 경협사업이외에 남북 정부는 경제협력추진
위원회에서 남북의 경제요소를 결합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재경부 2006). 남측은 북측에 필요한 의복류, 신발, 비누 등 생필
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개
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3) 기반시설 관련 남북협력 사업의 평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남북경협의 활성화 및 한반도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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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 물류 거점으로서의 도약에 대한 기대감은 높였지만, 경의선 및 동해선 시험
운행 합의 파기 등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해 국지적인 교통망 연결 
사업으로서는 한반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변국과 협력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국지적으로  보면 도로연결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물류와 교통비용의 절감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 교통망 연결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경의선도로 전구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현 상태에서 국지적 연결에 의한 
물류비절감효과는 개성공단 내 입주한 남한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마찬가지
로 금강산관광의 수송비절감에 따른 관광수익의 증가는 북한당국과 남한의 민간 
기업에게 귀속되고, 기반시설을 제공한 남한정부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라고 하는 
상징적인 대가 외에는 거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장기적으
로 남한기업의 진출로 인해 북측에 민간기업의 운영과 시장체제에 대한 학습효
과로 인해 북한경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소규모 시범단지에서 단기간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물론 아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반시설과 관련한 남북협력 사업의 문
제점으로서는 첫째, 사업의 장기적 구도를 작성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신뢰할 
만한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상준외 2005). 북한
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에 따라 하시라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반
시설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개성공단 내 기반시설 조성 등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기반
시설의 건설 부담을 맡아야 할 한국정부로서는 정부지원의 선결조건, 원칙과 기
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구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
다. 이는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
이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북한의 핵실험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더불어 북한에서의 사업에 대한 위험도가 증대되어 수익성을 보장하기는 더욱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비록 경제적 타당성이외에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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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제의 변화유도와 한반도의 입지적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장기적 목표에서 
추진되어야 하나, 그러한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될 필요
는 없을 것이다. 환언하면 한반도 외부상황의 변화, 북한경제의 변화, 그리고 남
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구상과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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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의 부문별 수요와 개발전략
부문별 수요 추정과 단계별 개발 전략은 본 연구의 제6장에서의 총괄적 전략과 단계
별 우선사업을 논의하기 이전에 부문별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논리와 특수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수요 추정의 방법론은 부문별
로 상이할 수밖에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 2장에서 제시한 남북
협력 시나리오와 다자협력 시나리오를 채택하여 부문별 수요의 추정과 전략을 개발하
고자 시도하고 있다.     
1.  교통부문
이 절에서는 남북한과 주변 국가의 교통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북한을 중심으
로 남한 및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교통수요 추정을 통해 주요 사업을 발굴하고 이
들 사업의 추진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교통수요의 추정은 동북아지역
을 남한, 북한, 중국 및 러시아 등 3개 대권역(large zone)과 남한 6개, 북한 6개 
중국 및 러시아를 4개 중권역(medium-size zone)으로 세분하여 권역간 수송수요 
예측을 시도하였다. 이는 기존의 주요 수요예측 방법들이 총량적인 수준의 개략
적 수요예측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에서 조금이나마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의 경제, 사회, 교통시설 및 수단
별 분담율의 변화 등 장래 각종 여건 변화의 추정은 중국의 개방과정과 시기를 
감안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동북3성 중에서 특히 요령성을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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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하였다.
1) 동북아 교통체계의 변화 전망과 평가
향후 동북아 교통여건 변화의 주요 2대 요인은 북한의 개방과 중국 항만 및 
교통인프라 개발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개방은 TKR과 TSR의 연결을 통한 대륙횡
단철도와 아시아하이웨이의 완성을 보장하게 되며, 한반도 위상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의 개방은 한반도가 동서해안을 중심으로 복합수송체계
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며 동북아에서의 교통거점으로서 위상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개방이 지연되면, 한반도의 거점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
다. 왜냐하면 중국이 황해연안과 내륙수송망 개발로 교통네트워크를 확장해 나
가고 있어, 이미 한국 주요 항만에서는 환적화물 수요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동북아시아는 아시안 하이웨이와 TCR, TSR, TMGR 등 대륙
횡단철도, 부산, 상해, 고베 등 거점 항만, 인천, 나리타, 푸동 등 국제거점 공항을 
상호 연계한 복합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교통체계는 
대도시와 연담지역의 연결을 통한 교통축의 형성으로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도쿄에서 서울을 거쳐 베이징, 상하이와 홍콩을 잇는 거대한 발전회랑이 
등장할 수도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보면 환황해 교통축이나 환동해 교통축이
라는 두 개의 교통축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동북아 교통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계획과 관련하여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기구는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인데, 이 기구에서는 현재 아시아횡단철
도 (TAR : Trans-Asia-Railway), 아시아고속도로(Asian Highway) 그리고 해운 분야
를 포함한 복합수송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육상인프라개
발계획 (ALTID : Asia L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은 아시아고
속도로망과 아시아횡단철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계획의 목표는 국경통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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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시설 확충, 화물수송 및 복합수송체계 활성화, 교통처리용량 확대 그리고 교
통통합연계 등 5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20) 
아시아고속도로망의 경우 31개국을 연결하는 총 14만 km의 네트워크를 구성
하고 있으며, 아시아고속도로망의 한반도 통과노선은 AH1과 AH6이며, AH1은 
후쿠오카~(페리)~부산~경부고속도로~서울~평양~베이징, AH6번은 부산~국도7
호선~강릉~원산~하산(러시아)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그림 4-1> 아시아고속도로의 한반도 통과부분
자료 : 이상준 외. 2005.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90.
20) 2006년 11월 9일 부산에서 개최된 ESCAP회의에서 아시아횡단 철도 및 도로와 관련, 많은 논의가 
있었다. (Asian Land-Bridge Conference 발표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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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아시아횡단철도(동북부)
   자료 : UN ESCAP 자료에서 발췌
아시아횡단철도는 28·개국을 연결하는 총 8만 1000km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중 한반도에서는 한반도종단철도(Trans-Korea Railway : TKR)라는 이
름으로 4개 노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대안은 신의주~TCR~TSR 
노선으로 총 1만 2901km에 달하는 노선으로 부산․광양~서울~개성~평양~신의
주~단동~유럽으로 이어지는 루트이다. 이 노선은 남한, 북한,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5개국을 통과하게 된다. 두 번째 대안노선은 원산~두만강역~TSR에 연
결되는 노선으로 총 1만 3054km의 연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한, 북한 그리고 
러시아 등 3개국을 통과하게 된다. 특히 이 노선은 2006년 3월 남․북․러 3개국 
철도대표회담에서 의장성명으로 채택되었으며 가장 현실적인 추진대안으로 제
시되고 있다. 세 번째 대안은 만주횡단철도(TMR)를 이용하는 노선으로 평양~남
강~만주로 연결되며, 네 번째 대안은 몽골횡단철도(TMGR)를 이용하는 노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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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베이징~몽골로 연결되는 노선이나 실현가능성은 앞서 제시한 2개 노선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기반시설 개발 및 교통시설 구축을 위한 UN ESCAP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노력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동북아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
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종합해보면, 한반도에서는  
경의선과 동해안선 그리고 경원선에 대한 교통축 형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
망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외교적 상황이나 주변 국가들의 의향을 고려해보면, 
도로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연결을 감안한 경의선 시설의 확충이 우선시되고 있
으며, 철도의 경우 동해안축을 이용한 러시아와의 연결 가능성이 중국 측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반도 내에서는 경원선과 동해안선의 연결 우선순
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개방의지, 남북 교류, 그리고 러시아 측
의 요구를 감안한다면 동해안선 보다 경원선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 
2) 교통시설 부문의 수요 추정
(1) 수요 추정의 전제조건
수요 추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부지역 및 통과교통 수요 추정을 위해 광역적 권역구분과 개
략적 기종점(origin-destination)표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선 권역은 북한과 
주변지역을 남한 6개, 북한 6개 그리고 중․러 4개 등 총 16개의 중권역(zone)으
로 구분하였다. 
북한의 수송수요는 경제성장과 교통수요간 관계 분석기법을 통해 예측하였다. 
상술하면 장기적으로 북한의 교통체계는 남한과 통합될 것이라는 전제아래 교통
수요 추정모형을 남한의 과거 30년간 1인당 GNI대비 수송수요의 회귀식을 작성
하였다. 다만 북한의 경제성장 추이는 적극적 개방개혁과 대외관계의 조기정상
화를 가정하여, 북한경제와 유사한 동북3성의 경제성장 모델을 참고한 장래 북한
의 1인당 GNI를 예측한 뒤 이에 따른 수송수요를 추정하였다. 수송분담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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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경제․사회적 상황이 유사한 중국의 1985년 이후 수송분담율 변화추이를 
참고로 하여 추정하였다.  수요예측 및 향후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시나리오
의 단계 설정은 타 분야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3단계로 설정하였다21). 1단계는 
2007~2011년, 2단계는 2012~2020년 그리고 2020년 이후를 3단계로 가정하였다. 
(2) 수요 추정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저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확충수요 추정에 사용되고 있는 수요탄
력성법(Elasticity Model)을 활용하여 수송수요 및 인프라 개발수요를 예측하였다. 
<그림 4-3>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과정은 총 4단계로 구성되며, 첫 번째 단계는 
교통수요추정 회귀모형 작성이다. 여기에서는 경제지표(1인당 GNI)와 교통수요
(수송원단위)간의 회귀식 작성을 위해 남한의 1975~2004년의 30년간 자료를 활
용하였다. 그 첫째 이유는 첫째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될 경우, 과거 남한
의 개발 경험을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현실적으로 
경제교통수요 예측모형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시계열 자료가 동북3성지역이나 북
한 모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교통체계가 
남한과 통합될 것으로 보고, 시계열자료의 획득이 가능한 남한의 자료를 활용하
였다.  
두 번째는 북한의 장래 경제성장모형 및 1인당 GNI 추정이다. 여기에서는 중
국의 동북3성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요령성을 참고로 검증을 시행하였다. 물론 
동북3성 모형의 북한적용에 대한 적실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중국식 개방․개혁 노선을 따라 갈 것으로 본다면, 동북3성 모형의 원용은 커다
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북한 핵문제가 조기에 해
결되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방․개혁에 나서는 동시에 대외관계를 신속히 개
선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교통수요 추정에서는 제 2장에서 제시한 두 
가지 시나리오 중 보다 낙관적 시나리오만을 다루게 되고,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21) 단계별 시나리오는 총괄부분의 단계구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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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추정모형 자료 입력
(남한 여객 및 화물수송원단위, 1인당 GNI)
회귀분석모형 설정 및 계수 추정 y = αx 2 + βx + γ( α,  β,  γ, R 2 ) 계수
장래 북한 경제성장 모형에 의한  
1인당 GNI 추정값 대입
장래 북한수송원단위(여객/화물)
 추정 및 특성 분석
북한 주요 권역별 인구중력모형에 
의한 북한 내부교통수요 추정
장래 남북한 및 동북아 통과교통수요 
추정
잠정목표연도별 북한 교통수요추정 결과 
제시 : 축별 비중 등
다루지 않게 된다. 환언하면, 북한의 교통수요와 관련하여, 상한치를 제시하는 것
이다. 교통기반시설의 전략을 논의함에 있어서, 상한치를 사용하는 것은 하한치
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북한내부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이
다. 북한경제의 성장률을 하향조정하여, 교통수요의 하한 추정치를 사용한다면,
국제 교류수요나 통과수요가 지배적인 현 상황에서 북한내부 수요는 제대로 반
영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4-3> 북한 교통수요추정모형 체계도
세 번째는 북한내부와 남북한 및 동북아의 교통수요를 추정하였다. 북한내부 
수요 추정에서는 북한의 장래 지역별 산업 및 도시개발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
나, 이는 산업발전 및 입지, 그리고 도시의 성장 전망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요구
하는 것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요 추정의 결과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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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개방․개혁이후 발생할 산업구조 재편 및 기존 도시 분포와 다른 도시 성장
의 양상에 따른 교통수요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이들 수요를 바탕으로 각 축별․지역별 교통수요를 산출하고 이들 
수요와 기존 시설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였다. 
(3) 단계별 분석 및 추정 결과
가. 1단계 : 수요추정모형 작성 및 예측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30년간(1975~2004년) 남한 1인당 GNI(통계청)와 
여객 및 화물수송원단위(수송인/인․일, 수송톤/인․일) 자료를 활용하여 여객과 
화물에 대하여 각기 상이한 비선형회귀식을 작성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임이 입증되었다. 여기에서는 장래 북한의 통행수요가 경제성장 과정에 따
라 남한의 그것과 유사할 것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다.
여객의 경우 y(인) = -0.3179x2 + 1.6226x - 2.1895 (R2= 0.9553) 
화물의 경우 y (톤) = 0.2716x2 - 0.8817x - 1.407 (R2 = 0.958)  
        x = log(1인당 GNI)  
        y = log(여객 및 화물수송원단위(수송인/인 ․ 일, 수송톤/인․일))
 
나. 2단계 : 장래 북한 경제성장모형 및 1인당 GNI 추정
앞서 전제로 설정한 바와 같이, 장래 북한 1인당 GNI를 추정하기 위해 북한과 
가장 유사한 정치․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 동북3성을 모델로 설정하였
다. 우선 중국 동북 3성의 경제성장 특성을 살펴보면 1인당 GDP는 1981년의 650
위안에서 2004년 1만 3709위안으로 21.1배 증가하였고, 이들 성장 추세는 1981
년~1990년까지를 준비단계(Ⅰ단계), 1990년~1999년까지 본격화단계(Ⅱ단계), 
1999년~현재까지(Ⅲ단계)를 안정화단계로 구분지어 모델화 할 수 있다. Ⅰ단계
인 1990년까지는 7.5~11.3%, II단계에는 13.6~15.9%, III단계에는 7.5~11.3%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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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을 보였다. 북한이 과감하게 경제개방을 확대할 것을 가정할 경우, 중국 동
북3성의 경제성장모델(성장률)을 기준으로 추정된 향후 북한 1인당 GNI는,  2011
년 207만원, 2020년 519만원 그리고 2030년 178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 3단계 : 북한내부 및 남북한 그리고 동북아 교통수요 추정
① 북한내부 교통수요
북한내부의 교통수요 추정을 위해서 수단별․주요 축별 교통수요를 추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구중력모형 (인구수 기준)과 수송분담율을 활용하게 된다. 
북한 내부 권역 간 교통수요 추정은 북한지역에서 구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인구수를 참조하여 행정구역(시)과 인구규모(10만 이상 지역)를 기준으로 구분한  
39개 소권역을 대상으로 통행유출입량이 해당지역 인구 규모와 상관성을 갖는 
점에서 착안한 인구중력모형을 적용하여 예측하였다. 
또한 총 교통량 중에서 도로, 철도, 항만, 해운 등의 수송분담율 역시 중국의 
1985년 개방이후 최근까지 변화한 수송분담율 추이를 모델화하여 추정하였다. 
중국은 1985년 여객의 경우 철도 17.1%, 도로 76.9%, 해운 5.0%의 수송구조에서 
2003년에는 철도 6.21%, 도로 92.8% 그리고 해운 1.0%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화
물의 경우에는 1985년 철도 17.7%, 도로 73.5% 그리고 해운 8.8%에서 2003년 각
기 14.4%, 75.4%, 10.2%의 수송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은 개방 이후 도로중
심의 수송체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북한의 수송구조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철도 중심의 수송체계를 이루
고 있다. 중국 수송분담율 변화 모형을 고려할 경우 북한의 수송구조는 2030년 
기준으로 북한은 철도 17.76%, 도로 82.07% 그리고 해운 0.17%의 여객수송구조
를 가지며, 화물의 경우 철도 46.40%, 도로 49.10% 그리고 해운 4.50%의 수송분
담율을 가지게 될 것이다22). 
이러한 전제조건과 기초자료를 근거로 북한 내부 통행수요는 여객의 경우 
22) 2020년 기준 수송분담율 : 여객의 경우 철도 36.89%, 도로 61.85%, 해운 1.26%
                            화물의 경우 철도 52.31%, 도로 43.75%, 해운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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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876만 통행/일, 화물의 경우 40만 톤/일에 달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표 4-1> 북한내부 여객통행 O/D(2020년 기준)
O/D 황해권 평안권 강원권 함남권 함북권 자양권 소  계
황해권 114,442 1,086,262 99,433 181,982 180,106 110,690 1,772,915 
평안권 1,086,262 5,176,160 711,042 1,298,261 1,287,005 791,714 10,350,444 
강원권 99,433 711,042 46,903 118,194 118,194 73,168 1,166,934 
함남권 181,982 1,298,261 118,194 151,964 213,875 131,327 2,095,604 
함북권 180,106 1,287,005 118,194 213,875 146,336 131,327 2,076,843 
자양권 110,690 791,714 73,168 131,327 131,327 61,911 1,300,137 
소  계 1,772,915 10,350,444 1,166,934 2,095,604 2,076,843 1,300,137 18,762,876 
(단위 : 통행/일)
O/D 항해권 평안권 강원권 함남권 함북권 자양권 소  계
황해권 2,440 23,160 2,120 3,880 3,840 2,360 37,800 
평안권 23,160 110,360 15,160 27,680 27,440 16,880 220,680 
강원권 2,120 15,160 1,000 2,520 2,520 1,560 24,880 
함남권 3,880 27,680 2,520 3,240 4,560 2,800 44,680 
함북권 3,840 27,440 2,520 4,560 3,120 2,800 44,280 
자양권 2,360 16,880 1,560 2,800 2,800 1,320 27,720 
소  계 37,800 220,680 24,880 44,680 44,280 27,720 400,040 
<표 4-2> 북한내부 화물통행 O/D(2020년 기준)
(단위 : 톤/일)
② 남북한 및 동북아 교통수요 추정
남북한 여객 및 화물수요는 그간 여러 기관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예측 결과
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로와 철도의 분담률을 거리에 따
라 도로와 철도의 비율을 400km이상일 경우 4:6, 400km이하일 경우 7:3의 비율로 
전제하여 보정하였다. 기존 인천발전연구원, 현대아산 등의 수요예측결과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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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2004년 58만6천 명에 불과한 남북여객수요는 앞서 언급한 보정 결과 남
한과 북한 양방향 수요는 2020년 159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4-3> 남북한 간 연간 여객수요 추정 보정 결과 (2020년)
O/D 황해권 평안권 강원권 함남권 함북권 소  계
수도권 5,168,069 65,693 1,429,201 6,658 4,439 6,674,060
충청권 257,134 14,378 387,071 1,457 972 661,013
전라권 73,050 17,148 40,433 1,738 1,159 133,529
경상권 98,540 30,340 320,798 3,075 2,049 454,802
강원권 6,415 4,354 26,422 442 294 37,926
소  계 5,603,208 131,914 2,203,925 13,370 8,913 7,961,330
(단위 : 명)
O/D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소  계
황해권 5,168,069 257,134 73,050 98,540 6,415 5,603,208
평안권 65,693 14,378 17,148 30,340 4,354 131,914
강원권 1,429,201 387,071 40,433 320,798 26,422 2,203,925
함남권 6,658 1,457 1,738 3,075 442 13,370
함북권 4,439 972 1,159 2,049 294 8,913
소  계 6,674,060 661,013 133,529 454,802 37,926 7,961,330
(단위 : 명)
화물의 경우에는 남북경제통합의 실현을 전제로 역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예측치23)를 적용하면, 2020년 1790만 톤의 수요24)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3)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통일부 예측치를 평균 적용
24) 보수적 수요추정(현재 추진 중인 개성과 금강산 개발 관련 수요 반영)을 전제로 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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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남북한 간 연간 화물수요 추정 보정 결과 (2020년)
O/D 황해권 평안권 강원권 함남권 함북권 소  계
수도권 5,252,889 219,866 6,045 0 0 5,478,800
충청권 1,513,966 0 9,038 0 0 1,523,004
전라권 408,087 644,879 13,718 14,447 31,791 1,112,922
경상권 615,967 195,156 143,803 267,461 252,870 1,475,258
강원권 36,261 0 24,521 38,080 41 98,903
소  계 7,827,169 1,059,902 197,126 319,988 284,703 9,688,887
(단위 : 톤)
O/D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소  계
황해권 6,583,235 297,811 135,295 702,212 92,289 7,810,842
평안권 85,089 0 7,539 7,841 0 100,469
강원권 12,839 0 0 0 7,535 20,375
함남권 32,262 0 0 32,804 29,515 94,581
함북권 40,739 0 0 178,235 6,868 225,842
소  계 6,754,163 297,811 142,834 921,093 136,207 8,252,108
동북아 통과교통 수요에 대해서는 여객수요의 경우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
공항공사의 여객 통행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화물수요의 경우 관세청 수출입통계
자료와 해양수산부의 PORT-MIS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객수요는 2002년 현재 남한과 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연해주 지역 간의 연
간 여객 이동량은 남한에서 동북3성 및 연해주로의 여객은 120만 7350명, 반대 
방향은 122만 731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베이징, 칭다오, 단동(션양)지
역의 순서로 많은 여객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이 지역의 여객의 수를 예측하
기 위하여 과거 10년간 남한과 동북아의 여객수요 추세모형을 작성하여 총 수요
를 산정하면 양방향기준으로 2020년에는 약 천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의 경우에도 역시 같은 방법을 적용하며, 2004년 현재 남한에서 동북3성 
및 연해주로의 수송수요는 1162만 2931톤이었고, 반대방향은 2875만 5815톤에 
달하였다. 화물의 경우에는 베이징, 칭다오에 이어 다리앤권과 남한의 교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년간 화물수요변화추세를 활용하여 장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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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요를 예측한 결과 양방향기준으로 2020년에는 약 2.6억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4단계 : 주요 축별․지역별 교통수요 종합
지금까지 작성한 예측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축별 교통량을 산정하면, 평양~남
포, 평양~신의주, 평양~개성 등 과거 높은 교통수요를 보였던 축의 교통량이 매
우 높게 나타난다. 그 외에도 원산~청진, 철원~원산, 해주~남포 등의 구간에서 높
은 교통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동해안선의 고성~원산구간이나 
희천~만포구간 등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국 서해
안축 (해주~신의주), 경의축(개성~안주), 철원~원산~청진 구간 등에서 남북방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축 중에서 현재 고속도로 및 간선철
도망이 없거나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는 시급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대표적인 구간이 안주~신의주 고속도로와 철원~청진 고속도로이며, 이
들 양축의 철도용량 및 시설 개보수 수요가 시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교통시설의 확충전략과 과제
현재 북한의 기반시설 확충은 북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
이다. 반면 북한의 입지적 조건을 볼 때, 북한 내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은 북한만
을 위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동북아 교통체계 통합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의 입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러 육로연계를 통한 동
북아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북한 기반시설 투자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 단기적으
로는 남북협력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중․러․일 등 주변국가와의 
협력과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가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보다 
효율적인 교통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 질 것이다. 
북한의 교통기반시설 구축에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협조적(cooperative) 교통체계 구축이다. 즉, 북한의 경제회생과 동북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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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수송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변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는 통합적(integrated) 교통체계 구축이다. 북한에서의 교통시설 구축은 
통과교통과 북한내부 교통 그리고 주변 국가가 구축해 놓은 각자의 교통체계를 
감안한 통합교통망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이나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그리고 남북협력사업 등을 고려하여 이
들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는 복합수송 중심의(inter-modal) 교통체계 구축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
북아의 기존 수송체계는 해운 중심이었다. 이러한 해운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북
한의 육상 기반시설확충을 통해 육로중심으로 교통체계의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
에서 이들 항만과 공항 등을 연계한 복합수송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는 효
율적인(efficient) 교통체계 구축이다. 북한의 교통기반시설의 양적․질적 낙후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또한 중요한 문
제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시설확충을 위해 기존시설의 최대한 
이용,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 그리고 운영시스템의 국제화․근대화․첨단화
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
본 연구의 2장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북한의 기반시설 확충은 남북협력과 다
자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각기 별도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시기적으로 구분 추진도 가능할 것이며, 아니면 동시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충이 전개될 경우, 기반시설 확충의 
목표는 남북협력사업의 지원에 기반시설 확충 전략의 초점이 맞추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북접경지역에서 향후 주요 남북협력사업 예상지역인 평양․남
포, 신의주(경의선), 원산(경원선)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러 접경지역(동해안선)
으로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다자간 협력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UNESCAP의 아시아횡단철도나 
아시안 하이웨이 그리고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두만강유역개발사업 등에
서부터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사업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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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사업이 북한과 중․러 접경지역의 연결에서 시작해서 경의축과 동해안축
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추진방식을 
모두 감안하여 단계별로 가능한 사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남북협력사업 중심의 점진적 개발 시 주요 과제
남북한 간 단절된 교통로의 다양한 연계가 가장 우선 사업이 될 것이다. 개성
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의 지속을 전제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철도․도로
의 연결과 운영 첨단화가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다. 1단계 사업 (2011년까지)으로
는 개성공단 전면개발 시 현재 도로만으로는 개성공단진입과 평양지역으로의 통
과교통로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개성공단 진입 
전용도로의 개설 혹은 공단우회 개성~평양노선의 남북연결구간 신설이 필요하
다. 그 외에도 내금강 관광지 개발사업의 추진을 감안할 경우, 철원~평강~내금강
지역의 연결사업 (국도 3,5호선) 또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철도분야에서는 신설
보다는 기존 노선의 연계운영에 노력해야 하며, 운영시스템의 첨단화에 대한 노
력이 필요하다. 항만분야는 해주항의 민간항만으로 전용과 그에 필요한 시설확
충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2단계 사업(2020년까지)으로는 북한지역 간선도로망의 시설개수와 신설 그리
고 남북연계수송망의 다변화가 주요 사업이 될 것이다. 이때 주요 교류거점으로
는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나진 지역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들 교류거점의 특구 기반시설 확충과 남한지역과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교통시설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업
으로 도로의 경우 개성~평양~안주 고속도로 개보수, 안주~신의주고속도로 신설, 
서울~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연장을 통한 철원~원산고속도로 개설 등을 들 수 있
다. 철도의 경우에도 경의축과 경원축에 대한 시설개보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
다. 항만은 남포 및 원산항의 개보수 및 운영시스템의 첨단화 그리고 신의주 항
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3단계 사업(2020년 이후)으로는 북한내부 간선시설의 네트워크화 및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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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러 연결시설의 완성이 필요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동해안 
도로 및 철도시설 개보수, 청진~도문 및 하산 연결 고속도로 신설 및 철도시설 
현대화, 동서연결노선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노선으로 평양~원산, 안
주~개천~만포 그리고 대도시 순환노선 등 도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철도 역
시 동서연결노선들에 대한 시설개보수가 추진되어야 한다. 항만분야는 청진, 흥
남, 나진 등 동해안 항만과 일부 서해안 대형항만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하고, 기
존 10여개의 공항에 대한 시설개보수와 항로개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
고 국제적 간선교통축인 경의축과 경원~동해안축은 시설의 고속화․현대화에 
대한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
(2) 다자협력 중심의 개발 시 주요 과제 
1단계 사업 (2011년까지)으로는 국제협력지역인 신의주, 나진․청진을 중심으
로 한 두만강 지역과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협력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지리경제적 통합을 위해 남북접경지역과 신의주와 청진을 연
결하는 간선축의 형성이 필요하다. 남으로는 개성~평양~안주간 고속도로 개보수
가 필요하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순환우회노선의 신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며,  안주~신의주간 고속도로의 신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해안쪽에서는 고
성~원산과 하산/도문~청진간 고속도로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철도분야에서는 
신설보다는 기존 노선의 연계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개성~신의
주간 철도시설의 개보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동시에 하산~나진간의 철도시
설 개보수 역시 중요한 사업이다. 항만분야에서는 신의주항과 나진․청진항의 
개보수와 운영시스템의 첨단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공항 역시 신의주, 청진 주변
의 공항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2단계 사업(2020년)으로는 경원선과 동해안축의 시설확충이 추진될 수 있고, 
러시아와 협력을 통한 경원선 또는 나진-원산-평산-개성 철도의 추진이 가장 큰 
사업으로 대두하게 될 것이다. 서울~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연장을 통한 철원~원
산고속도로 개설도 고려될 수 있다. 철도 역시 이들 경의축과 경원축(특히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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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에 대한 시설개보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항만은 흥남항 등 개발 축 상
의 주요 항만들에 대한 시설 개보수와 운영시스템의 첨단화가 필요할 것이다. 
3단계 사업(2020년 이후)으로는 북한내부 간선시설의 네트워크화 및 현대화가 
필요하다. 철도 및 도로의 동서연결노선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노선으
로 평양~원산, 안주~개천~만포 그리고 대도시 순환노선 등 도로 사업이 추진되
어야 하며, 철도 역시 동서연결노선들에 대한 시설개보수가 추진되어야 한다. 항
만분야는 해주항 등 전략지역내의 항만 개방과 시설 확충이 추진되어야 하고, 기
존 10여개의 공항에 대한 시설개보수와 항로개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
고 국제적 간선교통축인 경의축과 경원~동해안축은 시설의 고속화․현대화에 
대한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열거한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국제기구가 고려하고 있거나, 다자 또
는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은 북한의 정책 변화에 따라 추진가능성이 높
아 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UNESCAP과 UNDP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된 
노선을 들 수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문~청진(나진)고속도로, 하산~청진(나진)
고속도로, 청진․나진항 확충을 들 수 있다. 북-중 간 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으로
는, 개성~평양~안주 고속도로 개보수 및 안주~신의주 고속도로 신설, 신의주~단
동 교량(고속도로용) 신설을 들 수 있다. 남-북 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
로는, 문산~개성 고속도로신설, 개성~신의주 철도시설 개보수, 어랑 및 신의주 
비행장 확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국제적 사업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
나,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 북한 측의 정책 변화가 
있다면, 한국 측은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와 함께 개별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TSR 및 TCR의 연계운영에 관한 북․중․러 간의 합의에 의한 사업의 일
환으로 동해안선 및 경원선 철도 사업 역시 국제적 협력에 의해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하산-나진 철도 개보수 사업은 사전조사를 통해 이미 국제사업으로 
합의 성명이 발표된 상황이며, 향후 재원조달을 위한 국가 간 합의 등이 걸림돌로 
남아있다. 그 외 수익사업으로 국제금융기구 및 외자유치 등이 가능한 노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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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원선, 동해안선의 일부인 고성~원산선이 금강산 개발과 함께 그리고 해주항 
역시 개성공단사업과 함께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5> 시나리오별 단계별 교통시설의 주요 사업 
구   분 남북협력에 의한 개발 다자간협력에 의한 개발
도
로
1단계
- 문산～개성고속도로 신설
- 철원～평강～내금강 연결로 
신설(국도3,5호선)
- 개성～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개보수 
및 신설
- 고성～원산, 도문/하산～청진 
고속도로 신설
- 문산～개성고속도로 신설
- 철원～평강～내금강 연결로 
신설(국도3,5호선) 
2단계
- 개성～평양～안주 고속도로 개보수
- 안주～신의주 고속도로 신설
- 서울～포천～철원～원산 고속도로 
신설
- 서울～포천～철원～원산 고속도로 
신설
- 동해안고속도로 완성 
(원산～청진～도문/하산)
3단계
- 동서연결노선 등 간선도로네트워크 
완성
  ․ 평양～원산, 안주～만포
- 대도시 순환도로망 완성 (평양, 
개성 등) 
- 동서연결노선 등 간선도로네트워크 
완성
  ․ 평양～원산, 안주～만포
- 대도시 순환도로망 완성 (평양, 개성 
등) 
철
도
1단계 - 경의선(개성～평양) 시설 개보수 - 하산-나진 시설 개보수- 남양-청진 시설 개보수
2단계
- 경의선(평양～신의주) 시설 개보수
- 경원선(금강산선～경원선) 연계 및 
시설개보수
- 경의선 시설 개보수
- 경원선(금강산선～경원선) 연계 및 
시설 개보수 (또는 대안으로서 
나진-원산-평산-개성 철도)
- 동해안축 (고성～청진～도문/하산) 
시설 개보수
3단계
- 동해안축 (고성～청진～도문/하산) 
시설 개보수
- 동서연결노선(청년이천선, 평원선 
등) 시설 개보수
- 동서연결노선 시설개보수(경원선, 
청년이천선 등)
항
만
1단계 - 해주항의 개방과 시설확충 - 신의주, 나진․청진항 개보수 및 운영시스템첨단화
2단계 - 남포, 원산, 신의주항 개보수, 운영시스템 첨단화
- 남포, 원산, 흥남항 등 개발축상의 
주요 항만 개발
3단계 - 청진, 흥남, 나진 등 동해안 항만 개발
- 해주항 등 개방 및 시설 확충
- 기타 항만의 현대화 (시설 개보수 및 
운영첨단화)
공
항
1단계 - 평양 순안공항 시설 개보수 - 평양, 신의주, 청진 주변 공항시설 확충
2단계 - 신의주, 원산 공항 시설 확충 - 원산 공항시설 확충
3단계 - 기타 청진, 혜산 등 민간공항 시설 개보수
- 기타 혜산 등의 민간항공이용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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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시설 확충비용의 개략적 추산
기반시설 개발의 비용 추정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비용 
소요를 추정해 보는 것은 기반시설 개발의 전략을 작성하고 우선사업을 선정하
는 데 한 가지 기준을 제공한다. 비용 추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한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총사업비는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로 구성되나, 본 연
구에서는 보상비를 제외하고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을 제시하고
자 한다. 특히 인건비의 비율이 남한에 비해 매우 낮은 점 (예: 현재 4.6%수준에
서 향후 16.9%까지 증가 예상)을 감안하여 남한공사비의 적정비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자 하며, 분석결과 1단계에서는 남한공사비의 75%, 2단계에서
는 남한공사비의 73%를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25) 사업비 도출은 기본적
으로 <표 4-5>에서 제시한 사업 중에서 2단계까지 사업을 대상으로 도출하였다. 
사업비 도출에 필요한 주요 사업구간의 공사개요 및 적용 사업비 원단위는 <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사업비 추정 결과 남북협력에 의한 점진적인 개발방식과 다자간 국제적 협력
을 통한 사업추진에는 2단계 사업까지 약 2.8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당연히 남북협력이외 국제적 지원에 의해 사업물량이 증가하
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총액으로 보면,  남북협력 중심에 의한 방식으
로는 약 5.2조원이 소요되고, 다자협력 방식으로는 약 14.7조원이 소요될 전망이
다. 이와 같은 소요비용은 북한의 적극적인 개방․개혁을 전제로 하여 추정된 것
이므로 본 연구의 낙관적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최대 상한치를 제시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도로부문이 77~8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다자협력 방식이 남북협력사업보다는 TSR-TKR 연결사업에 의해 철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5) 1단계가 2단계보다 높은 비용이 적용된 것은 자재수송비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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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단계별 사업비 추정 결과
(단위 : 억원, %)
구   분 남북협력에 의한 개발 다자간협력에 의한 개발
도로
1단계 5,558 37,154 
2단계 34,744 83,816 
소계 40,302 (77.1%) 120,970 (82.3)
철도
1단계 3,172 3,172 
2단계 1,921 14,009 
소계 5,093 (9.7%) 17,181  (11.7%)
항만
1단계 2,500 3,750 
2단계 3,750 3,750 
소계 6,250 (12.0%) 7,500 (5.1%)
공항
1단계 282 1,302 
2단계 365 89 
소계 647 (1.2%) 1,391 (0.9) 
총  계 52,292 (100.0%) 147,042 (100.0%)
2.  에너지부문
북한 에너지 기반시설의 개발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강조되
고 있고, 신포 경수로의 사례에서와 같이 6자회담에서도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대가로 제공될 경제지원의 핵심 부문이다. 동시에 북한 에너지 기반시설의 개발 
은 주변국과의 인프라 연결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지정
학적 특성으로 인해 북한 에너지 기반시설의 개발은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주된 
장애요인이자 매개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북아 에너지 물류체계의 연계 및 
역내 에너지 공동시장 형성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북한 에너지 기반시설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선결요건이며, 이의 체계적 실현을 위한 다자간의 
검토와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 절에서는 북한의 중장기적인 에너
지 개발수요를 평가하는 한편, 위와 같은 북한 에너지 기반시설 개발의 의미와 
성격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전략을 검토하고 주요 사업을 성격별로 남북중심 개
발사업과 다자협력 복합개발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 핵개발을 둘러
싼 지경학적 환경의 향후 전개 시나리오를 크게 세 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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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북중심 개발사업과 다자협력 복합개발사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각각의 
주요 내용과 예상효과, 예상비용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중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북한 중장기 에너지 수요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북한 에너지수요전망을 
위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KEEI-NK모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KEEI 모형
은 상향식 수요전망 모형으로 최종 수요부문의 에너지 소비행태가 GDP 등 거시
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한다는 가정 하에 그 변화의 정도를 각 소비행위의 
GDP에 대한 탄력성이나 에너지원단위의 변화패턴으로 파악하여 주어진 거시지
표 실현에 요구되는 최종에너지 수요를 에너지원별, 수요부문별로 추정하는 방
식으로 전망한다(상세 내용은 부록2 참조). 
에너지부문의 설비투자 수요는 예측된 중장기 에너지수요를 공급하는데 충분
한 정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특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적정한 정
도의 설비’ 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도의 설비’ 등의 개념은 에너지 설비투자 
수요 평가에 있어서는 절대 금물이다. 일례로 전력공급 설비 투자수요를 평가할 
경우, 특정 년도에 예측된 전력수요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수요를 기록하는 특정
일, 특정시간의 가장 높은 수요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그 수준과 일치 
해서도 안되고 보통 20% 정도인 적정 수준의 설비 예비율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며, 평가된 설비규모도 전량 가동될 수 없는 시간대가 존재하는 특성을 감안하
여 보통 80% 정도인 적정 수준의 설비 부하율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처럼 
에너지 설비수요는 검토 가능한 적정 수준의 설비여유를 확보하여 평가해야 하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에너지가 단속적이라기 보다는 거의 연속적으로 생
산, 공급, 소비된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 설비수요를 평가할 때에도 그와 같은 설비여유의 개
념은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장기 에너지수
요전망 시나리오를 ‘고성장안’과 ‘저성장안’으로 구분할 경우, ‘저성장안’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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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비수요는 자칫 설비부족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종종 생략되기도 한
다. 전술한 개념에 근거한다면 에너지수요가 고성장할 가능성과 저성장할 가능
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고성장하는 경우를 기반으로 적정 설비 예비율과 
적정 설비 부하율을 적용하여 설비수요를 평가하는 것이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확보하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본 분석에서도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성장안’의 
경우에 대한 북한의 중장기 에너지설비수요는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수요 전망은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전개에 따라 단계별로 예상되는 경제성장
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비단계인 2007년도는 북한 핵문제의 협상이 시작되지 
않는 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를 가정하고 있다. 
1단계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상이 본 궤도에 진입하는 단계로 2007년 
이후 2011년까지의 기간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
를 가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성공적인 핵협상과 그에 의한 핵폐기 절차가 진
행되는 기간을 상정한 것으로 북한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기 위해 준
비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2단계는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단계로 국제사회로부
터의 다각적인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예상되는 시기로 체제의 전환과 개혁 및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를 상정하고 있다.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9년간으로 예상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5%를 적용하였다. 또한 현
재 북핵관련 6자회담에서 북한 핵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지원은 건설기간을 감안하여 2017년경에 200만kW의 원자력설비
가 완공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반영하였다.26)
북한의 중장기 최종에너지 수요를 에너지원별로 전망해보면, 석탄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6.8%, 석유가 연평균 13.8%, 기타에너지가 연평균 5.0%, 전력이 연
평균 9.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석유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어 최종에너지 수요비중이 2004년 9.2%에서 2020년에는 20.0%로 크게 증
대될 전망이며, 2020년의 수요규모도 2004년 수요규모의 8배에 달할 전망이다. 
26)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가 실제 건설될 것인가의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북한의 
장기적인 에너지 믹스가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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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7 2012 2020 '04-2020
석 탄
6612 7192 9630 18828 6.8
(69.7) (69.0)  (65.9)  (55.0)   
석 유
868 1042 1754 6847 13.8
(9.2) (10.0)  (12.0)  (20.0)   
천연가스
0 0 1712  
(0.0)  (0.0)  (5.0)   
기타
780 834 1043 1712 5.0
(8.2)  (8.0)  (7.1)  (5.0)   
전 력
1225 1355 2192 5135 9.4
(12.9)  (13.0)  (15.0)  (15.0)   
계 9485 10423 14619 34233 8.4
<표 4-7> 북한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단위: 천TOE)
석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나 상대적인 비중은 2004년 69.7%에서 2020년
에는 55.0%로 점차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는 2017년경에 도입
될 것으로 예견되어 2020년에는 전체 최종에너지 수요의 5% 정도를 점유하게 될 
전망이다. 
주 : (  )는 해당년도 에너지원별 구성비(%)임.
2) 에너지 기반시설 투자수요 전망
북한의 최종 에너지 수요 전망에 근거하여 에너지 기반시설 수요를 발전설비, 
송배전 설비 및 석유정제 설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1) 발전설비
설비의 건설년도, 기술특성, 관리상태 등을 감안할 때, 현존 북한 발전설비(777
만kW)는 전량 개보수 대상으로 판단 가능하다. 비교적 근래에 준공된 설비들도 
2015년 이후에는 개보수가 필요한 시기에 도달하게 되어 분석기간 전체를 놓고 
볼 때 기존설비 전체가 개보수 대상에 포함된다.27) 
27) 북한 발전설비 개보수 수요 평가는 최대수요 및 설비요구 가동률 산정시 부하율 80%, 적정 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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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7 2012 2020
발전량(억kWh) 206 210 316 642
최대수요(만kW) 294 300 455 916
발전설비용량(만kW) 777 777 777 977
설비요구가동율(%) 45.4 46.4 70.2 113
개보수설비수요(만kW) - - 546 231
수력 - - 335 151
화력 - - 210 80
<표 4-8> 북한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 수요 
북한의 현재 발전설비의 가동률이 30% 정도임을 감안할 때, 개보수 수요는 지
금 당장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2007년의 개보수 수요
는 현 설비의 46.4%인 360만kW에 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
어 본 분석에서는 그 수요를 2012년까지의 수요에 합산하여 2012년까지 개보수 
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2012년까지의 개보수 수요는 현재 시점의 개
보수 수요까지 포함하여 표기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2012년까지는 
기존 설비의 70.2%인 546만kW를 개보수하여야 하며, 2020년까지는 기존설비 전
체를 개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수력과 화력으로 구분해보면, 
2012년까지는 수력 335만kW와 북창화력발전소(160만kW), 평양화력(50만kW) 등 
210만kW를 개보수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0년까지는 수력 151만
kW와 화력 80만kW 등 잔여설비 전체를 개보수하고 부족분의 설비는 신규로 건
설해야만 정상적인 수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설비유형별 현 설비 규모, 전력수요 및 발전용 연료수요 전망결과를 활용하고 
최대수요 산정시 부하율 80%, 예비율 20%를 가정하여 산정한 연도별, 원별 신규
발전소 건설수요는 다음과 같다. 2012년에 석탄화력 kW 1기의 건설이 필요한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2022년까지는 추가로 1030만kW의 신규설비 증설이 필요한 
20%를 가정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신규설비의 건설은 기존설비 개보수를 통해 정상적인 수급을 일차
적으로 도모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경우에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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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7 2012 2020
설비투자 수요
(만kW)
수력 40(2)
석탄   20(1)
석유   20(1) 40(1), 30(2)
천연가스   40(4)
원자력   100(2)
계   40 540
<표 4-9> 북한의 신규 발전설비 건설수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신규 설비수요를 전원별로 나누어 구성해보면, 수력
설비 60만kW,  석탄화력 50만kW 5기와 80만kW급 3기, 석유화력 40만kW 3기, 
가스복합화력 40만kW 4기, 원자력발전 100만kW 2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송배전설비
북한 송배전설비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정
확한 송배전설비 현대화 투자수요는 평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과감한 가정과 전제를 활용, 대략의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유용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련업체인 (주)에이스엔지니어링의 
분석결과를 인용28), 설비의 성격 및 계열적 성격을 감안하여 단계별 투자수요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중장기 송배전 설비 투자수요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전술한 3단계 구분에서 2007년까지를 상정하고 있는 1단계 기간 중에는 사실
상 송배전 설비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설비의 성격을 감안하여 다음 
표와 같이 2단계, 3단계의 투자수요를 구분하였다. 2단계 기간 중에는 변전소
(Sub-Station, S/S) 복구 및 배전선(Distribution Line, D/S) 복구를 위한 투자가 필요
할 것이며, 3단계 기간 중에는 변전소 신설, 배전선 신설, 변압기 신설, 송전선
(Transmission Line, T/L) 복구 및 신설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8) 윤갑구, 북한 전력시설 보강과 동북아 전력망 연계, 200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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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행시기(단계)
345kV급 이상 T/L: 3,801 c-km 신설 3
345kV급 미만 T/L: 10,590 c-km
복구 3
신설 3
345kV급 이상 S/S: 27,145 천kVA 신설 2
345kV급 이하 S/S: 35,887 천kVA
복구 2
신설 2
고압D/L: 93,910 km
복구 2
신설 3
저압 D/L: 98,728 km
복구 2
신설 2
변압기 23,362 천kVA, 628천대 신설 3
<표 4-10> 북한 송배전설비 현대화 투자수요 평가 
자료: 윤갑구. 2004. 북한 전력시설 보강과 동북아 전력망 연계, 
(3) 석유정제설비
북한의 현존설비는 총 7.2만b/d이나 그 가운데 승리화학공장(4.1만b/d)은 가동
정지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봉화화학공장(3.1만b/d) 만으로는 
2007년까지는 정상 수급이 가능하나 그 이후 2012년 이전에 정상적인 수급이 불
가능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 승리화학공장의 개보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된
다. 2012년 이후 2020년 사이의 기간 중에는 개보수한 설비를 충분히 활용한다 
해도 14.8만b/d의 설비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의 중장기 석유정제설비 신규건설 수요는 북한의 중장기 중유수요를 감안
하여 평가(수입 석유제품의 50%가 중유라고 가정)하였다. 전망된 중유수요 가운
데 수입중유를 제외한 물량은 국내 정제를 통해 수급한다고 가정하고 상압정제
설비 중유정제 수율은 아라비안라이트 원유기군 기준인 45.2%와 상압설비 가동
률 80%를 적용하는 전제하에 평가하였다.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정제설비를 적정히 개보수하여 활용할 경우 2012년까지의 석유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2020년에 이르러서는 14.8만b/d의 신규설비 증설 수요가 발
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므로 2012년 이후 2020년의 기간 중에 현재 설
비의 2배에 해당하는 설비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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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7 2012 2020
개보수설비수요(만kW)  
수력 - - 335 151
화력 - - 210 80
계 - 622 155
개보수 비용(억 원)    
수력 - - 6,878 3,096
화력 - 8,190 3,120
계 - 15,068 6,216
<표 4-12> 북한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 비용 
2004 2007 2012 2020
기존설비(만b/d) 7.2 7.2 7.2 7.2
필요설비(만b/d) 1.6 1.9 4.5 22.0
부족설비(만b/d) - - - -14.8
<표 4-11> 북한의 석유정제설비 개보수 및 증설 수요 
3) 에너지 기반시설 투자비용 추정
에너지 기반시설의 투자비용 추정은 기존설비의 개보수 비용과 신규설비의 건
설비용으로 나누어 산출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개보수비용은 실태조사없이
는 신뢰할만한 비용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
를 활용하여 개략적인 비용규모를 추정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29)   
(1) 발전설비 투자비용
전술한 북한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 수요에 설비유형별 개보수 단가를 적용하
여 평가해보면 북한 발전설비 개보수 비용은 2012년까지 1조 5,068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 이후 2020년까지의 기간 중에도 6,216억 원의 비
용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9)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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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7 2012 2022
신규설비투자 
수요(만kW)
수력 40(2)
석탄   20(1)  
석유   20(1) 40(1), 30(2)
천연가스   40(4)
계   40 340
신규설비 
건설비용(억 
원)
수력 15,672
석탄 2,368
석유 1,786 8,930
천연가스 9,280
계 4,152 33,882
<표 4-13> 북한의 신규 발전설비 건설수요 
한편 북한의 중장기 신규 발전설비 건설수요에 설비유형별 건설단가를 적용하
여 북한의 신규 발전설비 건설비용을 추정해보면 <표 4-13>과 같이 나타난다. 
2012년까지 석탄화력 20만kW급 1기 건설에 2368억 원, 석유화력 20만kW급 1기 
건설에 1786억 원 등 총 41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며, 2020년까지는 총 
340만kW의 신규설비 건설에 3조 3882억 원의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
된다. 신규 발전설비 건설수요 가운데 원자력 100만kW 2기는 핵개발 포기에 대
한 국제사회의 에너지지원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비용 평
가에서 제외하였다. 
(2) 송배전설비 투자비용
북한의 송배전설비 투자비용은 전술한 바처럼 국내 관련업체인 (주)에이스엔
지니어링의 분석결과를 인용30), 설비의 성격 및 계열적 성격을 감안하여 단계별 
투자수요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단계별 중장기 송배전 설비 투자수요를 
가늠하고 북한의 토지수용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주)에이스엔지니어링이 추
정한 투자비용의 50%만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30) 윤갑구. 2004. 북한 전력시설 보강과 동북아 전력망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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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20
345kV급 이상 T/L: 3,801 c-km 신설 8,077
345kV급 미만 T/L: 10,590 c-km
복구 509
신설 9,166
345kV급 이상 S/S: 27,145 천kVA 신설 3,850
345kV급 이하 S/S: 35,887 천kVA
복구 553
신설 8,645
고압D/L: 93,910 km
복구 2,516
신설 20,124
저압 D/L: 98,728 km
복구 705
신설 4,231
변압기 23,362 천kVA, 628천대 신설 12,895
합계
복구 3,774 509
신설 16,726 50,771
계 20,500 51,280
<표 4-14> 북한 송배전설비 현대화 투자수요 평가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기존 송배전 설비의 복구비용으로 3774억 원이 소
요될 것으로 보이며, 신규설비 증설 비용으로 1조 67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
여 총 5조 5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 2020년까지
는 기존 송배전설비 복구비용으로 50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송배
전설비 건설비용으로 5조 771억 원, 총 5조 12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된다.
(3) 석유정제설비 투자비용
북한의 중장기 석유정제설비 투자수요에 개보수 단가 및 신규설비 증설을 위
한 건설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승리화학공장 
개보수를 위해 1,005억 원 비용이 예상되며, 그 이후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신규 정제설비 투자수요를 위한 투자비용은 9,590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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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7 2012 2022
설비수요
(만b/d)
기존설비 개보수 - - 4.1
신규설비 - - - 14.8
투자비용
(억 원)
기존설비 개보수 1,005
신규설비 10,005
<표 4-15> 북한의 석유정제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비용 
4) 에너지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 방향
(1) 기본 방향
북한 에너지기반시설 개발을 검토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기본
방향으로 북한 에너지부문의 실태와 북한 에너지수급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북한 실정에 맞는 개발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북한이 수용 
가능한 범위의 개발 사업이 제시되어야 하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의 현황과 기반시설의 현황, 인적, 물적 능력의 범주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남과 북이 에너지수급상의 특성이 크게 달라 당장에 통합적인 접
근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며, 북한 에너지 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과의 조율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었던 대표적인 사업이 KEDO경수로 건설
사업과 대북 200만kW 송전을 위한 이른 바 ‘중대제안’이다. KEDO 경수로 건설
사업의 경우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협약에 의해 합의된 바에 따라 북한의 실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협의 없이 국제사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건설 
중에도 사업 자체의 부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북한 발전
부문의 물적(physical), 인적(non-physical) 능력이 단위 발전능력 200만kW의 원전
설비를 수용하여 적절한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가에 대한 논의에서 대부
분의 전문가들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송배전설비가 200
만kW 원전에서 송출되는 전기를 적절히 수요지까지 운반하고 배분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주저하지 않는 상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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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원전 완공 시 최초 가동을 위한 고품질, 다량의 초기전력을 공급할 발전
설비가 인근에 없다는 점,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후비전원 역시 계
획되지 않았다는 점 등등의 다각적인 문제점들이 내재된 채 건설공사가 다자간 
합의결과라는 이유만으로 강행되는 양상이었다. 
200만kW 송전을 위한 이른 바 ‘중대제안’ 역시 북한의 실정에 대한 충분한 고
려가 없이 정치적으로 제안된 사례라 하겠다. 북한의 송전설비가 부실하므로 남
한에서 평양까지 고압송전선을 건설하여 송전하겠다는 구상을 적절했다 하겠으
나 평양에서 200만kW를 수전하여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제안이었다. 그러한 제약 때문에 북한 당국도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 
꾸준히 200만 kW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50만kW 정도를 우선적으로 지원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에너지 
공급부족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획기적인 제안이 무상으로 제공
되는 데에도 현실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장
단기 에너지기반시설 개발을 검토하는 포괄적인 구상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북
한 에너지부문의 현황과 북한 에너지수급의 특성, 북한 당국의 정책방향 등이 우
선적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는 남북 간 기술적 사양의 통일이다. 북한 에너지기반시설 개발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이다. 개발하려는 시설의 기술적 특성이 남한의 
시설과 효과적으로 연계운영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
어야 한다. 이는 각종 에너지설비 및 관련 인프라 건설 시에 남북 간 기술표준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륙과 연계된 남북통합에너지수급시스
템의 구축이라는 한국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술적 통합 가능성 또는 기술적 호환성이라 하겠다. 
이미 남과 북의 에너지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상당부분 호환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송배전설비와 남한의 송배전 설비는 그 전압단계의 구성
이나 설비 특성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투자계획 마저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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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구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남북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한의 송전
전압 단계가 154kV, 345kV, 765kV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북한의 송전전압 단
계는 66kV, 110kV, 220kV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500kV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은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새로
이 구축될 설비 특성만이라도 통일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남
한과 북한의 전력시스템은 남북 간 전력교류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력망연계를 
위해서도 언젠가는 연계운영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새로이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500kV 송전망 건
설계획은 이미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765kV 체제로 교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향후 남북 간 통합적 운영이나 동북아 전력망 연계운영을 위해 천문
학적인 추가비용이 추가되고 기술적 어려움이 배가되는 등의 장기적이고 구조적
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 핵개발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과 일본의 국가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일본의 전쟁보상금 지불이 예상되고 있다. 남한이나 동남아 지역에서의 선례를 
비추어 볼 때, 일본은 상당부분의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투자로 대체하려 할 
것이고 그 대상이 북한의 에너지 기반사설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일
본의 송전망체계에서 최고 전압이 500kV임을 감안할 때, 남북 에너지시스템의 
기술적 사양 통일이라는 우리의 정책방향과 상관없이 북한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는 에너지 기반시설의 특성상 한번 구축되면 장기적이고 구조
적인 특성으로 고착되고 만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사전적으로 이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충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장기에 걸친 에너지 기반시설 개발 청사진을 고려함에 있어서 중요하
게 검토되어야 할 기본 방향 가운데 하나가 향후 어느 시점엔가 에너지 믹스에 
새로이 유입되는 신규에너지 원에 대한 고려와 기존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원간의 상대적인 비중의 변화에 대한 적정한 고려이다. 이 점은 북한의 경
우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에너지 믹스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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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지 못하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기존의 에너지원간 구조가 급격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높은 석
탄과 수력의 비중은 에너지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가 오면 불가피하게 급격
한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석탄의 비중은 갈수록 감소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사회는 석탄에 기반을 둔 석탄중심 사회로 형성
되어 있어 산업경쟁력 약화와 대기환경 오염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석유화학 대신 석탄화학이 화학공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식의 산업구조
로는 경제가 회생된다 하여도 국제사회에서 경쟁 가능한 산업체계를 구축하기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석탄에서 석유로의 대체가 불가피하게 확산될 것이
며, 이러한 현상은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기타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확산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적인 효율향상과 후생증대라는 효과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는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에너지 믹스의 변화 가운데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 도입이 어느 시점에
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북한
의 경우 이미 소규모 원자력설비를 운영하고 있고 북핵관련 6자회담을 통해서 
경수로 방식의 원자력발전설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본 분
석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핵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어 국제사회로부터 경수로 
원전설비 건설이 추진된다 해도 건설기간을 감안할 때, 10년여의 기간이 소요되
므로 아무리 빨라도 2017년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 분석에서는 2020년까지는 100만kW금 경수로 원자력발
전소 2기가 신규 진입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천연가스의 도입 역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야 하고 생산국 간의 천연가스 공급협약이 
체결되어야 추진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아울러 천연가스는 그 용도에 따라 산
업용, 발전용은 물론 가정용을 비롯한 민수용으로도 두루 활용되며 그 용도에 따
라 적절한 국내에서의 공급 인프라 건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인접국인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편
이라 하겠으나 관련 인프라 건설,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도입계약 등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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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면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가스의 도입이 
예상된다면 관련된 국내 공급 배관망의 건설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는 에너지 
기반시설 개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입중심의 기반시설 개발 방향이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반시설은 석유와 관련된 일부 설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에서의 자
급자족에 정책에 근거하여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이 중장기적으로도 여전
히 유용할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급속히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중장기
적으로도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북한 내
에서의 원유개발이 성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장기 에너지 기반시설의 개발은 
수입중심의 개념에 입각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이 주창하고 있는 자력갱생의 에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념
으로 북한 당국과의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북한도 안으로 
닫혀 있는 내륙형 에너지시스템에서 북으로는 대륙과 연계되고 동서로는 해양으
로 개방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중장기 에너지 개발 청사진 구상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업에너지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이다. 북한은 현재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에너지시장이 없는 국가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전히 에너지 공급체
계의 정책적 원리가 배급제에 근거하고 있고 시장을 통한 에너지 거래가 공식적
으로 용인되지 않고 있는 사회이다. 에너지의 개발과 도입, 저장, 전환, 수송, 이
용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시장경제 방식에 근거한 상업적 거래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들과 관행들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자
리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언제부터 어느 시기에 걸쳐 
전개되고 정착될 것인가 하는 판단이 에너지 기반시설 구상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 에너지 개발 사업에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유입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인접국 기반시설과의 연계이다. 북한의 에너지 기반시설 개발은 남북
은 물론 인접한 중국, 러시아와의 연계를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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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및 물류 기반시설의 상당부분이 그러하듯이 향후에도 중
국, 러시아 등의 인접국은 북한에 대한 주요 에너지자원 공급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주변국과의 협력은 인프라의 기술적 특성은 물론 개발과정
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력과 천연가스, 석유 
등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상당기간 동안 인접국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단기적인 기반시설 구축에 특별히 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남북협력과 다자협력에 의한 개발 구상과 사업
 
핵협상의 윤곽이 잡히지 않는 한, 2007년도에는 북한으로서도 에너지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시기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기간 중에는 그동안 진행되거나 논의되어 오던 일부 협력사업의 전개만을 사업
대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1단계에 가야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다. 남북협력 사업으로는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의 확대, 금강산 관광지구 전
력공급 방안 등이 있다. 
개성공단은 현재 1단계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 관련 전력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상태에 있다. 1단계의 전력공급계획은 154kV 송전선 
건설을 통해 10만kW로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주
업체의 증가에 따른 배전선로 인출회선 증대 및 배전간선 설치공사도 계획되어 
있으며, 지중선로 1.2km를 포함한 16km 송전선로 2회선과 옥외 변전소 등 송변
전 건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다. 소요비용은 배전간선 설치공사에 58억 원, 송변
전 건설공사에 304억 원 예상되고 있다.
금강산관광특구는 현재 한전에서 임차한 1000kW 비상발전기 3대를 고성항 부
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설비로는 이미 전력공급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어 2004년 7월 개장한 금강산 여관은 불균일한 전압상태와 잦
은 정전에도 불구하고 북측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향후에도 관광사
업의 확대 등이 예상되고 있어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
86   
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민간사업인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전력공급 
사업으로 사업주체, 경제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배전선로 건설
을 통한 공급방안과 송전선로 건설을 통한 공급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배전선로 
건설방안의 경우 약 51억 원, 송전선로 건설방안의 경우 변전공사비 포함 약 430
억 원의 비용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    분 대상사업 예상비용(억 원)
개성공단 1단계개발사업
전력 10만kW공급, 154kV 
송전선 건설
362
금강산관광특구 전력공급방안
1안: 배전선로 건설 51
2안: 송전선로 건설 430
합    계 431(792)
<표 4-16> 남북협력 중심의 당면 사업 및 예상비용 
여기에서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바 있는 에너지 관련 시설의 협력 사업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전기석탄공업성과 중국 홍콩투자유한공사, 중국허계
집단국제공정유한공사는 2005년 4월 8일 북한의 동평양화력발전소와 평양화력
발전소에 대한 보수 및 확장과 천성, 직동탄광의 설비갱신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
하였다. 합의서에 따르면 중국 측은 동평양화력발전소와 평양화력발전소의 보수, 
개조, 확장에 필요한 설비자재 및 기술봉사와 천성, 직동탄광에 설비자재 6천만 
달러 정도의 규모로 북한 측에 제공하고 북한 측은 국가명의로 광산품(철광석, 
마그네샤크링커, 아연, 석탄 등)으로 상환하는 계약에 합의하고 있다. 합의서는 
2005년 6월 이내에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 추진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 계약은 북한이 국내 광산품을 활용하여 외국과 채결한 에너지기반시설 개
발 프로젝트의 외자유치로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사례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이와 유사한 후속 프로젝트의 개발이 탄력을 받
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남북 간에도 적용 가능한 협력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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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이후의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의 전제는 본 연구의 2장에서 논의한 낙관
적 시나리오이다. 즉 북한이 핵문제를 국제사회와 평화적으로 해결하면서, 경제 
회복을 달성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서 남북 협력 중심이거나 다
자 협력에 의한 두 가지 방식으로 북한의 에너지 기반시설의 개발이 가능하다.
  
(1) 남북 협력 중심의 개발
1단계의 남북중심 점진적 개발 사업으로는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기존 발전설
비의 개보수 사업과 송배전설비 가운데 배전설비의 복구 및 신설, 변전소의 복구 
및 신설 등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분석이 수행한 중장기 북한 
에너지 수요전망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 기존 수력발전설비 407만kW의 개보수
와 기존 화력발전설비 215만kW에 대한 개보수사업이 진행되어야 정상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력발전설비의 경우 기존 설비의 84.4%에 
해당하는 량이며 화력설비의 경우에는 기존설비의 72.9%에 해당하는 량으로 사
실상 북한 발전설비 가운데 중요한 설비의 대부분이 개보수 되어야하는 상황임
을 의미한다. 이들 가운데 얼마만큼의 개보수사업이 실제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이 기간 중의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 역학
적 환경변화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시설공
급이 이루어질 수 개연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는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설비의 건설 수
요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석결과 50만kW급 발전소의 건설 수요가 
예상되고 있어 북한의 발전연료 수급여건을 감안하면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유리할 것이다. 발전시설 이외에도 전력의 수송과 배급에 관련된 기반시설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변전소의 복구 및 신설, 저압 배전선의 복구 및 신설, 
31) 동평양화력발전소와 평양화력발전소의 개보수가 북-중 간 협력 사업으로 전개된다면 남북중심 점진
적 개발사업의 대상으로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본 분석에서는 북-중 간 합의의 실제 실행여부가 
불확실하고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 부품과 설비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본격적인 설비
전체에 대한 개보수가 아닌 부분적인 개보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실제의 투자계획은 제2단계의 남
북중심 점진적 개발방안의 하나에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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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배전선의 복구 등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단계에서 남북협력에 의한 개발에 소요될 예상비용은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
사업에 1조 6729억 원, 신규 발전소 건설 사업에 5915억 원, 송배전설비 현대화사
업에 2조 500억 원 등 총 4조 314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들 투자소요는 북한의 
적극적 개방․개혁을 가정했을 때이므로, 실제 투자는 이보다 적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구분 대상사업 예상비용(억 원)
발전설비
기존설비 개보수
수력 407만kW 8,344
화력 215만kW 8,385
신규설비 건설 석탄화력 50만kW 5,915
송배전설비
변전소
345kV급 이상 신설 3,850
345kV급 이하 복구, 신설 9,198
배전선
고압배전선 복구 2,516
저압배전선 복구, 신설 4,936
합계 43,144
<표 4-17> 제 1단계 남북중심 점진적 개발의 주요사업 및 예상비용
2단계의 남북중심 개발 대상은 주로 신규 기반시설의 건설수요 형태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 기간 중에는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북한의 에너지 믹스에 새로
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발전설비 등도 단위 기기의 설비규모가 기존 설
비보다는 훨씬 큰 현대적인 설비들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수력발전
설비 75만kW, 기존 화력발전설비 80만kW에 대한 개보수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시점에서는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으나 제2단계 기간에 도
달하게 되면 노후화가 예상되는 설비들이다. 
한편, 신규발전설비 건설수요는 모두 1,030만k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이는 2006년 현재의 설비규모 777만kW 보다 30% 이상 많은 량이다. 이 가운
데 경수로원자력발전소 200만kW는 북핵협상의 결과로 국제사회로부터 제공되
는 것으로 보아 설비수요에는 포함시켰으나 소요 투자비용 계산에는 제외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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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의 전원현황, 발전원별 구성, 전력계통 운영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기 설
비수요를 전원별로 구분하여 제시해보면, 수력발전설비 60만kW, 석탄화력설비 
50만kW급 5기와 80만kW급 3기, 석유화력발전설비 40만kW급 3기, 천연가스발전
설비 40만kW급 4기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송배전설비의 경우에도 막대한 투자가 소요될 전망이다. 전 단계에서 변전 및 
배전단계의 기초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현대화 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기간 
중에는 고압 배전선의 신설, 변압기 신설, 송전선의 복구 및 신설 등에 대한 시설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단계 기간 중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기반시설 투자수요는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에 4658억 원, 신규 발전설비 건설에 8조 5691억 원, 송배전
설비 현대화에 5조 771억 원, 석유정제설비 건설에 9590억 원 등 총 15조 7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대상사업 예상비용(억 원)
발전설비
기존설비 개보수
수력 75만kW 1,538
화력 80만kW 3,120
신규설비 건설
수력 60만kW 11,754
석탄화력 490만kW 53,935
석유화력 120만kW 10,716
천연가스화력 160만kW 9,286
원자력 200만kW -
송배전설비
변압기 신설 12,895
배전선 고압배전선 신설 20,124
송전선
345kV급 미만 복구 및 신설 9,675
345kV급 이상 신설 8,077
석유정제설비 신규설비 건설  27.4만b/d 신규건설 9,590
합계 150,710
<표 4-18> 제 2단계 남북중심 점진적 개발방안의 주요사업 및 예상비용  
(2) 다자협력 복합개발
에너지 관련 사업은 다자협력에 의한 개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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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의 규모나 상세를 미리 상정하고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별도의 분석을 
필요로 할 만큼 복잡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다자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언급
하되, 구체적인 비용 추정은 시도하지 않았다. 1단계 기간 중 북한 에너지 기반시
설과 관련된 다자협력 사업으로는 러시아 석유업체들에 의한 북한 승리화학공장 
개보수 사업과 북-러 간 전력망연계 사업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상황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
라서는 이들 사업마저도 이 기간 중에 가시화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분
석에서는 이들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현재까지의 논의된 정도 등을 모
두 감안하여 비교적 유력한 사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① 북-러 간 석유정제설비 현대화 및 임가공 사업
승리화학공장 개보수 사업은 북한과 러시아가 2004년 7월에 이미 러시아 하산
에서 두만강역을 거쳐 나진, 선봉에 이르는 56km 구간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 합
의한 바 있고, 이듬해인 2005년 3월 러시아철도공사(RDZ) 사장 파데예프가 상기 
구간의 철도 현대화와 철도를 통한 러시아 원유공급 방침을 발표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상황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그림 4-4> 북-러 간 석유정제설비 현대화 및 임가공 협력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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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방침은 승리화학공장을 개보수하고 러시아 원유를 철도를 통해 공급하
여 임가공하고 북한에 대한 정제대금은 일부 원유로 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
다는 것으로 극동러시아 지역의 정제설비 부족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일
환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철도 현대화라는 수송부문 기반시설 개발과 석
유정제설비 개보수라는 에너지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이 연계된 형태의 사업이
다.
② 북-러 간 전력망 연계사업
이 사업은 극동러시아 지역의 전력수출회사가 Bureya 수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남게 되는 전력을 송전망 건설을 통해 북한에 판매하려는 구상으로 장기적으로
는 북한을 통해 남한까지의 전력망 연계 및 전력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1단계로 러시아의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의 청진까지를 초고압직류송
전(HVDC) 방식으로 연결하고, 2단계로는 청진에서 남한까지를 같은 방식으로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전력망 연계 
및 전력공급을 위한 북-러 간 협약이 2002년 4월에 이루어 진 바 있다. 한국도 
이 사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남-북-러 3자간의 회의가 2005년 2월 회의까
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1단계 사업의 개요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크라스키노까지 250km, 크라스키노
에서 청진까지 130km의 구간을 초고압직류송전(HVDC)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으
로 러시아 측의 분석으로는 북한 구역 130km에 대한 건설비용은 대략 160~180 
백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2단계에 예상되는 북한 에너지 기반시설의 다자협력 복합개발 방안으로는 남-
북-러 전력망 연계, 러시아 석유파이프라인의 한반도 연계, 러시아 천연가스파이
프라인 한반도 연계 등을 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북한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연결되는 수송망을 구축하는 협력방안으로 북한은 러
시아 에너지의 활용과 동시에 시설통과료 수입을 거둘 수 있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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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북-러 간 전력망 연계 및 전력공급 협력사업 개요 
Bureya 수력발전소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러시아 석유파이프라인의 한반도 연계사업은 아직은 다소 모호한 상황이나 장
래에는 분명히 전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러시아 석유 파이프라인이 어
떤 루트로 북한을 경유하여 남한까지 연결될 지는 아직은 알 수 없겠으나 비교적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러시아가 2006년에 타시예트
에서 스코르보디노에 이르는 구간의 송유관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운영하고 스코
르보디노에서 나홋가항까지는 철도를 이용해 석유를 운송하여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스코르보디노에서 나홋가항까지의 송유관은 2단계사업으로 추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 송유관의 연계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스코르보디노에서 중국 내륙으로 건설될 예정인 러시아 송
유관 지선과 북한 송유관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이는 중국 내륙으로의 지선이 다
칭유전과 연계되는 방안이 기획되고 있어 현재 북ㆍ중간에 운영 중인 다칭-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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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조ㆍ중 우호송유관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망하다. 물론 현 조ㆍ중우
호송유관의 용량을 늘리는 문제, 북한의 원유수입 능력문제 등 다양한 장애요인
들이 있겠으나 물리적으로 가장 손쉽고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가능성은 러시아송유관 건설 2단계사업으로 스코르보디노에
서 나홋가항까지의 송유관이 건설되면 나홋가로부터 청진 쪽으로 송유관을 연결
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술한 바처럼 아직 러시아 송유관 2단
계 사업에 대한 일정이 확정된 바 없어 향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
다. 러시아 송유관의 북한 연계는 북한으로서도 장기적인 원유의 안정적 공급원
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동시에 남한의 경우에도 북한을 
경유하여 러시아 원유를 송유관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게 되어 
에너지안보 제고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림 4-6> 러시아 석유파이프라인 건설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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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 아 - 북 한 간 
350km, 500kV 송전
선 건설
송전선을 한국 
국경지역에 연결 
(900km, 
500~600kV)
<그림 4-7> 남-북-러 전력망 연계 구상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은 1단계에서 논의한 북-러 간 전력망연계사업을 통
해 건설된 전력망을 남한으로까지 연계하여 건설하는 방안으로 북한 청진에서부
터 남한까지의 송전망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직접적으
로 북한 에너지 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은 적을 수 있겠으나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청진에서 남한까지의 신규 건설구간을 활용하여 북한 청진이남 휴전선 이북 지
역의 전력공급을 원활히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며, 송전선 통과료 수입을 통한 
러시아로부터의 전력구입을 증대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천연가스파이프라인 한반도 연계 프로젝트는 러시아 정부의 통합가스
공급시스템(UGSS) 구상과 연계하여 검토 가능하다. 러시아 정부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 지역개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지역의 천연가스 개발과 수출
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실현 시기는 매
우 유동적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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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상의 몇 가지 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 어느 
안으로 확정될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 국영가스업체 Gazfrom이 
애기하는 3가지 방안 가운데 북한과 관련 있는 두 가지 방안은 서부 방안
(Western version)과 동부 방안(Eastern version)이 있다. 
서부 방안은 이루크츠크에서 중국 내륙을 거쳐 대련-평택 해저파이프라인으로 
남한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극동러시아 지역의 가스공급은 사할린으로부터 하
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인데, 
이 방안은 근래 들어 러시아 정부가 이루크츠크 차얀다 가스전의 생산량을 러시
아 내수용과 유럽수출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그 실현 가능성
이 높지 않은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루크츠크에서 중국 내륙을 
거쳐 대련-평택 해저파이프라인으로 남한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여전히 이 방안을 선호하고 있어 계속 러시아 당국
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부 방안이 채택될 경우 북한에 대한 천연
가스 공급은 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북한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통해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 방안은 동시베리아 천연가스 자원과 관계없이 남북한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사할린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해결하자는 제안으로 기존의 
KORUS라인 구상과 동일하다. KORUS라인 구상은 애초 북한의 신포에 KEDO경
수로 원전이 건설 중일 때, KEDO원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
할린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고 원전 대신 천연가스 발
전소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이른 바 post-KEDO 대안의 하나로 
제기된 제안이다. KEDO원전 공급이 백지화된 상황에서 현재에는 KEDO원전과 
관련 없이 북한과 남한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사할
린 천연가스 자원은 일부 이미 생산을 개시하였고 사할린에서부터 하바로프스크
에 이르는 구간의 파이프라인 공사는 완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현가능성
이 높은 대안으로 보이나, 러시아 정부의 가스수출 정책이 큰 틀에서 UGSS 구상
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향후 다른 대안들과의 비교검토에서 어떠한 결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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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게 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그림 4-8> 러시아 UGSS 구상의 서부 방안 
 
<그림 4-9> 러시아 UGSS 구상의 동부 방안(KORUS Line 구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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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부문
1) 통신부문의 수요 
핵 문제의 해결 시 북한의 통신 수요는 북한의 경제 발전 속도 이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교통 기반시설의 미비로 북한의 통신 수요는 급격하
게 증가 할 수 있다. 현재의 북한 통신 상황은 남한의 1970년 말과 유사하다. 남
한의 통신은 1987년까지 가입자가 시설수보다 많은 적체 상태였다. 1978년 약 
230만대의 시설 수에 반하여 약 62만대의 가입자 적체가 있어서 시설 수 대비 
28%정도의 적체수가 있었다. 북한의 통신 시설수가 남한의 1980년도와 유사하
고, 당시 남한의 통신사업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도 북한의 통신수요 추
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32) 북한의 경우에도 핵문제가 해결 된다면 통신 서비스
의 수요 증가는 남한의 수요 증가와 유사하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신 수요의 증가는 사업자의 영업 활동, 국민 소득, 통신 요금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북한에서 핵문제의 해결 시 북한의 통신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지연 시에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제약이 예상되고, 
특히 통신망 현대화에 필요한 신기술, 신장비의 도입이 불가능하여 통신 설비의 
도입이 어렵다. 또한 북한의 통신 산업을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도움
과 지원, 외국 통신 사업자의 진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위험도가 
매우 높아 핵문제 해결 전에는 진출할 사업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따라서 북한의 통신 시설은 아주 적은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통신 분야에 대한 단계별 수요 예측은 2007년도에 핵문제 해결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2007 ~ 2011년까지의 1단계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2단계로 구
분하여 예측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시설이 준비되는 
32) 남한의 통신사업은 1981년에 체신부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분리되어 공공 서비스에서 통신 사업
으로 변화가 되었고, 이로 인해 남한에서 통신수요의 폭발적인 증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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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으로, 이 시기에는 기간망 시설, 교환국사 공사, 교환기 설치 등에 많은 투자
가 발생하지만,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은 어렵다. 이 단계에서의 
통신수요 증가는 북한의 자체적인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적용하였다.33) 2단계에
서는 남한의 1978년부터의 증가율과 1인당 국민 소득이 유사한 국가의 전화 보
급률을 같이 고려하여 수요의 증가를 계산하였다.
<그림 4-10> 북한의 통신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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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협력 중심의 통신망 사업의 단계별 접근
북한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통신교류를 보면 북한 당국에 직접적 경제적 이익
이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통신교류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남북 경
제교류‧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야와 연계해서 통신교류‧협력을 추
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기업에 통신사업의 진출을 허용하
33) 위와 같이 1단계 통신부문 수요 추정에서 현상유지(비관적)시나리오만 고려하였는데, 그 이유는 통
신부문의 체제민감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설령 북한의 적극적인 개방개혁으로 나서더라도, 통신
부문은 여타 부문보다 뒤늦게 개방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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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북한의 일반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지역에서의 사업만 허
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인 문제나, 국제
적이 여론의 호응이 가능한 사업은 경제적인 이익과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북한당국은 경제적인 이익이 없이는 실질적인 교류는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도 북한이 자기자본을 투자하
고 운용하여 이익을 얻는 방안은 북한의 기술력, 자금력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
으로 보이고, 외국 기업이 기술과 장비 등을 투자하고 북한은 토지, 건물, 공사 
등 현물을 투자하는 합작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간에 통신교류가 가능한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분류별로 추진 방
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형Ⅰ: 남북한 경제교류의 통신지원
남북한 경제교류 사업의 통신지원 및 부대사업으로 통신교류가 주가 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를 추진하
면서 각 사안별로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망구
축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② 유형Ⅱ: 남북한 간 정보교류를 위한 통신망의 확대
비경제적인 정보교류를 위한 통신망 구축 운용 등의 지원을 통하여 통신교류
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교류는 정치적인 교류,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나, 북한의 개방개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야 가능할 것이다.
③ 유형Ⅲ: 북한 내 특정지역 통신망 현대화 사업의 참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특정 지역 내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남한의 통신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남북한 통신교류의 추진 및 통일이후를 대비한 통신망의 
건설을 위한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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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형Ⅳ: 남북한 간의 정보통신분야 기술 표준화 및 교육시행
장기적인 통신교류의 관점에서 북한의 통신기술자들에게 한국에서 개발되고, 
운용중인 통신관련 기술 및 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행하며, 남북한 간의 통신
관련 제반 기술, 규격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통신 교류를 위한 환경
을 구축하고, 통신통합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 중에서 남북한 통신망 직접 연결은 남북한 중심
의 통신 사업을 위한 기본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간의 통신망 
연결은 기간전송망의 고도화 및 전광 전달망을 실현하고, 북한 지역 내 초고속 
및 지능형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통신망 구조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경제적인 통신망 진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구축비용의 최소화 및 효율의 최대화를 위하여 통일이후의 국토개발 계획, 교
통망(도로망, 철도망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신뢰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
적의 구간을 선택하여 구축하고, 기존의 관로시설 및 광케이블 망을 최대한 활용
하도록 한다. 현재 전송로 구축을 위하여 검토할 수 있는 루트는 ① 국도 1호선 
병설 구간의 전송로 확장(서울-판문점), ② 국도 3호선 구간의 전송로 신설, ③ 
국도 7호선의 전송로 구축, ④ 경원선 철로 구간에 대한 전송로 매설 등의 광케이
블을 구축하는 방법과 아리랑 위성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1단계에서 남북한 중심의 통신 교류는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
산 지역과 같이 특정지역에 대한 통신망 연결과 관제통신망, 기상정보통신망 등
과 같이 특수 목적의 통신망이 주를 이룰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신 사업과 
남북한 간의 무역을 지원하는 무역전용 통신 교류가 가능한 사업일 것이다. 무역
정용 통신망의 추진방향은 첫째 북한 내 남한 전용공단의 통신망 구축과 연계하
여 음성, 팩스,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역전용 통신망을 건설하는 것이다. 둘째 
남한의 통신망과 연계 체제 구축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문서처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전용 통신망 구축은 우선 평양지역에 무
역 전용망 관문국을 설치하고, 평양 - 판문점 - 서울(무역센타, 무역협회 등)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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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회선 구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3) 통신망 구축비용 추정
북한 통신망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신 설비의 수준, 통신 망 구조, 관련 
기반시설과의 연계, 기존 망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는 기간망의 구축을 위주로 계산하였고, 2단계에서는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계산 하였다. 다만 앞의 교통
이나 에너지부문과 달리, 통신망 구축 소요 비용 추정에서의 2단계는 북한 내 통
신망이 완성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는 교통이나 에너지와 달리 북한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통신망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리고 통신망 
구축에 소요 되는 비용은 가장 최신의 장비로 최적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 하였다. 1단계 투자비용은 통신 서비스를 위한 기간 설비로, 주요 
도시 간 기간(Back Bone)망 구축, 교환 국사 건립, 전송설비 등이 소요되고, 2단계
에는 가입자 비용, 이동 통신 장치 비용, 데이터통신 설비 등의 비용이 주로 소요
된다. 남한의 통신망 구축비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운용비용, 토지비용, 공
사비용 등은 제외하였다. 단계별 소요 비용은 <표 4-19>와 같다
<표 4-19> 단계별 통신망 구축비용
(단위 :억 원)      
비용 항목 1단계 2단계
통신 센터 비용
국사 비용 7,950 34,740 
교환 비용 2,703 18,921 
전송비용    2,836 17,018 
케이블 비용 광케이블 7,282 21,847 
가입자 비용
공중전화 설치 563 2,552 
이동 통신비용 50,034 
유선 가입자 선로 비용 24,280 
데이터 통신 설비비용 6,229 
총 비용 21,335 1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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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자 협력 사업의 가능성과  한반도의 역할
본 분석에서는 다자협력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도출과 비용 산출이 불가능하므
로, 남북협력 중심시나리오와 달리 다자협력이 가능한 사업과 한반도의 역할을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요한 이유는 통신부문 사
업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개입여지가 적기 때문이
다. 따라서 교통이나 에너지부문처럼,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
가 없다.    
북한지역은 남북한 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본과 대륙을 연결하는 연
결 통로로서도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의 통신 허브로서 
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통신허브란 “통신의 지역거점 (Hub of 
Communication)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에 대해서 다원성(Connectivity), 
경제성(Cost Effectiveness) 그리고 중계성 (Transitivity) 차원에서 통신망을 효율적
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거점의 전략적 구성 체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한반도
의 경우를 보면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으로 예상되고, 남북 통합이후의 동북아 통신 허브는 북한지역에 대한 기간 통신
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지역이 동북아의 다른 지역보다도 
통신허브로서의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통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통신망 연결이 
매우 어려우므로 북한지역에 대하여 동북아 통신망 거점(허브) 구축을 제안하고 
북한이 호응하게 되면 북한은 별도의 통신망 구축 없이 통과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은 체제의 성격상 통신 분야의 개방을 망설이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익은 추구하고 있어 통신망 거점 사업에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남한-북한-러시아(중국 등)를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통신 거점
의 구축을 제안하고 통신망의 구축을 추진하되, 이 통신망은 남북통합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통신기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동북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광케이블은 일본,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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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설되어 있다. 이중에서 한국과 연결된 케이블은 H-J-K, R-J-K, C-K-C, 
APCN, FLAG, J-K 등이 있고 미국 등과의 연결은 일본을 통해 TPC(태평양 횡단 
광케이블)로 연결되고 있다. 1995년 2월 R-J-K 해저 광케이블 개통을 기점으로 
환동해권 초고속 정보 통신망의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한
국을 비롯하여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
국, 호주 등 10개국을 포함하여 총 29개국의 48개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12,000km 구간의 아시아태평양 해저 광케이블 망(APCN)건설에 한국통신(KT)이 
투자하여 6,360회선을 확보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해저 광케이블망(APCN)은 
1996년 11월에 개통되어 전송 속도가 5Gb/s급으로 전화 회선 60,480회선을 수용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광증폭(direct amplification)중계 기술 및 동기식 디지
털 전송 기술(SDH)을 도입한 초고속 광통신 시스템으로 전화 및 데이터 통신은 
물론 HDTV 전송 서비스가 가능한 최첨단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이 루트는 1995
년 초에 개통된 R-J-K 루트와 1995년 말에 개통된 C-K-C 루트와 더불어 한국의 
국제 해저 광케이블 루트를 다원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그림 4-11> 참조).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해 당사자 간의, 즉 인접 국가 간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겠
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 기반시설 건설시 통신 분야의 구축을 
위해 교통, 토목 등의 공사 시 적극 참여함으로서 교통망과의 연계한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시아 횡단 철도 중에서 북
부 노선인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Trans-Siberia Railway), 중국 횡단 철도(TCR, 
Trans-China Railway), 만주 횡단 철도(TMR, Trans-Manchuria Railway), 몽고 횡단 
철도(TMGR, Trans-Mongolia Railway)와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에서 합의된 아
시아 관통 철도(TAR, Trans-Asia Railway)의 건설에서 철도 토목 공사 시 통신망
을 연계하여 구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도로망에 있어서 한반도와 중국, 러
시아를 연결하는 범아시아 확충 계획에 따른 "아시아 하이웨이 구상"등과도 연
계하여 광케이블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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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동북아시아 지역 통신망 구축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해저케이블을 이용한 통신망의 다원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90년대에 구축된 해저 광케이블 루트로 말미암아, 
동북아 지역의 해저 광케이블 망의 중심지로 부상되었다. 그러나 태평양 지역으
로의 해저케이블 루트는 일본을 통하여 연결되고 있으므로 동북아의 전략적 통
신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루트를 구축을 하여야 한다. 이런 다양한 국
제간 해저 광케이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통신케이블 루트의 다원
화를 꾀하고 통신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둘째는 향후 중국,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의 진정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음성 중심의 기본 통신에서 데이터,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을 포함하는 
만주연결
몽고연결
중국연결
러시아연결
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톡
나진
회령
●신의주
●만포
●평양
●서울
●태안
청도● C-K-C
R-J-K
부산●
일 본거제 J-K
고흥
제주●
●홍콩
APCN
H-J-K
FRAG
H-J-K
대만
태 평 양 지역 연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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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이 가능하도록 루트 용량을 증설하여야 한다. 이것은 실제 해저케이블
의 증설이나 신규 루트의 모색 및 건설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고속 전송로 개
발을 통한 기존 케이블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각 국가 간의 활발
한 정보 유통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통신은 경제발전을 
유도하여 이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게 되므로 경제 비즈니스에 대한 통신수요 증
가에 사전적인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는  남북한 공동으로 중국, 소련 등의 대륙과 연결이 가능한 광케이블 전
송로 구축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태평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
하고 있어서 대륙으로의 통신망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 전략
적인 면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NPC, HAW-4/TPC-3, TPC-4, TPC-5같은 
태평양 횡단 광케이블과 TSL(시베리아횡단케이블)등의 연결 지점으로서 한반도
의 지정학적인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표 4-20 참조>). 특히 남북한
이 서로 협력하여 대륙으로 진출하는 전송로를 구축한다면 해저 광케이블과 더
불어 동북아의 정보고속도로 주역을 맡아서 범세계적인 초고속 정보통신망(GII)
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는 교통기반시설의 구축(대륙 교통망 등)과 연계하여 광케이블 건설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통신 중심국으로 부
상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통합 교통망 건설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
다. 이는 통신 광케이블의 건설 사업은 교통망 구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며, 철도, 고속도로 등의 공사 시 이를 이용하여 케이블 선로를 
구축할 수가 있고, 그 밖의 송배전선로, LNG배관로,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등의 공사에 연계하여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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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 광케이블 현황 
구분 케이블명 건설구간 건설용량 준공년도
아시아
H-J-K 한국-일본-홍콩 3,780 `90. 5
B-M-P 브루나이-필리핀 3,780 `92. 3
A-P-C
싱가폴-말레이지아-대만
홍콩-일본
15,120 `93. 7
G-P-T 괌-필리핀-대만 7,560 `89. 12
C-J-C 일본-중국 7,560 `93. 12
AOFSCN(M-T) 말레이시아-태국 7,560 `94. 12
R-J-K 한국-러시아-일본 15,120 `95. 1
APCN
한국-일본-대만-
홍콩-필리핀-말레이지아
싱가폴-태국-인니
60,480 `96. 11
C-K-C 한국-중국 7,560 `96. 2
FLAG 한국 외 12개국 120,960 `97. 4
TVH 태국-베트남-홍콩 15,120 `95. 12
태평양
HAW-4/TPC-3 일본-괌-하와이-미국 7,560 `89. 4
NPC 일본-미국-알래스카 17,010 `91. 5
TPC-4 일본-미국-캐나다 15,120 `95. 10
TASMAN-2 호주-뉴질랜드 15,120 `92. 3
PACRIM-W 괌-호주 7,560 `94. 12
TPC-5 일본-괌-하와이-미국 60,48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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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개발의 투자소요 추정과 파급  
 효과 분석
이 장에서는 북한의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을 추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 및 기반시설개
발 구상의 수립에 있어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북한 경제지원 로드맵 작성 및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상 등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장에서 추정한 기반시설 투자소요는 기본적으로 북한
의 현재 기반시설 수준에 대한 평가와 향후 북한경제의 성장속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
다. 여기에서 제시된 추정치의 의미는 한국 및 관련국의 재정부담 능력과 대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추정의 방법론
제 1장에서 언급한 바와 투자 소요 추정의 대상 시설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추정의 방법론을 요약하면, 우선 남한의 기
반시설 부문별 총자산을 추정한 뒤 이를 기초로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통계 
등을 적용하여 북한의 기반시설 부문별 총자산을 추정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북
한의 기반시설 부문별 총자산을 북한 국민총소득(GNI)과 대비하여 향후 북한의 
국민총소득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을 추정하였다. 동시에 중국 요
령성(遼寧省)의 한계자본산출지수(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를 적용한 북
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을 산출함으로써 기반시설/GNI 대비법을 통해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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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기반시설 총자산 추정
(1977～2004년)
←
다항식기준년도접속법 (1977～1997년)
기준년도접속법 (1998～2004)
▼
북한의 기반시설 현재가치 추정
(2004년 기준)
←
남한과 북한의 기반시설 부문별
규모, 건설비, 기능 차이 반영
▼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변화 가정
(2007～2020년)
←
1단계 : 2007～2011년
2단계 : 2012～2020년
A시나리오, B시나리오
▼
북한 기반시설 개발 소요비용 추정 ←
기반시설 총자산/GNI 비율
ICOR
▼
 부문별 북한 기반시설 개발 소요비용 추정 ←
부문별 주요 개발사업
공사비, 무역촉진
▼
파급효과 추정 ←
북한과 남한의 부담액 가정
산업연관분석
소요자금과 비교하였다.
또한 산출된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총액을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논
의된 주요 사업을 참조하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각 부문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부문별 투자 소요자금은 각 사업의 공사비 규모와 완공되었
을 경우 촉진하게 될 무역관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비율을 산정하였
다. 따라서 본 장에서 추정한 부문별 소요자금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투
자소요액에서 개략적인 부문별 비중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장의 부
문별 논리에 의거한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소요비용의 추정결과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그림 5-1> 추정 단계와 방법 
교통, 에너지, 통신의 부문별 수요 추정과 달리, 이 장에서는 장에서 제시한  
시나리오 및 단계별로 북한과 남한이 부담하게 될 북한 기반시설 투자액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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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뒤,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북한과 남한에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
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2.  기반시설 부문별 총자산 추정
1) 남한
남한의 기반시설 부문별 총자산 추정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인 김명수․권혁진
(2002)의 추정방법을 활용하여, 다항식기준년도접속법(polynomial benchmark year 
method)과 기준년도접속법(benchmark year method)을 사용하여 간접추계를 실시
하였다. 기준년도 자료로는 상기한「국부통계조사보고서」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투자 자료는「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 공사종류별 원도급 기성 액을 사용
하였다.
구체적으로는「국부통계조사보고서」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1977～1997년
간의 총자산의 경우 다항식기준년도접속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또한 1998～2004
년간의 총자산은 기준년도접속법을 이용하되, 총자산 추정에 필요한 폐기율은 
1987～1997년간의 현재가치 추정 시 다항식기준년도접속법을 통해 모형 내에서 
산출된 폐기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전기가스, 상하수도 부문의 경우 투자자료 미
비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리치수, 통신 등 여타 항목 총자산의 연평균 증가
비율 평균을 산출한 뒤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977～1997년간은 국부통계조사 결과를 알고 있는 1977년, 1987년, 1997년 사
이 기간의 매년도별 총자산을 앞서 산출한 폐기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199
8～2004년간은 1997년의 국부통계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1987～1997년간의 폐기
율을 적용하여 매년도별 총자산을 추정하였다.
한편 전기가스, 통신 부문의 경우 1977～1997년간은「국부통계조사보고서」
에 나타난 1977, 1987, 1997년의 총자산을 바탕으로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을 산
출하여 매년도별 총자산을 추정하였으며, 1998～2004년간은 여타 부문의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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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004년 총자산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하여 매년도별 총
자산을 추정하였다.34)
2004년 시점의 남한 기반시설 총자산은 총 954조 1853억 원이며 이중 도로는 
53.04%인 506조 628억 원, 철도는 6.36%인 60조 7137억 원, 공항은 0.86%인 8조 
1782억 원, 항만은 0.62%인 5조 9079억 원, 전기가스는 12.95%인 123조 6115억 
원, 상하수도는 5.21%인 49조 7101억 원, 수리치수는 13.61%인 129조 8860억 원, 
통신은 7.35%인 70조 1151억 원 등으로 추정되었다.
2) 북한
앞서 추정한 한국의 기반시설 부문별 총자산을 기초로 2004년 시점의 북한 기
반시설 부문별 총자산을 추정하였다. 총자산 추정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은 도
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부문이다. 추정 방법은 2004년 시점의 남한
의 기반시설 부문별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국과 북한 기반시설의 규모, 건설비, 
기능 차이를 반영하여 2004년 시점의 북한의 기반시설 부문별 총자산을 추정하
였다.
남한과 북한의 기반시설이 질적으로 동일하고 건설비도 같다면 북한의 기반시
설 총자산은 남한과 북한의 기반시설 규모 차이에 비례한다. 예컨대 도로 부문의 
기반시설 규모에 있어 남한의 도로 규모가 북한의 2배에 달한다면 북한의 해당 
부문 기반시설 총자산은 남한의 1/2라고 상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이 발간한『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등을 활용하여 도로연장, 철도연장 등 기
반시설의 부문별 규모 비교가 가능한 대표수치를 선정하였다.
건설비는 공사종류별 기성 액을 투자 자료로 사용한 기반시설 총자산 추정방
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로건설 공사의 경우 남한의 건설비 단
34) 전기가스 부문 총자산의 1977～198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6.11%, 1987～199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79%, 1998～200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2.87% 등이다. 통신 부문의 경우 총자산의 1977～198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2.52%, 1987～199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76%, 1998～200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2.87%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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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북한의 2배에 달한다면 동일한 규모의 도로 건설에 투입된 금액은 북한이 
남한의 1/2이며, 도로부문 총자산 또한 북한이 남한의 1/2인 결과가 된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기준년도 접속법 및 다항식기준년도접속법은 모든 투자를 누적한 
뒤 마모되거나 감가 상각되어 가치가 사라지는 부분을 폐기율로 반영하여 제외
한 잔액을 총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건설비의 차이는 투자액의 차이 즉 총
자산의 차이로 나타난다.
건설비는 북한의 경우 나선경제무역지구에 대한 투자 유치를 발표하면서 제시
한 각종 기반시설 투자사업의 건설비, 남한의 경우 최근 주요 기반시설 건설프로
젝트의 건설공사비 통계를 사용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건설비는 1993년 당시의 
금액이므로 이를 2004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IMF가 발간한 World 
Economic Outlook의 통계 편에서 제시된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의 199
4～2004년간 물가상승률(median inflation rate)인 1.864525를 반영하였다.
기능은 남한과 북한 기반시설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예컨
대 도로의 경우 규모를 통해 반영되는 사항은 남북한의 도로연장에 불과하므로 
도로의 폭이나 차량통행량 등 유형․무형의 질적 요소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적절한 수치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경우 이를 환산하여 기능으로 적용하
였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한의 기반시설 실
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기능 비율을 책정하였다.
3) 남북한 기반시설 부문 총자산의 추정 결과
2004년 현재 북한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부문 기반시설 총
자산은 5조 2844억 원으로 남한의 774조 5892억 원의 약 0.68% 가량으로 추산되
었다. 전체에 대한 부문별 비중을 보면 남한의 경우 도로가 65.33%로 절반 이상
을 차지한 반면 북한은 전기가스 부문이 42.62%로 가장 높고 그 철도가 33.09%
로 뒤를 잇고 있다.35)
112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계
남한 
(A)
총자산 
(10억 원) 506,062.8 60,713.7 8,178.2 5,907.9 123,611.5 70,115.1 774,589.2 
구성비 65.33% 7.84% 1.06% 0.76% 15.96% 9.05% 100.0%
북한 
(B)
총자산 
(10억 원) 671.5 1,748.5 133.3 233.4 2,252.0 245.8 5,284.4 
구성비 12.71% 33.09% 2.52% 4.42% 42.62% 4.65% 100.0%
남북한 비율 
(B/A) 0.13269% 2.87983% 1.62980% 3.95033% 1.82184% 0.35055% 0.68222%
<표 5-1> 남한과 북한의 부문별 기반시설 총자산 추정 결과 (2004년 기준)
3.  북한의 국민총소득 변화 가정
본 분석에서는 북한의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추정을 위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반시설 (기반시설) 총자산 비율의 변화를 통한 추정방법과 국민총소득 증
가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비율인 ICOR을 통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서는 먼저 북한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국민총소득의 변화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2005～2006년은 북한경제에 별다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북한경제가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후 2011년까지 북핵 문제, 북한의 개방․개
혁 등에 관한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으로 가정하여 2007～2011 기간을 
1단계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주요 기반시설의 건설이 최소 5년가량 기간이 소요
되기 때문이다. 2단계는 2012～2020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2020년은 남한의 제
4차 국토계획 기간의 목표연도이므로 이 시점까지는 한반도 국토기반시설 통합
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 이후를 3단계로 설정하
였으나, 본 연구의 소요비용 추정에서는 제외하였다.
35) 이는 해방 직후 수력발전 설비가 북한지역에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및 북한이 주철종도(主鐵
從道)의 수송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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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 경제성장 시나리오는 제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개혁․개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A시나리오, 북핵문제가 
조기 해결되고 개혁․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C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2005～2020년간의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하였다. 북
한의 경제가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될 경우와 소극적 개방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의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실적치를 
참조하였다.36) 북한이 개혁․개방에 성공하여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시기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 요령성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실적치를 참조하였다.37)
2005～2006년 기간은 북한경제에 별다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은
행이 발표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에서 플러스 성장이 지속된 1999～2004년간의 경
제성장률 평균치인 2.7%를 적용하였다. A시나리오의 1단계(2007～2011년) 5년간
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개혁․개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
하였으므로 북한이 플러스 성장을 지속한 1999～2004년간의 경제성장률에서 최
고치(1999년 6.2%)와 최저치(2002년 1.2%)를 제외한 범위인 1.3～3.7%의 경제성
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C시나리오의 1단계(2007～2011년) 5년간은 
북한의 핵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고 개혁․개방이 확대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상
기 A시나리오의 2007～2011년 5년간 경제성장률 가정치에 3%를 추가한 4.3～
6.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2단계(2012～2020년) 9년간의 경우, A시나리오 2단계의 경우 개혁․개방
이 늦은 까닭에 C시나리오에 비해 낮은 1단계 경제성장 실적이 반영되어 A시나
리오 2단계의 경제성장률은 C시나리오의 2단계보다 3% 낮은 5.3～8.5%로 가정
하였다. 반면 C시나리오의 2단계는 1단계에서 일찍부터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GNI 
증가율 
-3.7 -3.5 -6.0 -4.2 -2.1 -4.1 -3.6 -6.3 -1.1 6.2 1.3 3.7 1.2 1.8 2.2
36) 1990～2004년간 북한 GNI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37) 1978～2004년간 요령성 GDP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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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단계 1단계 2단계
A시나리오 2.7% 1.3～3.7% 5.3～8.5%
C시나리오 2.7% 4.3～6.7% 8.3～11.5%
시나리오 연도
GNI 총액 (최저) GNI 총액 (최고)
10억 원 10억 달러 10억 원 10억 달러
현황 2004년 20,416.2 18.06 20,416.2 18.06 
A 
시나리오
1단계 종료 2011년 22,970.1 20.32 25,823.2 22.84 
2단계 종료 2020년 36,561.1 32.34 53,811.8 47.60 
C 
시나리오
1단계 종료 2011년 26,578.9 23.51 29,780.9 26.34 
2단계 종료 2020년 54,474.6 48.18 79,325.4 70.16 
2단계에는 체제전환이 성공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중국 요령성의 최근 9년간
(1996～2004년) 경제정상률 실적치중 최고치(2004년 12.8%)와 최저치(1999년 
8.2%)를 제외한 범위인 8.3～11.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5-2> 북한의 경제성장률 가정
북한은 경제규모 및 총생산, 총소득 등 국민계정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따라
서 본 분석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북한의 국민총소득 추계자료를 이용하기
로 하였다. 한국은행의 북한 국민총소득 추계는 북한의 소득을 과다하게 파악하
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1990～2004년의 15년에 걸친 기간 동안 동일한 추정
방법에 의해 산출된 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외
의 북한 국민계정에 대한 자료들도 북한의 경제상황을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파
악하여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추정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특별
한 대안이 없는 이상 한국은행 북한 국민총소득 추계의 습용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국민총소득 자료에 앞에서 가정한 시나리오별 북한의 성장률을 적용하
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5-3> 북한의 국민총소득 변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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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기간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누계 
(최저)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누계 
(최고)
10억 원 10억 달러 10억 원 10억 달러
A 
시나리오
1단계
2007～2011 
(5년간) 1,814.9 1.61 2,732.6 2.42
2단계
2012～2020 
(9년간) 10,000.6 8.85 17,287.6 15.29
합계
2007～2020 
(14년간) 11,815.4 10.45 20,020.2 17.71
C 
시나리오
1단계
2007～2011 
(5년간) 2,975.7 2.63 4,005.6 3.54
2단계
2012～2020 
(9년간) 17,359.8 15.35 28,149.3 24.90
합계
2007～2020 
(14년간) 20,335.4 17.99 32,154.9 28.44
4.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의 추정
본 분석에서는 국민총소득 대비 기반시설 자산 비율을 통한 추정방법과 한계
자본산출계수(ICOR)를 활용한 추정방법 2가지를 모두 사용하였다.
1) 국민총소득 대비 총기반시설 자산 비율방법
시나리오별로 북한의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은 최대 28.44억 달러, 최저 10.45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계별로 보면 두 시나리오 모두 1단계 보다 
2단계에서 월등히 많은 투자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데, 이는 북한의 경제성장이 
2단계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가정에 의거했기 때문이다. 한편, 적극적 개방개혁 
시나리오인 C의 경우 소극적 개방개혁 시나리오인 A보다 7-11억 달러 정도의 자
금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5-4>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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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자본산출계수 방법에 의한 추정
 ICOR(한계자본산출계수 : 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은 추가적인 산출
량(ΔY)에 대한 신규투자(I) 비율(I/ΔY)을 의미한다. 특정 국민경제의 ICOR이 작
으면 작을수록 신규투자로 인한 국민소득 증대가 많은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갖
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ICOR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대비 총자
본투자의 비율로 계상하며, 연구과정에서 참고로 한 RAND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는 중국, 한국 및 일본 경제개발시기의 ICOR 실적치를 이용하여 남북한 통일비
용을 추산하였다 (Wolf and Akramov 2005).
총자본투자에는 기반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건설투자, 설비투자, 재고 등이 망
라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북한의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측정을 위하
여 총자본투자를 대신하여 기반시설 총자산 투자를 적용한 ICOR을 사용하였다. 
개방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중국 요령성이 거쳐 온 기반시설 투자 양상을 
답습할 것으로 가정하였다.38) 
북한의 2004년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8년의 상황이라고 가정하였
다. 2005～2006년간은 북한 경제에 별다른 변화가 현상을 유지한다고 상정하였으
므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1단계인 200
7～2011년 5년간은 요령성의 1979～1983년과 동일한 기반시설 투자 양상을 나타
낼 것으로 가정하며, 2단계인 2012～2020년 9년간은 요령성의 1984～1992년과 동
일한 기반시설 투자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였다. 요령성 자료에 의거하여, 
추정한 결과 북한의 1단계(2007～2011년)에 상당하는 1979～1983년 5년간의 요령
성의 ICOR은 1.07701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2단계(2012～2020년)에 상당하는 
1984～1992년 9년간의 요령성의 ICOR은 0.7873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발전 초
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반시설 투자를 필요로 하는 반면, 경제발전이 진행될
수록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투자의 소요비용이 줄어든다고 해석될 수 있다.
38) 요령성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장 인접해 있으며, 일제 강점기에 주요 산업기반시설이 구축되고 
1950~60 년대 사회주의 국가주도의 중공업화가 진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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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기간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누계 
(최저)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누계 
(최고)
10억 원 10억 달러 10억 원 10억 달러
A 
시나리오
1단계
2007～2011 
(5년간) 1,547.2 1.37 4,620.0 4.09
2단계
2012～2020 
(9년간) 10,583.6 9.36 21,795.5 19.28
합계
2007～2020 
(14년간) 12,130.8 10.73 26,415.4 23.36
C 
시나리오
1단계
2007～2011 
(5년간) 5,433.9 4.81 8,882.5 7.86
2단계
2012～2020 
(9년간) 21,723.0 19.21 38,581.5 34.12
합계
2007～2020 
(14년간) 27,157.0 24.02 47,464.0 41.98
<표 5-5>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누계
3) 북한 기반시설 투자소요자금 비교
GNI 대비 기반시설 총자산 비율에 의한 투자 소요자금 추정과 ICOR을 이용한 
투자 소요자금 추정 결과 1, 2단계 합계 기준으로 볼 때 후자가 전자에 비해 최소 
2.67%에서 최대 47.61%까지 더 많은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ICOR에서 활용된 요령성의 기본건설투자에 광산, 농지, 상점, 주택, 학
교, 의원 등 본 연구에서 정의한 기반시설에 포함되기 어려운 항목들의 건설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분석의 최종 추정과정에서는 
기반시설 총자산의 국민소득 비율방법과 한계자본산출지수법의 평균을 적용하
여 투자소요자금으로 책정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최종 추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A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기반
시설 투자 소요자금은 2007～2011년 5년간 최소 1조 5천억 원(14억 달러)에서 최
고 4조 6천억 원(40.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단계인 2012～
2020년 9년간 투자 소요자금은 최소 10조원(88.5억 달러)에서 최고 21조 8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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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기간 추정방법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누계 (최저)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누계 (최고)
10억 원 10억 달러 10억 원 10억 달러
A 
시나리오
1단
계
2007～2011 
(5년간)
기반시설(a) 1,814.9 1.61 2,732.6 2.42
ICOR(b) 1,547.2 1.37 4,620.0 4.09
b/a 85.25% 169.07%
2단
계
2012～2020 
(9년간)
기반시설(a) 10,000.6 8.85 17,287.6 15.29
ICOR(b) 10,583.6 9.36 21,795.5 19.28
b/a 105.83% 126.08%
합계
2007～2020 
(14년간)
기반시설(a) 11,815.4 10.45 20,020.2 17.71
ICOR(b) 12,130.8 10.73 26,415.4 23.36
b/a 102.67% 131.94%
C 
시나리오
1단
계
2007～2011 
(5년간)
기반시설(a) 2,975.7 2.63 4,005.6 3.54
ICOR(b) 5,433.9 4.81 8,882.5 7.86
b/a 182.61% 221.75%
2단
계
2012～2020 
(9년간)
기반시설(a) 17,359.8 15.35 28,149.3 24.90
ICOR(b) 21,723.0 19.21 38,581.5 34.12
b/a 125.13% 137.06%
합계
2007～2020 
(14년간)
기반시설(a) 20,335.4 17.99 32,154.9 28.44
ICOR(b) 27,157.0 24.02 47,464.0 41.98
b/a 133.55% 147.61%
(192.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보다 낙관적인 C시나리오에 의
하면 북한의 투자 소요자금은 2007～2011년 5년간 최소 4조2천억 원(37.2억 달
러)에서 최고 6조 4천억 원(5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단계인 
2012～2020년 9년간 투자 소요자금은 최소 19조 5천억 원(172.85억 달러)에서 최
고 33조 3천억 원(29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5-6> GNI 대비 기반시설 총자산 비율법과 ICOR 활용법에 의한 투자 소요자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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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기간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누계 
(최저)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누계 
(최고)
10억 원 10억 달러 10억 원 10억 달러
A 
시나리오
1단계
2007～2011 
(5년간) 1,681.0 1.49 3,676.3 3.25
2단계
2012～2020 
(9년간) 10,292.1 9.10 19,541.5 17.28
합계
2007～2020 
(14년간) 11,973.1 10.59 23,217.8 20.54
C 
시나리오
1단계
2007～2011 
(5년간) 4,204.8 3.72 6,444.1 5.70
2단계
2012～2020 
(9년간) 19,541.4 17.28 33,365.4 29.51
합계
2007～2020 
(14년간) 23,746.2 21.00 39,809.5 35.21
<표 5-7>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누계
4) 부문별 기반시설 투자 소요비용 추정
(1) 추정방법
 앞 절에서 추정한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은 부문별 소요자금을 망라한 
총액이므로 이를 기반시설 투자계획 수립 및 북한 경제지원 로드맵 작성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각 부문별
로 투자 소요자금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철종도(主鐵從道)의 교통체
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전기가스 부문 등 북한의 특유의 경제․사회 시스템 
차이와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 투자의 분야별 특성과 규모를 
추정하기에는 관련 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와 기반시설의 변화를 예상하여 부문별 투자 
소요자금을 추정하는 방법 대신 향후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과정에서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도로, 철도, 공
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각 부문별 투자 소요자금을 배분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사업들의 상대적 비중을 기준으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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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발 총액을 배분하여 부문별 투자 소요자금을 책정하였다. 개발 사업의 상
대적 비중은 사업별 공사비 규모와 해당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촉진하게 될 
대외무역 규모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뒤 이를 부문별로 합산하여 산정하
였다.
공사비 규모 가중치는 개별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예상 공사비를 기준으
로 대․중․소로 분류하고 대규모 사업에는 3, 중규모 사업에는 2, 소규모 사업
에는 1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한편 대외무역 규모 가중치는 각 프로젝트가 완
공되었을 경우 북한과의 무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를 기준으로 북한～남한, 
북한～중국, 북한～일본, 북한～러시아 등으로 분류한 뒤 부록 3의 중력모형을 
통한 북한 예상무역규모 추정 결과를 반영하여 북한～남한 0.6677, 북한～중국은 
0.1352, 북한～일본 0.1856, 북한～러시아 0.0115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한편 무
역량 증대가 예상되는 국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국가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대외무역 규모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 프로젝트마다 공사비 규모 가중치와 대외무역 규모 
가중치를 부여한 뒤 이 두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해당 프로젝트의 가중치로 부여하
였다. 마지막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각 부문별로 프로젝트
별 가중치를 합하여 부문별 가중치를 산정한 뒤, 부문별 가중치의 비율에 따라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총액을 분배하여 부문별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을 추
정하였다.
(2) 부문별 투자 소요자금 비율 추정
남북중심 개발의 경우 사실상 한국의 주도로 북한지역 기반시설 건설이 이루
어지며, 개성공단, 금강산 등 접경지역 특구개발 및 북한～남한 간 기반시설 연
결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반면 다자협력 개발
은 한국 이외에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북한지역 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하며, 
북한과 여타 국가들의 접경지역 기반시설 연결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
진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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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2007～2011년) 2단계(2012～2020년)
사업
공
사
비
무
역
증
진
사업
공
사
비
무역증진
도
로
․금강산 도로연결
․개성공단 도로연결
소
소
한
한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국도 3호선 연결 및 개보수
․국도 5호선 연결 및 개보수
중
대
대
대
한
한중
한일
한중
철
도
․금강산 철도연결
․개성공단 철도연결
소
소
한
한
․개성～평양 철도 개보수
․경원선 연결 및 개보수
중
중
한
한일
공
항 - - - ․순안공항 확충 소 한중일러
항
만 - - -
․해주항 확장, 시설현대화
․남포항 확장, 시설현대화
․신의주항 확장, 시설현대화
소
소
소
한
한중
중
전
기
가
스
․대북송전망 구축
․금강산 배후발전소 
건설
중
소
한
한 ․주요도시 발전소 개보수 대 한중일러
통
신 - - -
․평양지역 통신망 확충
․남포지역 통신망 확충
․개성지역 통신망 확충
소
소
소
한중일러
한중
한
앞서 제시한 추정방법에 따라 개별 사업들의 공사비 규모를 대․중․소로 분
류하고, 해당 사업이 증진시키게 될 북한과의 주요 대외무역 국가를 예상하여 한
(북한～남한 간 무역규모 증대 예상사업), 중(북한～중국 간 무역규모 증대 예상
사업), 일(북한～일본 간 무역규모 증대 예상사업), 러(북한～러시아 간 무역규모 
증대 예상사업) 등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5-8> 남북중심 개발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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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2007～2011년) 2단계(2012～2020년)
사업
공
사
비
무
역
증
진
사업
공
사
비
무역증진
도
로
․금강산 도로연결
․개성공단 도로연결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고성～원산 고속도로 
건설
소
소
중
중
한
한
한
한
일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국도 3호선 연결 및 개보수
․국도 5호선 연결 및 개보수
․국도 7호선 연결 및 개보수
대
대
대
대
한, 중
한, 일
한, 중
한, 러
철
도
․금강산 철도연결
․개성공단 철도연결
․나진～하산 철도연결
소
소
소
한
한
러
․경의선 연결 및 현대화
․나진～원산 철도연결, 개보수
대
중
한, 중
일, 러
공
항 - - - ․순안공항 확충 소
한, 중, 
일, 러
항
만
․남포항 확장, 
시설현대화
․신의주항 확장, 
시설현대화
소
소
한
중
중
․원산, 함흥, 청진항 확장, 
시설현대화
대 일, 러
전
기
가
스
․블라디보스토크～청
진 송전망 구축
․단동～신의주 송전망 
구축
소
소
러
중
․러시아 송유관 선봉지역 연결
․주요도시 발전소 개보수
소
대
러
한, 중, 
일, 러
통
신 - - - ․주요도시 통신망 확충 대
한, 중, 
일, 러
<표 5-9> 다자협력 개발 주요사업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수요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인접국가(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공사비
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부문별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을 추정하기 위하여 
우선 사업별 공사비 규모(대․중․소)에 각기 3, 2,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한 뒤, 
부록 2의 중력모형을 이용한 북한의 예상무역규모 추정으로 산출된 국가별 무역
규모 가중치39)를 곱하여 부문별 분배율을 산정하였다.
39)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대외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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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총계
1단
계
가중치 1.33548 1.33548 - - 2.00322 - 4.67418 
비율 28.57% 28.57% - - 42.86% - 100.00%
2단
계
가중치 8.71281 3.04207 1.00000 1.60582 3.00000 2.47065 19.83134 
비율 43.93% 15.34% 5.04% 8.10% 15.13% 12.46% 100.00%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총계
1단
계
가중치 4.37755 1.34702 - 0.93808 0.14671 - 6.80935
비율 64.29% 19.78% - 13.78% 2.15% - 100.00%
2단
계
가중치 9.41516 2.80291 1.00000 0.59128 3.01154 3.00000 19.82088
비율 47.50% 14.14% 5.05% 2.98% 15.19% 15.14% 100.00%
실질적으로 한국의 주도로 북한지역 기반시설 건설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남
북중심 개발의 경우 1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대북송전망 확충 등 전기가스 부문
의 소요자금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2단계에서는 각종 도로 연결 사
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5-10> 부문별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비율 (남북중심 개발)
주 : 공사비 가중치(대 : 3, 중 : 2, 소 : 1) 및 국가별 무역규모 가중치 (북한～한국 : 0.6677, 북한～
중국 : 0.1352, 북한～일본 : 0.1856, 북한～러시아 : 0.0115) 적용
한국 이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북한지역 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다
자협력 개발은 1단계, 2단계 모두 상대적으로 도로 부문의 소요자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부문별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비율 (다자협력 개발)
주 : 공사비 가중치(대 : 3, 중 : 2, 소 : 1) 및 국가별 무역규모 가중치 (북한～한국 : 0.6677, 북한～
중국 : 0.1352, 북한～일본 : 0.1856, 북한～러시아 : 0.0115) 적용
대외무역 규모 비율이 북한～한국 66.77%, 북한～중국 13.52%, 북한～일본 18.56%, 북한～러시아 
1.15% 등으로 추정되었으므로, 국가별 가중치를 북한～한국 : 0.6677, 북한～중국 : 0.1352, 북한～일
본 : 0.1856, 북한～러시아 : 0.0115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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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계
1단계
(2007～
11년)
비율 28.57% 28.57% 0.00% 0.00% 42.86% 0.00% 100.00%
최소
480.3 
(0.42)
480.3 
(0.42)
0.0 
(0.00)
0.0 
(0.00)
720.4 
(0.64)
0.0 
(0.00)
1,681.0 
(1.49)
최대
1,050.4 
(0.93)
1,050.4 
(0.93)
0.0 
(0.00)
0.0 
(0.00)
1,575.5 
(1.39)
0.0 
(0.00)
3,676.3 
(3.25)
2단계
(2012～
20년)
비율 43.93% 15.34% 5.04% 8.10% 15.13% 12.46% 100.00%
최소
4,521.8 
(4.00)
1,578.8 
(1.40)
519.0 
(0.46)
833.4 
(0.74)
1,556.9 
(1.38)
1,282.2 
(1.13)
10,292.1 
(9.10)
최대
8,585.5 
(7.59)
2,997.6 
(2.65)
985.4 
(0.87)
1,582.4 
(1.40)
2,956.2 
(2.61)
2,434.5 
(2.15)
19,541.5 
(17.28)
합계
최소
5,002.1 
(4.42)
2,059.1 
(1.82)
519.0 
(0.46)
833.4 
(0.74)
2,277.4 
(2.01)
1,282.2 
(1.13)
11,973.1 
(10.59)
최대
9,635.9 
(8.52)
4,048.0 
(3.58)
985.4 
(0.87)
1,582.4 
(1.40)
4,531.7 
(4.01)
2,434.5 
(2.15)
23,217.8 
(20.54)
(3) 부문별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앞서 추정한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누계를 산출된 부문별 비율에 따라 
시나리오별, 단계별로 배분하였다.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북한의 개혁․개
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한 A시나리오에 의한 분야별 북한 기반시
설 투자 소요자금은 아래와 같다.
<표 5-12> 부문별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A시나리오, 남북중심 개발)
(단위 : 10억 원, 10억 달러)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가정
한 C시나리오에 의한 분야별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은 <표 5-13>에 정리
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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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계
1단계
(2007～
11년)
비율 64.29% 19.78% 0.00% 13.78% 2.15% 0.00% 100.00%
최소
2,703.1 
(2.39)
831.8 
(0.74)
0.0 
(0.00)
579.3 
(0.51)
90.6 
(0.08)
0.0 
(0.00)
4,204.8 
(3.72)
최대
4,142.7 
(3.66)
1,274.8 
(1.13)
0.0 
(0.00)
887.8 
(0.79)
138.8 
(0.12)
0.0 
(0.00)
6,444.1 
(5.70)
2단계
(2012～
20년)
비율 47.50% 14.14% 5.05% 2.98% 15.19% 15.14% 100.00%
최소
9,282.4 
(8.21)
2,763.4 
(2.44)
985.9 
(0.87)
582.9 
(0.52)
2,969.1 
(2.63)
2,957.7 
(2.62)
19,541.4 
(17.28)
최대
15,849.0 
(14.02)
4,718.3 
(4.17)
1,683.3 
(1.49)
995.3 
(0.88)
5,069.5 
(4.48)
5,050.0 
(4.47)
33,365.4 
(29.51)
합계
최소
11,985.6 
(10.60)
3,595.2 
(3.18)
985.9 
(0.87)
1,162.2 
(1.03)
3,059.7 
(2.71)
2,957.7 
(2.62)
23,746.2 
(21.00)
최대
19,991.7 
(17.68)
5,993.0 
(5.30)
1,683.3 
(1.49)
1,883.1 
(1.67)
5,208.3 
(4.61)
5,050.0 
(4.47)
39,809.5 
(35.21)
<표 5-13> 부문별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C시나리오, 다자협력 개발)
(단위 : 10억 원, 10억 달러)
5.  기반시설 투자의 파급효과
(1) 추정방법 및 가정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이 집행되었을 경우 한국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산업연관표는 한국
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도 산업연관표를, 북한은 이규황․신동천․서
승환․동용승․김갑성․김명식(2001)에서 추정 제시된 1999년도 북한의 산업연
관표를 적용하였다.
최종 수요 증가액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북한의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은 
앞서 산출한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을 북한과 한국 및 여타 국가가 각기 
어느 정도 비율로 부담할지에 따라 결정된다. 본 논의에서는 남북중심 개발의 경
우 1단계에서는 북한이 투자 소요자금의 5%, 남한이 95%, 2단계에서는 북한이 
투자 소요자금의 10%, 남한이 90%를 부담한다고 상정하였다. 한편 다자협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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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중심 개발
1단계 5% 95% - - -
2단계 10% 90% - - -
다자협력 개발
1단계 5% 40% 40% 10% 5%
2단계 10% 30% 30% 20% 10%
발의 경우에는 한국과 북한 이외에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공동으로 투자 소
요자금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하여 1단계에는 북한이 투자 소요자금의 5%, 한국
과 중국이 40%, 일본이 10%, 러시아가 5%, 2단계에는 북한이 10%, 한국과 중국
이 30%, 일본이 20%, 러시아가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5-14>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부담비율
(2) 파급효과 
가. 북한
이규황․신동천․서승환․동용승․김갑성․김명식(2001)에 추정된 북한의 
1999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북한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를 산출하고 앞서 추정한 
시나리오별, 분야별 북한의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부담액을 건설업의 최종수
요로 투입하여 생산유발효과를 도출하였다.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
로 가정한 A시나리오에서 북한이 최소 1조 1133억 원(9.8억 달러)에서 최대 2조 
1379억 원(18.9억 달러)을 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할 경우 북한에 최소 3조 404.5억 
원(26.9억 달러)에서 최대 5조 8391억 원(51.6억 달러)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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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계
1단계
(2007～11년)
최소
65.59 
(0.06)
65.59 
(0.06)
0.00 
(0.00)
0.00 
(0.00)
98.38 
(0.09)
0.00 
(0.00)
229.55 
(0.20)
최대
143.43 
(0.13)
143.43 
(0.13)
0.00 
(0.00)
0.00 
(0.00)
215.15 
(0.19)
0.00 
(0.00)
502.02 
(0.44)
2단계
(2012～20년)
최소
1,234.95 
(1.09)
431.18 
(0.38)
141.74 
(0.13)
227.61 
(0.20)
425.22 
(0.38)
350.19 
(0.31)
2,810.89 
(2.49)
최대
2,344.80 
(2.07)
818.68 
(0.72)
269.12 
(0.24)
432.16 
(0.38)
807.36 
(0.71)
664.90 
(0.59)
5,337.03 
(4.72)
합계
최소
1,300.54 
(1.15)
496.77 
(0.44)
141.74 
(0.13)
227.61 
(0.20)
523.60 
(0.46)
350.19 
(0.31)
3,040.45 
(2.69)
최대
2,488.23 
(2.20)
962.12 
(0.85)
269.12 
(0.24)
432.16 
(0.38)
1,022.51 
(0.90)
664.90 
(0.59)
5,839.05 
(5.16)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계
1단계
(2007～11년)
최소 369.13 (0.33)
113.59 
(0.10)
0.00 
(0.00)
79.10 
(0.07)
12.37 
(0.01)
0.00 
(0.00)
574.19 
(0.51)
최대 565.71 (0.50)
174.08 
(0.15)
0.00 
(0.00)
121.23 
(0.11)
18.96 
(0.02)
0.00 
(0.00)
879.97 
(0.78)
2단계
(2012～20년)
최소 2,535.14 (2.24)
754.71 
(0.67)
269.26 
(0.24)
159.21 
(0.14)
810.89 
(0.72)
807.78 
(0.71)
5,336.99 
(4.72)
최대 4,328.55 (3.83)
1,288.61 
(1.14)
459.74 
(0.41)
271.83 
(0.24)
1,384.53 
(1.22)
1,379.23 
(1.22)
9,112.49 
(8.06)
합계
최소 2,904.27 (2.57)
868.30 
(0.77)
269.26 
(0.24)
238.31 
(0.21)
823.26 
(0.73)
807.78 
(0.71)
5,911.18 
(5.23)
최대 4,894.26 (4.33)
1,462.69 
(1.29)
459.74 
(0.41)
393.06 
(0.35)
1,403.49 
(1.24)
1,379.23 
(1.22)
9,992.47 
(8.84)
<표 5-15> 북한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A시나리오, 남북중심 개발)
(단위 : 10억 원, 10억 달러)
한편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가정한 C시나리오에 의하면 북한이 최소 2조 1644억 원(19.1억 달러)에서 최대 
3조 6587억 원(32.4억 달러)을 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할 경우 북한에 최소 5조 
9112억 원(52.3억 달러)에서 최대 9조 9925억 원(88.4억 달러)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5-16> 북한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C시나리오, 다자협력 개발)
(단위 : 10억 원,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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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계
1단계
(2007～11년
)
최소
1,147.58 
(1.02)
1,147.58 
(1.02)
0.00 
(0.00)
0.00 
(0.00)
1,721.37 
(1.52)
0.00 
(0.00)
4,016.52 
(3.55)
최대
2,509.67 
(2.22)
2,509.67 
(2.22)
0.00 
(0.00)
0.00 
(0.00)
3,764.51 
(3.33)
0.00 
(0.00)
8,783.85 
(7.77)
2단계
(2012～20년
)
최소
10,235.44 
(9.05)
3,573.69 
(3.16)
1,174.76 
(1.04)
1,886.44 
(1.67)
3,524.27 
(3.12)
2,902.41 
(2.57)
23,297.01 
(20.61)
최대
19,433.96 
(17.19)
6,785.34 
(6.00)
2,230.51 
(1.97)
3,581.78 
(3.17)
6,691.52 
(5.92)
5,510.79 
(4.87)
44,233.90 
(39.12)
합계
최소
11,383.01 
(10.07)
4,721.27 
(4.18)
1,174.76 
(1.04)
1,886.44 
(1.67)
5,245.64 
(4.64)
2,902.41 
(2.57)
27,313.53 
(24.16)
최대
21,943.63 
(19.41)
9,295.02 
(8.22)
2,230.51 
(1.97)
3,581.78 
(3.17)
10,456.02 
(9.25)
5,510.79 
(4.87)
53,017.75 
(46.89)
나. 남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0년 한국 산업연관표를 통해 남한 건설업의 생산유발
계수를 산출하고 앞서 추정한 시나리오별, 분야별 남한의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
금 부담액을 건설업의 최종수요로 투입하여 생산유발효과를 도출하였다.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한 A시나리오, 남북중심 개발의 경우 남한이 최소 10조 8599억 원(96.1억 달
러)에서 최대 21조 799억 원(186.4억 달러)을 북한 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할 경우 
남한에 최소 27조 3135억 원(241.6억 달러)에서 최대 53조 178억 원(468.9억 달러)
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5-17> 남한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A시나리오, 남북중심 개발)
(단위 : 억 원, 억 달러)
한편 C시나리오, 다자협력 개발의 경우 남한이 최소 7조 5443억 원(66.7억 달
러), 최대 12조 5873억 원(111.3억 달러)을 북한 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할 경우 남
한에 최소 18조 9747억 원(167.8억 달러)에서 최대 31조 6581억 원(280.0억 달러)
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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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공항 항만 전기가스 통신 계
1단계
(2007～11년
)
최소
2,719.47 
(2.41)
836.81 
(0.74)
0.00 
(0.00)
582.76 
(0.52)
91.14 
(0.08)
0.00 
(0.00)
4,230.17 
(3.74)
최대
4,167.72 
(3.69)
1,282.45 
(1.13)
0.00 
(0.00)
893.11 
(0.79)
139.67 
(0.12)
0.00 
(0.00)
6,482.96 
(5.73)
2단계
(2012～20년
)
최소
7,003.83 
(6.19)
2,085.05 
(1.84)
743.89 
(0.66)
439.84 
(0.39)
2,240.25 
(1.98)
2,231.67 
(1.97)
14,744.53 
(13.04)
최대
11,958.49 
(10.58)
3,560.06 
(3.15)
1,270.13 
(1.12)
751.00 
(0.66)
3,825.05 
(3.38)
3,810.39 
(3.37)
25,175.12 
(22.27)
합계
최소
9,723.30 
(8.60)
2,921.86 
(2.58)
743.89 
(0.66)
1,022.61 
(0.90)
2,331.39 
(2.06)
2,231.67 
(1.97)
18,974.70 
(16.78)
최대
16,126.21 
(14.26)
4,842.51 
(4.28)
1,270.13 
(1.12)
1,644.11 
(1.45)
3,964.72 
(3.51)
3,810.39 
(3.37)
31,658.07 
(28.00)
<표 5-18> 남한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C시나리오, 다자협력 개발)
(단위 : 억 원, 억 달러)
6.  소결
이 장에서는 북한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 소요자금을 추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남한의 부문별 기반시설 총자산 추정을 근거로 북한의 부문별 기반시
설 총자산을 추정한 뒤 기반시설 총자산/GNI 대비와 ICOR을 이용하여 북한 기
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을 예상해 보았다. 2004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기반시설 총
자산은 5조 2844억 원으로 남한의 774조 5892억 원의 약 0.68% 가량으로 추산되
었다. 또한 2007～2020년의 14년간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은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1조 9731억 원(105.9억 달러)에서 최대 39조 8095억 원(352.1억 달러)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 4장의  부문별 주요 사업에 공사비와 무역증대 국가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을 부문별로 배정하였다. 남북중심 개발 시나
리오에서는 1단계에 전기가스부문, 2단계에 도로부문의 비중이 높은 반면, 다자
협력 개발 시나리오에서는 1단계와 2단계 모두 도로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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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을 투입하였을 경우 북한과 남한에 나타나
는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남북중심 개발 시나
리오와 다자협력 개발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별 부담비율과 부담액을 예상한 뒤 
북한과 남한의 소요자금 부담액을 최종 수요액으로 대입하였다.
북한의 경우 최소 1조 1133억 원(9.8억 달러)에서 최대 3조 6587억 원(32.4억 
달러)의 소요자금을 투입할 경우 최소 3조 405억 원(26.9억 달러)에서 최대 9조 
9925억 원(88.4억 달러)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한이 투자 소요자금의 90～95%를 부담한다고 가정한 남북중심 개발에서 남
한은 최소 10조 8599억 원(96.1억 달러)에서 최대 36조 1507억 원(319.7억 달러)을 
투입하여 최소 27조 3135억 원(241.6억 달러)에서 최대 90조 9224억 원(804.2억 
달러)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한 이외에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투자 소요자금을 분담하는 다자협력 개발의 경우에는 한국이 
소요자금의 30～40%인 최소 3조 7600억 원(33.3억 달러)에서 최대 12조 5873억 
원(111.3억 달러)을 투입하여 최소 9조 4568억 원(83.6억 달러)에서 최대 31조 
6581억 원(280.0억 달러)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위당 
투자대비 파급효과는 유사하지만, 투자소요자금의 절대 규모를 감안하면, 남북
협력 중심에서 다자협력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보다 명백해진다.
본 분석에서 당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첫째로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의 부재
이다. 따라서 사용된 자료의 상당부분이 추정과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전환을 추진하거나 한국과 주변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과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각종 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고 정확한 검증을 통해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북한이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국 등 
주변국이 협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전환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델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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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뒤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본 분석에서도 중국의 요령성 경제
성장률 및 ICOR을 적용하여 북한경제와 북한 기반시설의 수요를 예상하였다. 그
러나 요령성 등 동북3성지역이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에 있어 어떤 특수성을 가지
고 있는지,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동북3성 지역이 북한경제의 현재와 어느 정
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실증적
인 분석이 진전될 경우 북한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각종 연구에 커다란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 투자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
에 정부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정부재정만으
로 충당하기에는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뿐
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하며 세계은행이
나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이며 위에서 언급한 국제금융기구의 
보유 지분을 통해 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당사자이므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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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6
 
 기반시설 개발의 전략과 개발 우선사업
제 6장은 제 2장에서 논의한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와 이에 따라 도출된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방향에 따른 전략부분을 다루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적 가변성과 기반시
설 개발에서 추구해야 할 다원적인 목표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향후 고려해야할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필
수적인 7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예시로서 본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언급된 
주요 사업에 대한 초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1. 기반시설 개발의 전략
제 1장과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적 가변성과 한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 달성과정의 애로사항을 감안한다면 북한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의 개발은 전략적인 접근으로 임해야 한다. 유연한 개발 전략과 다자 협력 방식
이 전략적 접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실현하
기 위한 기반시설의 전략은 첫째 북한경제의 변화 속도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갖
추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공간경제의 큰 틀에 부응하는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북한 산업의 발전 지향점에 부합하는 일치성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예상되
는 기반시설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리경제적 적실성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전략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남북협력 중심 시나리
오와 다자 협력 시나리오에 의거한 개발 전략을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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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협력 중심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의 지연으로 북한이 소극적인 개방개혁 정책
을 취하고, 대외관계의 정상화도 지연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 기반시설
에 대한 개발은 국지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개발에서 
출발하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도 핵
문제 해결 사태 추이에 따라, 사업의 진행시기가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
다. 남북협력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이 특별한 관심
과 개발의향을 보이고 있는 북-중, 북-러 접경지역에서의 일부 사업에서도 한국
정부의 개입 여지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대북사업의 대부분이 남북관계
의 변동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 내부의 정치적 역학에 따라 변동
이 발생할 수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남북협력 수요와 북한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수요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단계에서는 북-
중 및 북-러 교류 수요와 한반도 통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는 기반시설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3단계
에서는 북한 내부 수요와 한반도의 지리경제적 통합을 위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될 것이다.
2) 다자협력 시나리오 
다자협력 시나리오의 상황은 북한이 개방․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외관
계도 조기에 정상화될 것으로 간주한 바 있다. 이러한 희망적 상황이 전개된다
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자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지적 개발이 아닌 
주요 성장 축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유도해야 한
다. 간선교통 시설과 에너지 부문을 다자협력의 주된 대상으로 설정하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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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에 참가하는 주변국의 관심이 높은 북-중, 북
-러 접경지역에 개발 투자를 유도하되, 가급적 동서해안의 남북 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UNESCAP과 같은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단계별 전략으로서는 1단계에서 남북경제협력 수요와 북-중 및 북-러 교류 수
요에 부응하는 기반시설을 우선 개발하고, 2단계에서 한반도 통과 수요 및 북한 
내부 수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자협력을 주된 접근방식으로 삼을 경
우, 수요에 보다 근접한 기반시설 공급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남북 
경협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전체의 지경학적 이점을 최대화하는 데
에도 유리할 것이다.             
2.  공간적 설계와 산업발전 연계
제1장에서 논의한 북한 기반시설의 의미와 3장에서 논의한 한반도 장기발전 
비전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에 있어서의 장기적 (2020년) 비전은 
동서해안에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양축과 동서축을 골간으로 하는 공간적 설계를 
제시할 수 있다. 형상적으로 보면, 영문의 H자로서 북한의 경제를 견인하고 동시
에 남북의 지리경제적 통합과 대륙과의 연결을 도모하는 공간적 설계라고 평가
할 수 있다.40) 북한의 개방개혁을 전제로 할 때, H 구조(또는 사다리형태)의 3개
(또는 4개)의 교통축과 6개 결절 점은 북한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6개의 결절 점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진행 중인 개성, 금강산, 나진-선봉 특구지역
을 포함하여, 북한이 추진해 온 신의주 특구, 그리고 추가 개방이 가능한 남포와 
원산을 지칭한다. 
6개 특구의 단계별 구축이 어떤 속도로 진행될 지는 상황 전개시나리오에 따
40) 2020년의 시점에서 동서축의 구조는  남포-평양-원산의 철도․도로 축이외에, 개성-평산-원산을 잇고 
나아가 TKR과 TSR이 연결되는 또 하나의 철도 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H 형태보다는 
사다리 형태의 구조가 더욱 적합한 공간설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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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달라지겠지만,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4개 특구와 그 이후에 구축될 2
개의 특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특구의 기능적 성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은 현재 남한의 한계산업의 생산지로 규
정되고 있으나,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개혁을 취하는 경우에 과연 그와 같은 기
능적 성격 규정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남북협력 중심에서 다자협력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6개 특구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표 6-1> 6개 특구의 기능과 명칭
특구 지역 명칭과 기능
신의주 중국에의 관문, 경공업 및 서비스
개  성 국제 기업도시, 경공업/관광문화/IT
금강산 국제 관광지구, 관광/위락
나진-선봉 중계무역지구, 중계무역/물류
남  포 수출가공구, 경공업/하이테크
원  산 환동해물류거점, 물류/조선
이러한 공간구조의 기본 골격은 남북협력 중심이건 다자협력 방식이건 동일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반시설의 네 가지 목표, 즉 북한경제 회생, 남북통
합, 한반도의 입지경쟁력 강화, 동북아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계별 전략은 남북협력 중심 또는 다자협력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1) 남북협력 중심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단계와 결부시켜 본다면, 1단계에서는 남북접경지역에서
의 기반시설 개발이 주가 된다. 2단계에서는 신의주와 남포 2개의 추가 특구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의 건설과 주요 대도시에서의 발전소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아니지만 3단계에서는 간선 교통망의 현대화, 주요 항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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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등과 관련한 기반시설 개발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표 6-2> 남북협력 중심 시나리오에서의 기반시설 개발과 산업 및 공간적 연계
기반시설 개발 산업, 공간적 연계
1단계: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대북 
송전망과 개성, 금강산 배후 발전소
1단계: 북한 경제 점진적 개방, 경공업과 
자원개발 및 관광 중심, 남북접경지역 집중 
2단계: 신의주, 남포 특구 기반시설, 주요 
도시 발전소 시설 개보수, 개성-평양 
철도도로 확충, 해주, 남포, 신의주 서해안 
항만 확충,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국도 3, 
5호선, 경원선 연결,  평양, 개성, 남포 통신망 
확충
2단계: 특구 중심 경제발전 (개성, 신의주, 
남포) 남북협력 수요 흡수, 수출제조업, IT 및 
서비스 산업 중심 개발 
3단계: 경의경원선 현대화, 원산, 함흥, 청진 
동해안 항만 확충 , 기간 도로망 확충, 
순안원산 공항 확충, 통신현대화, 주요 
공업지구 발전소 신설, 러시아 천연가스 북한 
연결 
 3단계: 북한경제 본격성장, 일부 중공업 
현대화, 지식기반 산업 확충, 주요 임해도시
   
그러나 이러한 기반시설의 개발이 북한경제의 발전과 관련 없이 진행될 수는 
없으므로, 북한 산업발전의 개략적인 구도와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41) 
본 연구에서 북한의 산업발전 양태를 구체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
나,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참고하여 개략적인 구도를 작성하였다. 1단
계에서는 북한이 비용경쟁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일부 경공업, 자원개발 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이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 산업
의 지리적 분포도 일부 경공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원이 존재하는 지역이 될 
것이고, 외부로의 교통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생산 활동이 일어
나리라고 예상된다. 
2단계에서는 개성, 신의주, 남포 등 특구중심으로 수출경공업과, 일부 북한의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IT-Software 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2단계 이후에는 북한 경제의 본격적인 성장을 전제로 일부 
41) 본 연구에서 참고한 주요 선행 연구로는 이영선․이태정․정형곤 (2003), Kim(2004), 이석기(2005) 
등이다.
138   
중공업의 현대화가 임해도시 중심으로 진행되고, 대도시에서 지식기반산업의 확
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6-1> 남북중심 개발의 공간적 전개 
서울
고성개성
금강산
해주
남포 원산
신의주
개성
금강산
고성
션양
단동
청진
라진
부산
목포
서울
핫산옌지
광양
3단계
2단계
1단계
해주
남포
원산
신의주
서울
개성
금강산
고성
단동
션양
2) 다자협력 시나리오
북한이 개방․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핵문제의 해결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조기 정상화된다면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은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적 지원에 힘
입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자협력 시나리오에서도 한국이 준비된 
개발 전략으로 6자회담 관련국 및 국제사회의 지원을 도출한다면, 북한의 기반시
설 개발은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보면, 1단계에서 남북 간에 추진되고 있는 3대 경협사
업이외에도 나진-선봉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하산-나진 철도연결 및 선봉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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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제, 남양-청진 철도 개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 및 고성-원산 도로 
연결, 그리고 접경지역에서의 교통 연결 등의 기반시설 건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2단계에는 경의선의 현대화,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TSR-TKR 연결을 위한 
나진-원산-세포-평산-개성 철도 연결 등의 대규모 사업의 착공도 남-북-러 3자간 
협력으로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반시설 개발은 북한경제의 개방․개혁 가속화를 전제로 하여, 
1단계에서는 수출경공업 육성과 4개의 특구 활성화를 불러 올 것이다. 2단계에서
는 수출가공업이외에도 자원가공이나 일부 중공업의 재생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개발의 주요 축은 경의선과 경원선이 될 것이며, 임해도시의 개발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에서는 서비스 산업 및 기술집약적 자본재 산업의 성
장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다자협력 시나리오에서의 기반시설 개발의 단계별 전개와 산업 및 
공간적 연계 구도는 <표 6-3>과 <그림 6-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6-3> 다자 협력시나리오에서의 기반시설 개발과 산업 및 공간적 연계
기반시설 산업 공간적 연계
1단계: 3대 협력사업 + 나선지역 기반시설 
확충, 하산-나진 철도연결 및 원유정제, 
단둥-신의주 철교 및 송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고성-원산 도로 연결, 
신의주남포 특구, 남포항 현대화  
1단계: 북한 체제 개방, 수출경공업위주, 
북한통과수요 우선, 4개 코너 특구 활성화, 
서울-평양 회랑 구축, 주변국과 협력을 통한 
북-중, 북-러 접경지역 교통시설확충  
2단계: 경의선 현대화,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나진-원산-세포-평산-개성 철도 연결 및 정비, 
블라디보스톡-청진 송전, 국도 3, 5, 7호선 
정비, 원산, 함흥, 청진 항만확충, 주요 도시 
발전소 시설 개보수 및 통신망 구축
2단계: 북한경제 회생, 수출가공, 자원가공, 
일부 중공업 재생, 경의경원 축 정비 및 임해 
도시 개발, 북한내수와 남북협력주변국 교류 
수요 흡수
3단계: 평양-원산 고속도로 정비, 간선 
철도도로망 확충, 통신현대화, 전력 송배전망 
구축, 천연가스 배관망  및 가스발전소, 
국제공항 확충, 주요 도시 산업기반 정비 
3단계: 북한경제 고도성장, 서비스 및 
기술집약적 자본재 산업 성장, H-형 개발 축 
정비, 국제사회 참여와 한반도 통합경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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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다자협력 개발의 공간적 전개 
3단계
2단계
1단계
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
라진
평양
서울
고성개성
금강산
단동
션양
옌지
핫산
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
라진
평양
고성개성
금강산
단동
션양
옌지
핫산
함흥
강릉
인천
부산
목포 광양
서울해주
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
라진
평양
고성개성
금강산
단동
션양
옌지 핫산
함흥
강릉
인천
부산
목포 광양
해주서울
3.  실천 가능성과 우선 사업
앞 절에서 제시한 기반시설 개발의 단계별 전개는 보다 구체적인 개별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 분석을 시행해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구체적인 분석은 후속 과제에서 다루기로 하
였다. 그러나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체적인 윤곽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
과 한국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기본적인 원칙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요에 부응한
다는 원칙과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다자협력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 수요는 북한과 주변국과의 교류
수요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1차적인 수요공간에서의 기반시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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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는 관련국의 관심과 의향을 파악함으로써 협력의 용
이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진 관련
국의 전략에 대한 보다 거시적 분석이 필요하다. 안보측면을 포함한 전략적 이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목적이 기반시설의 개
발에 있는 만큼, 지리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간략하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42) 우선 남북한에 대한 지리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긴밀한 국가는 중국일 것이다. 물론 중국의 자국의 경제발전이 최대 관심사인 만
큼,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6자회담을 통해
서 확보한 안보적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지리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최근 
북-중 간 경제협력의 증대는 북한의 에너지자원 개발과 기반시설의 개발에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동북 3성 개발과 관련해서 보면, 북한을 동북 
3성 개발에 필요한 자원 공급기지나 저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중국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못하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관심은 유라시아 수송 축으로서의 TSR활용과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과거 구소련시절 구축된 산업시설의 개
보수 등 러시아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 재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도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관심은 북한 자체라기보다는, TSR과 연계
된 한반도의 교량적 역할과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수출시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주된 관심은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일 
것이다.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력에 흡수당하는 상황은 일본으로서 가장 경계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이다. 대륙과의 물리적 연결에 일본이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수출시장의 확보와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42)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정치안보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박형중외(2003)가 있고, 지경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으로는 Kim(2006)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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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은 아니다. 동북아의 무역관계에서 보면, 일본이 
한반도를 경유하는 수송 물동량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인적․문화적 교류 및 
비즈니스 관계에서 한반도와의 연결을 갖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북-일관
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일본의 대북한 보상금 문제가 논의될 것
이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나 기업들도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기반시설 건설에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참여할 것임은 분명하다. 일본의 일부 전문
가들은 북한의 나진항 개보수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
다.43) 미국은 기반시설의 건설과 관련해서 가장 이해관계가 적은 국가임이 분명
하다. 그간 미국의 주된 관심은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의 안정에 있었고, 현
재에도 미국의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 미국의 영향력이 지속
되는 범위에서의 한반도의 구조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경제발전과 
기반시설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안보와 경제를 함께 고려하고 동북아의 경제기반건설에 미국이 참
여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며, 동시에 동북아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이 될 수도 있다 (Shambaugh 2003, Fukuyama 2005).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과
정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관련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더불어 좀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사업에 대한 관
심도가 파악된다면 다자협력의 구체적 실현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지금까지 거론된 양자 또는 3자 협력 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
고, 이러한 결과를 다자협력의 한 가지 논거로 이용하고자 한다. 우선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관심사항과 의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43) 그 이유는 나진항을 통해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에로의 수출입 물동량을 수송하는 것이 일본 측에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ERINA의 Mimura Mitsuhiro박사가 중국의 국제무역경제협력 연구원 등이 
북경에서 2006년 6월 12일 개최한 회의에서 밝힌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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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각 국의 관심과 의향  
국가/기구 전제조건 참여의향 참여방식
한  국 핵포기, 남북화해 기참여 (정부+민간) 자본, 기술, 경영
미  국 핵포기, 위폐, 인권개선 간접 참여 (민간) 자본
중  국 핵포기 기 참여 (정부+민간) 자본, 경영
일  본 핵포기, 납북자 보상금 지불 일환 자본, 기술
러시아 핵포기 철도, 전력 등 자국관심분야 기술, 경영
EU 핵포기, 인권개선 간접 참여 (민간) 자본, 경영
국제기구 핵포기, 인권개선 아시안 철도/도로 관리
국제금융기구 상기조건외 국제기구가입조건 차관, 특별 기금 자본, 관리
 
관련국의 관심과 참여 의향은 부분적으로 북한과 협의 중이거나 협의 가능한 
사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3대 경협사업 외에도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된 기반시설 개발을 두고 북한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중국은 제 4장의 
부문별 검토에서 언급하였듯이, 동평양화력발전소 개보수, 원정리-나진 도로, 나
진항 정비 등을 북한과 협의하였고, 러시아도 하산-나진 철도 확충, 선봉의 석유
정제설비 개보수, 블라디보스톡-청진 송전망 등의 사업에 북한과의 기본적인 합
의는 이루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TKR-TSR 연결 사업은 러시아의 최대 관심사
이다.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안정적인 수요의 창출을 위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안보정책 변화와 적
극적인 경제 개방․개혁 정책이다.
향후 여건의 변화, 즉 북한의 적극적인 개방개혁과 대외관계의 조기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앞에서 열거한 사업들은 정부 간 협의에 의해 또는 민간부문에서
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들 사업의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이들 사업이 주
변국의 입김에 의해 한반도의 입지적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비상한 노력
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이들 사업이 북한과 
중국 또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양자 협력 사업이 아니라, 남한이 참여하는 3자 
협력 사업 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자 협력 사업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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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강조하면, 다자협력 접근을 통하여 남북협력 접근에서 발생하기 쉬운 공
간적 및 내용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로 기반시설 개발의 실천가능성의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재원
조달의 가능성이다. 개별 사업의 타당성은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 분석을 시
행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반시설 구상의 전체적인 실천가능성의 문
제는 재원조달의 가능성에 달려있다. 기존 연구에서 북핵폐기에 따른 경제지원
의 가능한 액수는 매년 3조원에서 많게는 4조원이라고 한다.44) 초기 경제지원에 
이어 국제금융기구 등의 차관 등이 가능하게 될 시점에서는 매년 4조원에서 5조
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남북협력 중심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1단계에서 매년 3,190-6,980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2
단계에서는 매년 1조29억-1조95백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제사회의 참여
를 전제로 하는 다자협력시나리오에서는 1단계 매년 3,360-5,150억 원과 2단계에
서 6,510억-1조111억 원 소용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물론 한국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부담액수가 늘 수도 있다. 구체적인 상황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협력 중심의 시나리오와 비슷한 규모의 재정지원으
로 다자협력 시나리오에서는 남북한경제에 훨씬 큰 규모의 파급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점이다.        
위에서 논의한 수요부응, 다자협력 용이성, 그리고 재원조달의 가능성이라는 
원칙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의 선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현시 또는 잠재수요 (C1)
- I 유형: 양자 교류 수요 (예, 남북한)
- II 유형: 통과수요
- III 유형: 북한 내부수요 
○ 북한과 남한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C2)
○ 동북아 기반시설 구축에의 기여도 (C3)
44) Eberstadt와 Ellings (2006)에 의하면 한국정부에서 1-2조원, 일본에서 1조원, 미국에서 수천억 원 등이 
북핵폐기에 대한 대가로 지원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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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지경학적 통합에의 기여도 (C4)
○ 북한의 수용 용이성 (C5)
○ 다자협력의 용이성 (C6)
○ 재원조달의 가능성 (C7)  
 
이러한 7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제 6장 1, 2절에서 제시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해 볼 수 있다.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사업별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인 판단에 의하여 개략적인 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6-5>와 같다. 
이상의 우선사업의 선정에 대한 논의는 남북협력 중심에서 다자협력 중심으로
의 전환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다. 남북협력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개발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상이한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북한과의 협
의를 통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할 경
우에도 우선순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추진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후속연구에서 다루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위
에서 열거한 사업들의 실천을 위한 기본적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하
기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사업집행과 기반시
설 개발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협력 중심에서 탈피하
여, 3자 또는 다자협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6자회담이 재개되고 관련국들의 북
한 핵포기에 대한 경제지원이 논의가 되면 기반시설을 중요한 의제로 포함시키
도록 한국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 경수로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
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한반도기반시설개발기구”의 설치
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개방․개혁이 진전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
되는 시점에서는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을 위
한 특별신탁자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것이다.45) 
45)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기반시설 건설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 
북한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개혁조치를 실행해야 하고, 기본적인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그리고 경제활동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모니터링을 허용해야만 할 것이다.(Babs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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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     준
1단계 C1 C2 C3 C4 C5 C6 C7 비고
개성공단(1단계) H(I유형) H H L H L M 건설중
개성까지 전력연결 H(I유형) H H L H L M 고려중
금강산까지 전력연결 H(I유형) H H L H L M 고려중
나진항개보수 H(II유형) H L H H H H 북-중 
나진-원정리 도로 H(II유형) H L H H H H 북-중
나진-남양철도개보수 H(II유형) H L H H H H 북-중 
하산-나진철도개보수 H(II유형) M L H H H M 북-러
선봉석유정제시설 H(I유형) H L M H H H 북-러
단동-신의주대교 H(I유형) H L H H H H 북-중
신의주-안주고속도로 M(I유형) M L H H M M 3자간
신의주자유지역 H(I,III유형) H L H H M M 국제컨소시엄
단동-신의주 전력망 M(I,III유형) H L H H H M 북-중
기반통신시설 M(I,III유형) H H L M L L 남-북
2단계
개성-평양고속도로 H(I유형) H H H M L M
남-북(+국제
금융기구)
나진-원산-개성철도개
보수 H(I,II유형) M H H H H M
3자간+국제금
융기구
서울-신의주철도개보수 H(I,II유형) M H H M H M
3자간+국제금
융기구
나진-원산도로개보수 H(I,III유형) M H L M M M 남-북(+일)
나홋가-청진 
석유공급망 H(II,III유형) M L H H H L 다자간
발전시설 및 연결망 H(III유형) H H L H M L 다자간
블라디보스톡-청진 
전력 H(II,III유형) H L H H H M 3자간
남포항 확장, 
첨단기술지역 H(III유형) H M L H L H
남-북(+국제
금융기구)
원산항개보수, 선석 M(I,III유형) H M L H L M 남-북(+일)
평양-원산고속도로 M(III유형) M M H H L M 남-북(+일)
개성국제업무단지 H(I,III유형) H H L L M H 민간
금강-설악관광연계 M(I,III유형) H H L M M M 국제컨소시엄
속초-원산도로 M(I,III유형) M H M M L M 남-북
이동통신, 데이타전송 H(III유형) H H H M H H 다자간
<표 6-5> 사업별 평가
주 : C1- 현시 또는 잠재수요, C2- 북한과 남한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C3-한반도의 지경학적 통
합, C4-지역협력에 대한 효과, C5- 북한의 수용 용이성, C6- 다자협력의 가능성, C7-재원조
달의 가능성, H- 높음, M-중간, L-낮음 을 의미함
그러나 북한의 체제변화 속도 및 개방의지에 따라 국제민간컨소시움 형태의 
기반시설 추진체계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OKEDA (Oversea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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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Development Association) 주관으로 국제적 협력을 통한 나선지역의 통
합적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46) 물론 민간주도의 사업 실천가능성은 수익성이 보
장되어야 한다. 수익성은 토지개발 등의 수익성 사업과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을 연계된다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련국들의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국제민간컨소시움이 구성되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재건과 기반시설의 구축은 남북협
력이라고 하는 민족적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3자 협력과 다자협력을 통
하여 추구하는 것이 명분이나 실리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과 개혁
을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해결되기까지의 단기
에는 남북협력과 다자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남북협력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그다지 많지는 않으
나, 6자회담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개성공단의 1단계 공사 추진 및 전력 공급사업
을 착수할 수 있을 것이고, 개성-평양 간 도로연결 및 운행과 관련한 협의를 북한 
측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협력 사업으로서는 6자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에 하산-나
진 철도개보수 및 선봉석유정제시설의 개보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의 의미는 1차적으로 북한에 긴요한 석유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북한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적은만큼 수용하기가 용이할 것이며, 6자 회담 관련
국의 입장에서도 북한 경제지원의 첫 단추로서의 의의가 있다. 좀 더 큰 시각에
서 보면, 하산-나진 철도개보수는 TSR과 TKR의 연결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어, 
러시아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리하다. 중국으로서도 나진-남양 
철도와 나진항의 개보수 의향을 밝힌 바 있어, 선봉에서 정제된 석유를 중국 동
북 3성에 수입하여 사용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한 기존의 두만강지역개
발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46)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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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제 사업은 철도개보수 사업과 수익성 사업의 복합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부언하면, 이 사업은 다자협력의 시범사업으로서 북핵 해결과정과 
연동시킬 수 있는 전략적 측면과 동시에 사업의 규모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예시적 사업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될 수 없는 점은 개별사업과 
전체적인 기반시설 구도와의 연계이다. 북한이 처한 안보적 상황과 현실적으로 
개발능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북한에서의 기반시설 개발은 북한의 임기응변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반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
라서 국지적 개별사업도 북한의 산업개발과 전반적인 기반시설의 구도에 부합하
도록, 사업의 연계 구조를 축조한 뒤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남북 
중심의 협력보다는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다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반시설 개발에 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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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1.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한반도 기반시설 구축의 네 가지 의미를 구현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중심
의 협력에서 다자협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 분
석에 의거하여 제기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에서 가정한 북한의 경제변화 전
망을 토대로 부문별 및 총량적 기반시설 수요를 추정하고 개략적인 투자소요 비
용을 산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 및 개
입이라고 하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다자협력 또는 적어도 3자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기반시설 구축은 한국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접근방식이라고 
평가된다. 물론 3자 또는 다자협력에 따르는 제반 조정의 문제는 남북협력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당국의 정책적 예측 불가성은 다자협력에서 발생하
게 될 조정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남북의 힘만으로 구축될 수없는 현실에서, 다자협력을 통한 북한 기반시설의 구
축은 오히려 평화와 안정을 보다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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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다자협력의 당위성은 본 연구의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본적
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기반시설
에 대한 수요는 에너지 수요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양자 간 교류수요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산업이나 기반시설 개발능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양자 간 교
류수요에서 발생하는 기반시설 건설을 주변국의 개입에 방치하는 것은 한반도의 
입지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도출하
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북한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궁극적
으로 한반도의 장기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검토이다. 주변국들
의 경제교류에서 발생할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인 기반시설의 구축을 통
해 흡수하는 것은 한반도의 가교역할을 정립하는 데 매우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동시에 북한에 건설될 기반시설이 동북아국가들의 지역협력과 북한의 
개방․개혁을 앞당길 수 있는 지렛대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도 한국정
부나 국제사회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제 4장에서 도출된 중요한 결과는 산업입지나 도시성장의 관성을 감안할 때 
북한내부의 교통수요 역시 경의선이나 나진-원산 등 남북 축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의 장기 비전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동서 양안에서 남북으로 이
어지는 교통축은 UNESCAP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횡단철
도나 고속도로와도 중첩되는 만큼,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들 축의 조기 구현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
다. 에너지부문에서도 동북아 전체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염두에 두고, 관련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북한의 에너지 공급부족을 해결해나가는 방안이 절실하
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실정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한국정부의 
‘200만kW' 송전을 위한 사업보다는,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에 보다 적합하고, 
국제사회가 동참하기에 용이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실천가능성이
나 비용조달의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것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북한의 체제특성
상 국지적이고 제한적이 부문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고, 수익성이 높은 이동
통신사업의 전면적 추진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에서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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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국지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기업이 이동통
신 시범 사업을 개성공단과 같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은 향후 북한에서 채택될 
이동통신의 방식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
인 측면에서는 한반도가 동북아통신망에서의 거점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초
기부터 광통신망의 구축을 관련국과 협의하여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제 5장의 기반시설 개발 투자소요와 파급효과 추정에서 도출된 결과는 첫째, 
기반시설 투자에 소요될 비용이 남한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기에는 납세자의 부
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둘째, 다자협력의 접근을 통해 북한의 기반시설을 구축할 경우에는 한국
이  동일한 부담액수로도 훨씬 큰 파급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는 단위당 투자비요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다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구축의 규
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지
만, 남북협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수의 개별 사업 추진보다는 다자협력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 사업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제 5장의 추정결과는 북한의 
기반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국 측 부담액이 과연 한국의 재원조달 능력 범위 
내에 있는 가에 대한 하나의 준거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 6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들은 본 연구의 정책적 제안의 구체적 틀과 방
안에 해당된다. 물론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개별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후속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6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략적 공
간설계와 단계별 주요 사업은 정책당국이 기존계획과 대비시켜, 실천가능성과 
당위성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 
설계와 결부된 산업발전의 구도 및 경제특구의 재구성은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6장의 주된 결과 중 하나인 우선사업의 선정기준은 한국
정부 및 관련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을 고려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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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개별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기준은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하산-나
진 철도 개보수, 나진항 정비, 선봉석유정제시설의 정비 등 두만강유역에서의 3
자 또는 다자 협력 사업의 전개는 비록 단기에서 남북한의 지경학적 통합효과는 
적더라도 장기적인 한반도의 입지 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지역협력의 촉진 효과
가 크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다자 협력의 시범 사업으로 적극 고려할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한국정부가 기왕에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 조
정위원회’에서의 역할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사업들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반시설 개발이 갖는 복합적 의미의 달성, 그리고 
상황의 가변성과 개발의 실천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유연한 개발 구상의 작성
을 착안점으로 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등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
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제재를 실행에 옮기면서 한․미간의 견해 
차이가 더욱 불거지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변화와 더불어 북한의 안보정책이 어떤 양상으로 전
개될지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 거주하는 저명
한 한국계 북한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예측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전문가의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한반도 공간경제 
전개의 시나리오도 미래에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기반시
설의 구축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상황을 선택적으로 채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또한 단계설정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더욱이 단계별 기간은 실제 상황의 전개에 단축될 수도 혹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붕괴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유사시에 대비한 계획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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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높아진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기반시설 관련 전략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북
한의 질서유지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
시 북한 구조사업의 운영구조는 한국이나 중국이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제
연합 기치 하에 미, 중, 한, 러 4개국이 공동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다자 협력이라고 하는 접근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북한 구조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전략은 
그 성격상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구도와는 구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남북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다자 협력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일본, 러시아의 북한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통
해 그들의 견해를 청취하였다.47)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안보상황과 유동
적인 국제관계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자 협력 기반시설 사업
에 대해 실제 협력에 참여할 관련국 정책 당국자들의 견해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
능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국의 이
해관계와 참여의향을 파악한다면,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기반시설의 세 가지 부문별 개발전략 수립과 기반시설 투자 소요 비
용의 추정에서 기반시설 개발 구상의 유연성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한 것은 연구
의 미진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부문별로 여러 연구자가 참여한 탓으로  
총괄적인 연구의 틀과 달리 부문별 수요추정에서 일관된 가정과 방법론을 채택
하지 못한 것도 본 연구의 취약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미진한 부분
을 개선하면서, 기반시설 개발에서 다자협력 가능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
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체계, 그리고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
고자 한다.   
47)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한 국제워크샵의 프로그램은 첨부한 부록 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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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Design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Korean Peninsula (I)
Won Bae Kim, Sung Su Lee, Jai-Young Ryu and Sang Woo Park 
This study deals with physic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 
Korea. Infrastructure, defined to include only transportation, energy and 
telecommunication in tis study, is generally understood as a necessary 
item to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 Korea has specials meanings. First, it constitutes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the recovery of the North Korean economy. 
Second, it is critical to achieving a geo-economic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ird, it is essential for securing the locational 
advantage of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it plays a catalyst role in 
facilitating region-wide infrastructure networks in Northeast Asia.
In order to fully realize the above meanings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to reflect security and economic uncertaint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proposes a multilateral 
approach instead of inter-Korean approach to design and develop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North Korea. Such a shift in approa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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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when one considers the nature of so-called 'North Korean 
problem,' which is already global in its character. Given the fact that 
China's influence is growing in North Korea, inter-Korean approach does 
have a danger of continued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different form. It is therefore much desired to establish a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in which concerned parties develop and share 
a common vision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need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 Korea is also justified on the ground that immediate demands 
for infrastructure except for energy facilities stem primarily from bilateral 
exchanges. Identifying the demand for transport infrastructure arising 
from bilateral exchanges and providing necessary facilities are therefore 
very important for the Korean peninsula to function as a role of bridge 
in Northeast Asia's trade network. Providing such infrastructure will not 
only help relieve infrastructure shortages in North Korea but also help 
facilitate building infrastructure networks in Northeast Asia such as rail, 
road, electricity lines, oil and gas pipelines.
Demand assessment carried out in this study suggests that North 
Korea's demand for transport is likely to concentrate along the two 
north-south axis in the east and west coast. These axes overlap with the 
main transport lines drawn by UNESCAP for Asian highways and 
railroads. Energy infrastructure may be provided on the basis of major 
sources of demand such as large cities and industrial districts. Given 
the very weak capacity of North Korea in infrastructure provision, 
electricity provision from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Russia, China, 
and South Korea would be an effective option. If this option is taken, 
concerted efforts to bring North Korea into a larger electricity(energy) 
grid system in Northeast Asia.
Communication is another area that needs an immediate attention. 
Mobile communication will be very effective for North Korea, where 
tele-communication systems are very poorly developed due to internal 
security purposes. However, country-wide mobil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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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s unlikely unless North Korea takes an open door policy. For 
the immediate future, backbone facilities for telecommunication need to 
be established first. Mobile communication system can be adopted only 
in a few special zon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as a whole to become a hub of telecommunication system is 
regarded high. If North Korea agrees, it is worthwhile to make 
optic-cable connec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 study also carried out a preliminary assessment of investment 
needs and impacts. Two scenario are adopted for this exercise. One is 
inter-Korean cooperation scenario and the other is multilateral 
cooperation scenario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 Korea. The 
former scenario is the case when North Korea takes a status quo 
approach with delayed normaliz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latter 
assumes that North Korea takes major economic reforms and establishes 
n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major powers. Assessment results 
indicate that South Korea has to pay 0.8 - 1.5 billion US dollars per year 
under the inter-Korean cooperation scenario and 1.5 - 2.5 billion US 
dollars per year under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scenario. Even though 
the economic impact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per unit of investment 
are the same between the two scenarios, the absolute magnitude of the 
impact will differ by scenario. 
Following the demand assessment, the study develops a spatial 
design of infrastructure building in North Korea incorporating a 
long-term 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suggested by earlier 
studies, the H-type design is considered to be most appropriate for North 
Korea. The effectiveness of such design can be assessed in terms of 
transport and energy networks as well as th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Given the poor conditions of industrial 
production in North Korea, industrial production facilities should be 
newly developed and they should aim at exports. Location-wise, this 
means coastal location along the major transport axes connecting North 
Korea to South Korea, China and Russia. Thus, the H design with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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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zones at the nodes is deemed to serve well for the development 
of an export-oriented economy in the North. 
The design of infrastructure building in the North needs a plan how 
to carry out infrastructure what projects. Without doubt, this requires 
a detailed analysis on individual projects including economic feasibility 
and financing. Based on the scenarios developed in this study, a phased 
approach is adopted, setting the two phases inc accordance with North 
Korea's policy changes (2007-2011 as the first phase and 2012-2020 as 
the second phase). For the first phase, small and medium-scale localized 
projects can be implemented, while large-scale projects with heavy 
financial requirements can be built in the second phase. In each phase, 
priority projects with importance can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seven 
criteria. These criteria are revealed or potential demand, economic impact 
on both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y, contribution to the 
geo-economic integration of two Koreas, facilitation effect on 
infrastructure networks in Northeast Asia, acceptability by the North, 
likelihood of multi-party cooperation, and possibility of financing. The 
selection of priority projects is done by a preliminary and qualitative 
basis.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assess the merits of individual 
projects according to the seven criteria set out in this study.
All in all, the study attempted to develop a flexible and feasible 
design of infrastructure building in the North reflecting the uncertainties 
surrounding North Korea. The study is deficient in many respects 
including demand assessment based on the guesstimates. Also, 
multilateral approach recommended in this study needs to be further 
probed into by analyzing the real intention and willingness of actors, 
who are concerned with North Korea's future. Nevertheless, autho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hope that the study results are of use for the 
policy-makers in Korea as well as other countries in the six-party group.
￭Key words _ Korean peninsula,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ter-Korean cooperation, 
Multilate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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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교통부문 주요 사업별 추정비용 적용기준
1) 도로 사업비는 2단계에서 남한공사비의 75%, 2단계에서는 남한공사비의 
73%를 78%를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 철도사업비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한의 사업비를 감안하여 적용하였다. 
특히 철도 개보수 사업비는 중국 (3.6억 원/km)과 러시아(52억 원/km) 등 차
이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일반철도 사업비 146억 원/km의 16% 수준
의 개보수 비용에 73~78% 수준을 적용하여 17.1~18.2억 원/km의 개보수 비
용을 적용하였다.
3) 항만사업비는 현대화된 다목적 선석을 각 항만에 설치하는 것을 주요 사업
으로 설정하였으며, 선 석당 2,500억 원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정하였다.  
4) 공항사업비는 국내 공항 사업비 평균이 활주로 m당 31백만 원인 점을 감안
하여, 북한지역에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역시 신설사업비의 16%의 
개보수 비용과 73~78%의 수준의 단계별 사업비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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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주요 사업별 사업비 추정치
구 
분
주요 사업단위 규모 형태
사업비 
[억 원]
도 
로
- 안주～신의주 고속도로 개보수 및 신설
- 고성～원산
- 도문/하산～라선 고속도로 신설
- 문산～개성고속도로 신설
- 철원～평강～내금강 연결로 
신설(국도3,5호선) 
- (서울～포천～)철원(전곡)～원산 고속도로 
신설
- 동해안고속도로 완성 
(원산～청진～도문/하산)
134km
86km
60km
11km
45km
92km
544km
신설
개보수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4,800
1,534
6,627
1,141
4,417
8,634
75,182
철 
도
- 경의선 (개성～평양) 시설 개보수
- 경의선 (평양～신의주) 시설 개보수
- 경원선 (금강산선～경원선) 연계 및 
시설개보수
- 동해안축 (고성～청진～도문/하산) 시설 
개보수
186km
183km
92km
690km
개보수
개보수
개보수
개보수
20,367
19,504
9,805
73,540
항 
만
- 신의주, 나진, 청진항 개발 
- 남포, 원산, 흥남항 개발
- 해주항 개발9
3선석 
3선석
2선석
신설
신설
신설
3,750
3,750
2,500
공 
항
- 평양 순안공항
- 청진 어랑공항
- 원산 공항
- 신의주 공항
7,500m
2,400m
2,438m
4,000m
개보수
개보수
개보수
신설
282
90
125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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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KEEI-NK 모형 
□ KEEI-NK모형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북한 에너지수요전망 전용으로 개발
하여 활용하고 있는 모형으로 기존의 KEEI모형을 보다 간략화함으로써 자
료정보의 제약상황하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모형임.
 
<KEEI-NK 모형의 구조>
기본가정
원별
산업부문
에너지수요
원별
수송부문
에너지수요
원별
가정부문
에너지수요
원별
상업기타부문
에너지수요
최종에 너 지수 요 전환부문
총에 너 지수 요
 
□ KEEI-NK 모형은 상향식 수요전망 모형(bottom-up 모형)으로 최종 수요부문
의 에너지 소비행태가 GDP 등 거시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한다는 가
정하에 그 변화의 정도를 각 소비행위의 GDP에 대한 탄력성이나 소비행위
에 수반되는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의 변화패턴으로 파악하여 주어
진 거시지표 실현에 요구되는 최종에너지 수요를 에너지원별, 수요부문별
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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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소비부문을 유형별, 용도별로 세분류하고 에너지 소비행태에 대응
하는 각기의 에너지원단위, 중장기 에너지원단위 변화지수, 소비행위별 기
술변화(AEEI: Automatic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및 기타변수에 대한 
기준년도 정보와 전망년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문가 판단 등을 유기적인 
체제로 연계하여 소비행태별 중장기 수요를 전망
□ 에너지원별, 수요부문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결과를 기반으로 그를 충족하
기 위한 에너지 공급부문의 투입과정을 추정하여 전환부문 에너지수요와 
일차에너지공급을 전망함.
  -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에서 발생하는 2차에너지 수요는 전환부문에서 동 에
너지생산에 필요한 연료투입량으로 환산되며, 전환효율 및 손실, 원별 구
성비 등를 적용하여 에너지원별 총에너지 수요를 확정함.
  - 에너지전환부문은 일차에너지가 최종 소비단계에서 소비되는 최종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표현하며 전력생산, 석유정제, 도시가스 제조, 열
에너지 생산, 코크스 생산 등이 이에 해당됨.
  -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전환손실과 자가소비가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곧 일차에너지 공급과 최종에너지 소비와의 차이에 해당함.
  - 이 과정에서 현재 북한에서 활용되고 있는 에너지전환의 기술적 성능과 송
배전 등의 에너지수송시스템의 성능 등과 같은 기술적 특성들이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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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에너지기반시설 개보수 비용 산출기준
1) 수력발전소 개보수
본 연구에서는 <부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전력공사가 개보수 실적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작성한 '수력발전소 성능개선공사 예산검
토 보고서'를 활용하여 개보수비용을 산출하였다. 
 1. 기 준 년 도       : 1999
 2. 기준적용 형식     : Francis
 3. 적용설비용량      :  40MW
 4. 예상금액 (원/kW) :  205,000
 5. 금액산출근거
     (단위 : 천원, VAT 별도)
설비명
적용대상
(년도)
실적금액
물가상승율 
계수
용량증가율 
계수
예상금액
수차교체 화천 ('91)   1,100,000 1.008 1.3    1,441,440 
고정자 교체 화천 ('91)   2,400,000 1.008 1.3    3,144,960 
발전기축수 청평 ('91)   1,030,000 1.008 1.3    1,349,712 
조속기 화천 ('98)     435,000 1.007 1.0     438,045 
AVR 팔당 ('95)     635,000 1.034 1.0     656,590 
배관교체 팔당 ('99)     120,000 1.000  1.0     120,000 
제비용(15%)     858,000    1,072,612 
합  계   6,578,000    8,223,359 
단가(천원/kW)         205 
-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통계자료 전기기계장치 상승률"을 참고함
- 용량증가율은 기준용량이 40MW, 기 실시한 설비용량이 30MW이므로 30%를 증가함.
- 조속기, AVR, 배관교체비용은 등가한 것으로 기준함.
자료: 한국전력공사
<부표 2> 수력발전소 성능개선공사 예산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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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기존에 수차례에 걸쳐 수행된 개보수 실적자료를 시행시기와 설
비규모를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단위 용량 당 개보수 단가 20만 5,000원/kW을 산
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한국 수자원공사가 평가한 개보수 
단가는 19만 5,000원/kW로 제시되고 있어 두 자료 간에 커다란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난다.
개보수 비용의 평가는 어느 정도까지 개보수하는 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자재의 공급여건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어느 정도의 기준단가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산출된 계
산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
2) 화력발전 설비 개보수 비용 산출기준48)
북한의 화력발전설비는 선봉발전소를 제외하고 석탄발전소이며 대부분 단위
기 용량이 5만 kW급이다. 따라서 북한의 화력발전 보수비용 추정을 위해 비슷한 
규모의 남한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비용을 참조했다. 1995년 한국전력은 30
년이 경과된 5만 kW급 2기 무연탄 발전설비의 수명연장을 위한 기술검토를 실
시하고 소요투자비를 산정한 바 있다49). 동 산정결과에 따르면 5년, 10년, 15년의 
수명연장 방안별로 보수투자비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난다. 이는 수명연장시기를 
늘이면 늘릴수록 기존 부품의 교체 및 대대적인 보수 설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남한의 검토된 발전소는 비록 수명이 다 된 설비이나 그동안 계속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가동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화력설비가 러시아와의 정치
적 관계변화 후 10여년 이상 유지보수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부품조달이 원활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한의 15년 연장 보수투자비를 북한의 화력설비 
개보수 비용으로 적용하는 것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에서 보는 바처럼 5년과 10년 연장방안은 보수투자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15년 연장 투자비는 거의 2배의 차이가 난다. 15년 연장을 위해서는 대부
48) “정우진, 에너지산업의 대북한 진출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을 인용함.
49) 동 발전설비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실제 수명연장 투자는 실시되지 않았다.
부록   169
분의 설비나 부품들이 교체되거나 대대적인 보수공사 실시를 기준으로 투자비가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화력발전 개보수 역시 대부분의 설비 및 부품 교체, 
대대적 공사의 실시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탈
황설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 최소의 투자비로 빠른 시간에 전력공급
을 늘이는 것이 전력설비 개보수의 목표이기 때문에 탈황설비투자비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 노후 무연탄발전소의 15년 연장, 탈황설비 제
외 투자비를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화력발전 개보수비용은 kW당 39만원이 소
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규 무연탄화력설비의 건설단가가 kW당 200-250만원 
수준이므로 개보수 비용이 남한기준 신규 설비의 15%- 20% 정도인 것으로 파악
된다.
5년 10년 15년
 보일러 2,210 6,756 17,564
 터 빈 1,255 1,552 8,196
 BOP 설비 - 815 6,877
 탈황설비 16,251 16,251 16,251
 (직접 공사비) (19,716) (25,374) (48,888)
 간접 공사비 4,522 5,820 12,414
총 투자비 24,237 31,194 61,301
탈황설비 제외 투자비 18,301 20,710 39,611
투자비단가(원/kW) 183,006 207,104 396,108
- 5만kW급 2기(100,000kW) 기준 보수투자비
- 2000년 금액기준. 1995년 실제 산정치를 전기기계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로 조정
- BOP설비 : 복수 및 냉각, 급수, 배관류, 보충수, 밀봉, 진공설비 등 
- 간접공사비 : 기술용역비, 외자조작비, 예비비, 건중이자 등
- 탈황설비제외투자비 = (직접공사비-탈황설비)+(간접공사비-(탈황설비/직접공사비)
- 투자비단가는 탈황설비제외 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정
자료 : 한국전력, 1995
<부표 3> 노후 무연탄화력의 수명연장 방안별 투자비 
(단위: 백만원)
170
부록 4.  국제민간컨소시움 사례 (계획안) 
□ 배경
2006년 6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OKEDA와 UNI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 민
간컨소시움을 통한 동북아지역 통합개발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OKEDA와 UNI
가 발표한 영문 자료의 요약 (원제, The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Asia logistic infrastructure by block train and Rajin port developmen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multiparty private consortium)
□ 사업의 목적
- 국제적 협력을 통한 라선지역의 통합적 개발
□ 사업의 실천가능성
-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에너지, 통신, 자원 개발사업과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을 연계하여 투자수익성이 보장되어야 참여
-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국제민간컨소시움이 관련국의 협조 하에 국제적인 협력
을 통한 통합적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천가능성이 높음
□ 사업의 비전
- 국제민간컨소시움에 의한 라선특별행정구
- 에너지, 자원, 산업, 물류의 종합적 단계별 개발
- 기반시설 개발사업 
□ 관련국의 이해관계
1. 러시아
- 극동/시베리아개발과 TSR 활성화
- 라선지역 개발로 러시아 지역에 투자 파급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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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아 에너지, 자원수출 활성화 기대
- 연해주 항만 중심 개발과 상충되나 TSR 물동량 증대될 경우, 라진항 개발 
찬성
2. 중국
- 동북지역의 출해구 확보에 관심
- 동북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달성
3. 일본
- 라진항을 통한 중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에의 접근성 개선
- 북한/중국/러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
- 라선 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교두보 확보
4. 한국
- TSR-TKR 연결사업
- 북한 개발 사업 참여
- 중국/러시 에너지/자원 개발 관심
5. EU
- 유라시아 육상교통네트워크 구축
- 유럽-아시아 연계, 교역 확대
6. 미국
- 역내 개발 사업 참여를 통한 미국 민간기업의 권익 확보
- 북한개혁 유도   
□ 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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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트레인 방식의 철도운송망 구성과 집하지를 활용한 물류거점화
- 훈춘을 배후 생산거점으로, 라선을 임가공, 포장, 조립, 보관 거점으로 하여 
항만배후지 및 공단 조성
- 국제적 해운 연계망 구축과 항만개발
* 블록트레인
자체 화차와 자체 터미널을 가지고 항구의 터미널에서 내륙목적지 터
미널 까지 남의 선로를 빌려 철도/트럭 복합운송을 제공하는 방식 (국
경통과시 통관검사 생략) 
□ 개발사업 세부사항
1. 블록트레인 (약 5억 달러)
- 라진-도문철도 개발 
- 라진-하산 철도개발
- 화물집하지개발 (도문, 훈춘, 장춘, 목단강, 우수리스크)
- 라진 블록트레인 본부개발
2. 라진항만개보수 (약 15억 달러)
- 1, 2 ,3 부두 재정비(2부두 설비강화, 3부두 석탄전용 부두화), 4부두 컨테이너 
전용부두개발
- 블록트레인 연계설비(2호부두, 컨테이너 상하역)
- 라진, 훈춘 항만배후지 및 공단 조성  
□ 사업의 성공요건
- 국제적 정부차원 지원 필요 
- 미국정부의 자국 기업의 라선사업 참여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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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정부의 물동량 확보 제도적 지원
- 중국정부의 통관, 철도 통과 우선권 등에 대한 지원
- 러시아정부의 블록트레인연계를 위한 지원
- 일본 민간기업의 참여 및 선사 라진입주를 위한 정책적 지원
- 공사들의 투자, 기술지원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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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국제워크샵 프로그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ternational Conference
Collaborative Approach 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Korean Peninsul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rganized b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September 15 (Friday), 2006
Venue: KRIHS Auditorium 
Agenda
10:30-10:45 am
Welcome Remarks 
Byungsun Choe, Presiden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Session 1: Collaborative Approach 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Chair: Chung Lee,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0:45-12:00 pm 
Presentations
1. Economic Integration Scenarios of the Korean Peninsula
Dongho Jo, Senior Fellow,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 Strategie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 Korea
Won Bae Kim, Senior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3. Transportation Networks Design for the Korean Peninsula
부록   175
Gyeong-Suk Kim,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12:00-1:30 pm
Lunch
1:30-2:20 pm
Presentations
4. Multilateral Approach to the Energy Sector Development in North Korea
Euy- Seok Yang, Fellow, Korea Energy Economic Institute
5. Costs of Infrastructure Building in North Korea
Ki Soon Park, Head, center for Northeast Asian Studies, Korea 
Development Bank
2:20-2:40 pm
Coffee Break
Discussion
2:40-3:30 pm
Seung Yul Oh,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ong Yeul Kim, Director, Inter Korean Economic Cooperation Division,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Karl Kim, Professor,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Graeme Auton, Professor, University of Redlands
Sang-Jun Lee, Fellow, KRIHS
Session II. Short Presentations and Comments by International Community
Chair: Choong Yong Ahn, Chair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3:30-4:30 pm
Toshiyasu Noda, Director,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UN-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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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Kim, Professor, University of Hawaii
Sergey N. Tretiyak, Dean, International Program and Exchanges, Far Eastern 
State Transport University
4:30-6:00 pm
Panel Discussion
Chair:Choong Yong Ahn, Chair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Panelists
Chung Lee,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Kichan Bae, Secretar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Northeast Asia 
Cooperation Initiative
Sung Wook Nam, Professor, Korea University
Graeme Auton, Professor,University of Redlands
Hyoungsoo Zang,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Dinner 
6:15 pm
